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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� 머리말

미국과�중국이� 벌이는�기술패권�경쟁이� ‘디지털� 플랫폼�경쟁’으로� 진화하고� 있다.� 미

중� 간의� 플랫폼� 경쟁에� 대한� 논의는� 2000년대� 컴퓨터� 운영체계(OS)에서� 2010년대� 인

터넷� 검색으로� 옮겨갔다.� 2010년대� 후반에는� 5G의� 도입이� 창출하는� 플랫폼� 환경이� 쟁

점이었다.� 비슷한� 시기� 디지털� 경제의� 데이터� 플랫폼으로서� 클라우드가� 쟁점으로� 부각

되더니,� 2020년을� 넘어서면서� SNS,� 이커머스,� 간편결제� 분야의� 플랫폼� 경쟁이� 논란거

리가� 되기에� 이르렀다.� 초기에는� MS와� 구글과� 같은� 미국� 기업들을� 제재하는� 중국� 정부

의� 조치가� 화두였다면,� 최근에는� 화웨이나� 텐센트,� 알리바바,� 바이트댄스와� 같은� 중국�

기업들을� 제재하는� 미국� 정부의� 행보가� 관심을� 끌었다.� 이러한� 과정에서� 미중경쟁의� 초

점도� 좁은� 의미의� 제품과� 기술,� 표준� 등을� 둘러싼� 경쟁을� 넘어서� 좀� 더� 포괄적인� 의미

에서�파악된�디지털�플랫폼�경쟁으로�확대되었다.

‘플랫폼(platform)’은� 평평한� 단(壇)이라는� 뜻으로� 그� 위에� 사람들이� 모일� 수� 있는�

장(場)을� 의미한다.� ‘디지털� 플랫폼’이란� ‘온라인에서�공급자와�수요자의�거래를� 중개하는�

장’이다.� 4차� 산업혁명�분야�기술의�지속적�발전으로�기존�온라인�서비스가�디지털�플랫

폼� 형태로� 발전하면서,� 공급자와� 수요자는� 플랫폼이� 제공하는� 규칙을� 따르기만� 하면� 직

접� 만나지� 않고도� 다양한� 상호작용을� 할� 수� 있게� 되었다.� 이러한� 과정에서� 디지털� 플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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폼� 사업자들은� 상호작용의�규칙을� 설계하고�이를� 바탕으로�예전에� 우리가� 알고� 있던� 권

력과는�다른�성격의� ‘플랫폼�권력’을� 발휘한다.� 이러한�권력의�밑바탕에는�해당�플랫폼에�

참여하는� 사용자� 수가� 늘어날수록� 그� 플랫폼의� 가치가� 더욱� 증가하는� ‘네트워크� 효과’가�

깔려� 있다(설진아·최은경,� 2018).� 이� 글이� 주목하는� 것은� 바로� 이러한� 플랫폼� 권력을�

놓고�벌이는�미중�패권경쟁이다.

여태까지는� 미국의� IT기업들이� 디지털� 플랫폼을� 장악해� 왔다.� 마이크로소프트(M),�

구글(G),� 애플(A),� 페이스북(F),� 트위터(T),� 아마존(A)� 등이� 대표적� 사례인데,� 흔히�

TGiF,� GAFA,� FANG,� MAGA� 등과� 같은� 약자로� 불리기도� 한다.� 바이두(B),� 알리바바

(A),� 텐센트(T),� 화웨이(H)� 등과� 같은� 중국� 기업들도� 크게� 성장하여� BAT� 또는� BATH로�

지칭되기도� 한다.� 초기만� 해도� 이들은� 구글과� 바이두,� 애플과� 화웨이,� 페이스북과� 텐센

트,� 아마존과� 알리바바와�같이� 부문별로� 대결�구도를� 형성했으나,� 최근에는� 이들� 기업의�

사업� 범위가� 확장되고� 전선이� 교차하며� 전방위� 대결이� 벌어지고� 있다.� 게다가� 최근에는�

미국의� 넷플릭스(N)나� 중국의� 바이트댄스(B)와� 같은� 새로운� 플랫폼� 기업들이� 진입하면

서� 대결의� 구도는� 점점� 더� 복잡하게� 되었다(Galloway,� 2017;� 다나카� 미치아키,�

2019).

여기서� 특히� 주목할� 것은� 중국� 플랫폼� 기업들의� 약진이다.� 중국� 시장은� 모바일을�

기반으로� 하여� 이커머스,� 핀테크,� SNS� 등� 다양한� 플랫폼� 비즈니스의� 온상이� 되었다.� 특

히� 알리바바와� 텐센트의� 플랫폼� 비즈니스는� 해당� 분야를� 넘어서� 중국이라는� 거대한� 사

회·경제� 시스템의� 운영에� 큰� 역할을� 하고� 있다.� 게다가� 이러한� 중국의� 플랫폼� 비즈니스

들은,� 예전에는� 미국�모델을� 베끼는�정도였지만,� 최근에는�일부�분야에서�새로운� 선도모

델을� 개척해� 나가는� 모습마저도� 보인다.� 또한� 이들이� 더� 이상� 중국� 내수시장에� 머무르

지� 않고� 글로벌� 시장으로� 진출하고� 있다는� 사실도� 주목해야� 한다.� 이러한� ‘차이나� 플랫

폼’의� 가능성은�거대한�규모의�중국�시장을�바탕으로�한� 네트워크�효과를�배경으로�함은�

물론이다(윤재웅,� 2020;� 유한나,� 2021).

이러한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은,� 미중� 기업들이� 벌이는� 경쟁인� 동시에� 양국� 정부도�

적극적으로� 나서는� ‘국가간� 경쟁’으로� 이해해야� 한다.� 최근� 통상,� 주권,� 정책,� 법,� 제도,�

민족주의,� 동맹,� 외교,� 국제규범,� 전쟁� 등이� 변수가� 되고� 있다(Mori,� 2019).� 국경을� 넘

어서는� 디지털� 무역이� 쟁점이고,� 중앙은행이� 발행하는� 디지털� 통화가� 문제시되며,� 사이

버� 동맹외교가� 논란을� 일으키고� 있다.� 일국� 차원을� 넘어서� 국가군(群)을� 단위로� 글로벌�

가치사슬이� 재편되고� 인터넷마저도� 지정학적� 구도로� 양분될� 조짐을� 보이고� 있다.� 이러

한� 현상들은� 모두� 어느� 한� 부문에서� 벌어지는� 플랫폼� 경쟁이� 아니라� 이들을� 모두� 엮어

서� 봐야� 하는� ‘플랫폼의� 플랫폼(Platform� of� Platforms)’� 경쟁,� 국제정치학의� 용어로� 말

하면,� ‘글로벌�패권경쟁’이라고�할� 수� 있다.

미중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에� 대한� 연구1)� 는� 아직� 많지� 않은� 데다가� 그나마� 있는� 연

1)� 이� 글이� 제시한� ‘플랫폼� 경쟁’� 또는� ‘플랫폼� 권력’의� 시각에서� 미중경쟁을� 다룬� 기존� 국내외� 연구로는�

Simon(2011).� 조용호(2011),� 김조한(2017),� Parker,� et� al.(2017),� Galloway,� Scott(2017),� 다나카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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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도�대부분� 경제·경영학� 시각에서�기업간� 플랫폼�경쟁을� 분석하고�있다.� 국가간� 경쟁의�

시각에서� 보는� 국제정치학� 연구는,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의미를� 이해하고� 섬세한� 분석

을� 한다기보다는,� 아직은� 지정학적� 패권경쟁에서� 첨단부문과� 기술� 변수의� 중요성을� 언

급하는� 정도이다.� 이� 글은� 이러한� 경제·경영학과� 국제정치학의� 틈새를� 메우면서� 기업/국

가의� 복합체로서� 미중� 두� ‘네트워크� 국가’가� 벌이는� 플랫폼� 경쟁을� 살펴보고자� 한다.� 이

러한� 시각에서� 보면� 미중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은� ‘네트워크� 간의� 정치(inter-network�

politics)’라고� 할� 수� 있다(김상배,� 2014).� 이� 글이� 수행한� 작업의� 기저에는� 미국과� 중국

이라는� 두� 개의� 플랫폼� 또는� 네트워크� 사이에� 놓인� 한국의� 전략적� 선택에� 대한� 고민이�

있음은�물론이다.

이�글은�크게�네� 부분으로�구성되었다.� 제2-4장은�인공지능�및�클라우드·데이터(제3

장),� 디지털� 미디어·콘텐츠(제4장),� 이커머스� 및� 핀테크(제5장)의� 세� 층위로� 나누어,� 각�

층위에서� 작동하는� 미국의� 플랫폼� 권력과� 이에� 대한� 중국의� 도전을� 살펴보았다.� 양국�

플랫폼� 기업들의�비즈니스�전략에� 대한� 분석뿐만�아니라� 이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정책과� 제

도� 변수를� 국제정치경제학의� 시각에서� 살펴보았다.� 제5장은� 미중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의�

시대에� 자국� 플랫폼을� 보유하고� 있는� 한국의� 중견국� 플랫폼� 전략은� 가능한가에� 대해서�

살펴보았다.� 디지털� 전환의� 시대� ‘플랫폼의� 플랫폼(Platform� of� Platforms)’� 경쟁이� 벌

어지는� 와중에� 한국의� 중견� 플랫폼� 전략,� 즉� 중견국으로서� 메타� 플랫폼의� 전략을� 검토

해� 보았다.� 끝으로,� 맺음말에서는� 이� 글의� 주장을� 종합해서� 요약하고� 한국이� 모색할� 전

략의�방향을�짚어보았다.

Ⅱ.� 인공지능(AI)·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

� 1.� 인공지능�플랫폼�경쟁

미중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에� 대한� 논의는� 인터넷� 환경의� 확산과� 함께� 본격화됐다.�

구글이� 장악한� 인터넷� 검색� 분야는� 인터넷� 플랫폼� 경쟁이� 벌어진� 대표적인�초기� 사례이

다.� 구글은� 1998년� 출범한� 이래� 짧은� 기간� 내에� 세계� 최대� 검색엔진으로� 굳건한� 자리

매김을� 하였다.� 인터넷� 검색에서� 출발한� 구글은� 지메일과� 구글맵,� 유튜브� 등의� 서비스,�

웹브라우저� 크롬,� 스마트폰용� OS� 안드로이드,� 클라우드,� 자율주행차,� 스마트시티,� 우주

개발,� 인공지능� 등의� 분야로� 사업을� 확장하였으며,� 2015년에는� 대규모� 조직� 개편을� 단

행하여�지주회사�알파벳을�설립했다.�

이렇듯� 위세� 당당한� 구글도� 중국� 시장� 진출에는� 어려움을� 겪었다.� 2006년� 중국� 시

장에� 진출한� 후� 구글이� 받아든� 성적표는� 초라했는데,� 현지� 맞춤형� 서비스를� 개발하는�

미치아키(2019),� 윤재웅(2020),� 고명석(2020),� 김상배�편(2020),� 유한나(2021)� 등을�참고할�수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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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�큰� 노력에도� 2위에� 머물렀다.� 끝내� 2010년� 1월� 구글은� 중국� 시장� 철수를� 발표했다.�

그� 이유는� 크게� 두� 가지였다.� 그� 하나는� 2009년� 12월� 중국� 해커들에� 의해� 구글� 기반

의� 이메일� 서비스를� 사용하는� 인권� 운동가들의� 계정이� 해킹당했다는� 것이었고,� 다른� 하

나는� 구글의� 지적재산권에� 대한� 심각한� 침해가� 있었다는� 것이었다.� 구글이� 철수한� 빈자

리에� 시장점유율� 70-80%를� 차지하며� 아성을� 구축한� 중국� 검색업체는� 바이두였다.� 바

이두는� 검색� 서비스를� 통해� 축적한� 강력한� 데이터� 경쟁력을� 바탕으로� 인공지능(AI)과�

데이터를�결합한�다양한�인터넷�서비스들을�벌이고�있다.

오늘날� AI기반� 인터넷� 서비스에서는� AI알고리즘의� 설계역량을� 바탕으로� 한� 플랫폼

의� 구축이� 관건이다.� 이러한� 인공지능� 플랫폼� 경쟁에서� AI기업들은� 핵심� 기술역량과� 데

이터� 자산을� 바탕으로� 자사가� 주도하는� 인공지능을� 플랫폼화하여� 기업과� 개발자들을� 끌

어모아� 자신에게� 유리한� AI� 생태계를� 만들려고� 한다.� 이들� AI� 기업들이� 내세우는� 전략

의� 핵심은,� 플랫폼은� 공개하지만,� 데이터는� 소유하는,� 이른바� ‘개방과� 소유

(open-but-owned)의� 전략’이다.� 인공지능은� 알고리즘만으로는� 작동하지� 않으며,� 기업

이� 차별적으로� 확보한� 데이터가� 그� 플랫폼의� 성능에� 결정적인� 영향을� 미친다(이승훈,�

2016).

현재� 주요� 글로벌� IT기업들� 대다수는� 인공지능� 플랫폼을� 구축하기� 위한� 경쟁에� 매

진하고�있다.� GAFA로�알려진� 미국의� 거대� IT기업들이�이러한� 새로운� 양식의� 경쟁을�선

도해� 가고� 있다.� 일차적으로� 이들� 미국의� IT기업들은� AI�스타트업의� 인수를� 통해� 경쟁에�

참여하는� 행보를� 선보였다.� 구글의� 딥마인드� 인수,� 아마존의� 알렉사� 인수,� 트위터의� 파

뷸라� 인수� 등의� 사례에서� 나타나듯이,� 미국의� IT기업들은� 50여� 개의� AI� 전문기업들을�

인수하며�경쟁에�뛰어들었다.

중국도� 바이두,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를� 중심으로� 개별� 기업의� 자체적인� 연구개발� 외에

도� 국가적� 목표를� 위해� 연구프로젝트를� 분담하여� 추진하고� 있다.� 2017년� 중국� 과학기

술부는� ‘신세대� 인공지능� 개방형� 혁신� 플랫폼’으로� 바이두,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,� 아이플라

이텍을� 선정함으로써� 이러한� 모델의� 추진을� 공식화했다.� 이에� 따라� 바이두는� 자율주행

차,� 알리바바는� 스마트시티,� 텐센트는� 의료기기� 이미징,� 아이플라이텍은� 스마트� 음성인

식�등을�맡아�개발하고�있다.

이러한� 인공지능� 플랫폼� 경쟁에서� 미중� 양국의� 전략� 차이를� 이해하는� 것이� 중요하

다.� 미국은� 민간기업을� 중심으로� 개방형의� 인공지능� 생태계를� 조성하고� 여기에� 누구나�

참여할� 수� 있다는� 방식으로� 접근한다.� 미국은� 주로� AI의� 개념설계는� 선도적� 투자를� 하

고,� 나머지� 단계는� 개방형� 전략을� 취하여� 추격을� 방어하고� 글로벌� AI� 인재들과� 협업하

는� 방식을� 병행한다.� 이에� 비해� 중국은� 미국의� 인공지능� 생태계에� 종속되지� 않는다는�

전제하에� 이를� 모방하는� 한편,� 방대한� 내수시장을� 기반으로� 독자적인� 생태계의� 구축을�

꾀하는�전략을�취한다(김준연,� 2020).

최근� 인공지능이� 특정� 산업을� 넘어� IT산업� 전반과� 융복합되는� 추세를� 감안한다면,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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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� 미중� 양국의� 경쟁도� 새로운� 국면으로� 진화할� 것으로� 예견된다.� 중국과의� 경쟁에�

가세한� 미국� IT기업들의� 면모만� 보아도,� 구글,� MS,� 아마존� 등은� 산업과� 서비스의� 영역�

구분을� 넘어서� 이들을� 가로지르는� 플랫폼을� 구축하고� 있다.� 따라서� 이들의� 전략은� 개별�

기술경쟁이나� 특정� 산업영역에서� 전개되는� 경쟁에� 국한된� 것이� 아니라� 거의� 모든� 산업

과� 서비스를� 아우르는� 플랫폼� 경쟁을� 지향한다.� 넓은� 의미에서� 이들의� 경쟁은� 단순한�

기술패권� 경쟁을� 넘어서� 종합적인� 미래� 국력경쟁으로,� 그리고� 이를� 지원하는� 정책과� 제

도�및� 체제의�경쟁으로�확전될�것으로�전망된다.

실제로� 인공지능� 분야에서� 이러한� 정책-제도-체제경쟁은,� AI규제� 원칙에� 대한� 미중

의� 입장차로�드러났다.� 대체로�미중의� AI규제�원칙은� 명분적으로는�크게�다르지�않지만,�

실제로� AI를� 개발·적용하는�과정에� 이르면�상대방의�행태를�서로�다르게� 해석하고�있어,�

AI규제� 정책이나� 윤리규범을� 둘러싼� 마찰과� 충돌의� 가능성이� 있다.� 미국이� 인권과� 개인

정보� 보호를� 중시하는� 자발적� 규제를� 강조한다면,� 중국은� AI의� 적절한� 거버넌스를� 위한�

조화와� 협력을� 중시하는� 입장이다.� 이러한� 차이는� 양국� 간의� 상호� 불신과� 신념� 차이� 등

의�요소에�편승하여�자국에�편리한�방향으로�해석을�유도할�가능성이�있다.�

이러한� 차이는� 최근� 중국의� 안면인식� AI와� 관련된� 논란으로� 불거졌다.� 중국은� 안면

인식� AI� 분야에서� 앞서가고� 있는데,� 이러한� 기술로� 지하철이나� 공항의� 출입,� 쓰레기� 분

리배출� 관리,� 수업태도� 감시까지도�현실화했다.� 2019년� 10월� 트럼프� 행정부는�인권� 탄

압과� 미국의� 국가안보� 및� 외교� 정책에� 반한다는� 이유로,� 중국� 신장위구르� 자치구의� 불

법� 감시에� 연루된� 지방정부� 20곳과� 기업� 8곳을� 블랙리스트에� 올렸다.� 여기에는� 센스타

임,� 메그비,� 이투�등�중국의�대표적� AI� 기업들이�포함됐다.

이러한� 중국의� 안면인식� 기술과� 지능형� 감시� 시스템이� 세계� 각국으로� 빠르게� 수출

되고� 있다.� 특히� 중국은� 일대일로� 참여국에� 대규모� 투자를� 하면서� 중국의� 통신망과� 감

시� 시스템을� 함께� 이식한다.� 화웨이,� ZTE,� 하이크비전� 등� 중국� 기업의� 감시� 시스템이�

63개국에� 수출됐는데,� 이� 중� 36개국이� 일대일로� 프로젝트에� 포함된� 국가였다.� 전체� 매

출의� 30%� 정도가� 해외에서� 발생하는� 하이크비전의� 경우� 일대일로� 국가뿐� 아니라� 미

국,� 유럽� 등� 선진국에도�진출했다.� 도감청�우려로� 미국� 정부가� 하이크비전을�블랙리스트

에� 올렸지만,� 우수한� 기술력과� 가격경쟁력을� 앞세워� 이미� 주요� 선진국� 곳곳에� 하이크비

전의�감시�시스템을�광범위하게�설치했다.

� 2.� 클라우드·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

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에서는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하여� 이미� 축적된� 데이터를� 분석하는� 것

이� 관건이다.� 클라우드는� 이런� 데이터를� 담기� 위한� 인프라인데,� 중앙컴퓨터에� 데이터를�

저장해� 언제� 어디서나� 인터넷에� 접속하여� 활용하는� ICT기반� 서비스이다.� 4차� 산업혁명

의� 핵심� 성패는� 엄청난� 양의� 데이터를� 얼마나� 빠르고� 정확하게�처리하느냐에� 달려�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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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,� 이러한�프로세싱은�클라우드�컴퓨팅�환경에서만�가능하다.

아마존�클라우드�서비스인� AWS는� 2002년�서비스를�시작했다.� 이후�미국�기업들과�

정부의� 관심은� 높아졌다.� 2010년� 미� 연방정부의� IT개선을� 위한� 중점과제로� ‘클라우드�

퍼스트(Cloud� First)’� 정책을� 채택했다.� 클라우드� 퍼스트� 정책은� 정부� 기관의� IT� 비용을�

낮추기� 위해� 기존� 인프라를� 클라우드� 컴퓨팅� 환경으로� 구현하자는� 것으로,� 이를� 계기로�

미국� 내� 클라우드� 산업이� 활성화됐다.� 이후� 2017년� 미� 정부는� 모든� 정보화� 시스템을�

클라우드� 기반으로� 전환할� 것을� 주문했으며,� 좀� 더� 강경한� 기조의� ‘클라우드� 온리

(Cloud� Only)’� 정책이�채택됐다.

글로벌� 클라우드� 시장은� 아마존의� AWS,� MS의� 애저,� 구글의� 클라우드� 플랫폼의� 3

강� 체제이다.� 2019년� 이들� 3사의� 시장점유율은� 각각� 32.3%,� 16.9%,� 5.8%이며,� 합

산� 점유율은� 55%에� 달한다.� 이보다� 중요한� 것은� 이들의� 합산� 점유율이� 꾸준히� 늘어나

고� 있다는� 점이다.� 즉,� 클라우드� 시장은� 선두그룹의� 업체들� 중심으로� 빠르게� 진화하고�

있다.� 이는� 클라우드� 시장이� 선두주자의� 선점� 효과가� 크게� 작용하는� 분야이고� 이들이�

서비스� 다양화를� 통해� 생태계를� 장악할� 가능성이� 크고,� 데이터센터라는� 대규모� 투자가�

동반되어야� 하므로� 막강한� 자본력이� 필수적인� 분야라는� 특징� 등이� 작용한� 것으로� 해석

된다(황선명�외,� 2020).

클라우드� 시장에서도� 중국� 기업들은� 급속히� 성장하며� 추격하고� 있다.� 중국� 정부가�

본격적으로� 클라우드� 산업� 개발에� 나선� 것은� 2015년� ‘제조� 2025’의� 일환으로� 발표된�

‘클라우드� 발전� 3년� 행동계획(2017-19)’과� 함께� 클라우드� 사업을� 육성한� 이후이다(中华
⼈民共和国⼯业和信息化部,� 2017).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와� 같은� 중국� 클라우드� 서비스� 업
체들은� 미국에� 비해� 늦게� 시작했을� 뿐만� 아니라� 아직� 글로벌� 시장에서� 10%의� 비중에�

그치지만,� 글로벌� 시장� 대비� 2배의� 성장� 속도를� 보이며,� 미국의� 3대� 클라우드� 제공업체

인� AWS,� MS,� 구글의�뒤를�추격하고�있다는�사실에�주목할�필요가�있다.

중국� 내� 클라우드� 시장점유율은� 2018년� 현재� 알리바바� 46.4%,� 텐센트� 18.0%,�

바이두� 8.8%로,� 상위� 3사의� 합산� 점유율이� 무려� 73.2%에� 달한다.� 글로벌� 시장에서�

아마존,� MS,� 구글의� 합산점유율이� 55%� 수준임을� 감안하면,� 중국� 시장에서는� 상위� 업

체들의� 지배력이� 더욱� 강력함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향후� 알리바바와� 텐센트의� 클라우드� 사업

은� 아시아를� 중심으로� 시장� 지배력을� 확대해� 나갈� 것으로� 전망된다.� 2018년� 현재� 아시

아� 클라우드� 시장점유율은� 알리� 클라우드가� 20%.� 아마존� 11%,� MS� 8%� 등이다(황선

명�외,� 2020).

미중의� 클라우드� 갈등은� 정부� 차원으로도� 비화하여� 데이터의� 초국적� 유통을� 의제로�

2019년� 6월� 오사카� G20� 정상회의에서� 제기된� 바� 있다.� 미국이� 자국의� 빅데이터� 기업

들의� 이익을� 내세워� 데이터의� 초국적� 유통을� 옹호하고� 있는� 가운데,� 중국은� 데이터를�

일국적� 자산으로� 이해하고� 원칙적으로� 데이터의� 초국적� 이동을� 제한할� 것을� 주장했다

(강하연.� 2020).� 특히� 데이터� 주권의� 개념을� 내세워� 자국� 기업과� 국민의� 데이터를�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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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�데이터�유통�활성화�및� 그� 활용역량을�증대시키려고�한다.� 데이터�현지�보관,� 해외

반출�금지�등으로�대변되는� ‘데이터�국지화(Data� Localization)’� 정책을�확대하겠다는�것

이다(Liu,� 2020).

이러한� 논리에� 기반을� 두고� 중국� 정부는� 자국� 시장에� 대해� 미국� 클라우드� 기업들의�

시장�진입을�제한하고�있다.� 따라서�그동안�미국은� 클라우딩�시장을�비롯해�중국� IT시장

의� 폭넓은� 개방을� 요구해왔다.� 중국에서� 클라우드� 컴퓨팅� 사업을� 하려면� 중국� 업체와의�

합작법인을�설립해야�하고,� 이는�중국� 파트너에� 대한� 기술이전으로�이어지게�되어,� 사실

상� 시장� 진입이� 불가능하다는� 불만이� 많았다.� 이에� 비해� 중국의� 최대� 이커머스� 업체인�

알리바바를�비롯한� 중국� 기업들은� 미국� 시장에서�제약� 없이� 활동하고� 있다는� 불만도� 제

기되었다(최필수·이희옥·이현태,� 2020).

게다가� 중국� 정부는� 화웨이� 사태를� 거치면서� 데이터� 안보를� 강화하는� 법안� 마련에�

나섰다,� 2020년� 7월� 중국은� ‘홍콩국가보안법’� 시행에� 이어� 정부와� 기업이� 취급하는� 데

이터를� 엄격히� 관리하는� 내용을� 주요� 골자로� 하는� ‘데이터보안법’� 제정에� 나섰다.� 이� 법

안에는� 다른� 국가가� 데이터� 이용과� 관련해� 중국에� 차별적인� 조치를� 취하면,� 이에� 대응

할� 수� 있다는� 조항도� 포함된� 것으로� 알려졌다.� 실제로� 미국과의� 갈등을� 고려한� 조항도�

추가됐다.� 외국� 정부� 등이� 투자와� 무역� 분야의� 데이터� 이용과� 관련해� 중국에� 차별적인�

제한·금지�조치를�취하면,� 이에�상응하는�대응�조치를�취할�수�있게�했다.

이에� 대한� 미국의� 대응은� 2020년� 8월� 미국의� 클린� 네트워크� 프로그램의� 일환으로�

‘클린� 클라우드’를� 강조하는� 데서� 나타났다.� 폼페이오� 미� 국무장관은� 이미� 제재를� 받고�

있는� 화웨이,� 텐센트,� 틱톡에� 이어� ‘신뢰할� 수� 없는� 중국� 기술기업’을� 퇴출하라고�촉구하

면서� 알리바바의� 클라우드� 서비스를� 거론했다.� 폼페이오� 장관은� “알리바바,� 바이두,� 차

이나� 모바일,� 차이나� 텔레콤,� 텐센트� 등과� 같은� 기업이� 운영하는� 클라우드� 기반� 시스템

에� 미국민의� 가장� 민감한� 개인정보와� 코로나19� 백신� 연구를� 포함한� 우리� 기업의� 가장�

가치�있는�지식재산이�접근되지�않도록�보호”하겠다고�했다(하만주,� 2020).

중국의� 입장에서� 중국의� 클라우드� 서비스� 업체들이� 제재를� 받을� 가능성은� 매우� 우

려스러운� 일이� 아닐� 수� 없었다.� 이러한� 상황에서� 중국� 정부는� 독자적� 클라우드� 역량을�

구축하기� 위한� 대비책� 마련에� 나섰다.� 중국이� 자국� 클라우드� 부문� 보호에� 박차를� 가한�

사례로� 중국� 최대� 국유� IT기업인� 중국� 전자과학기술집단공사(CEC)가� 2020년� 9월� 정부�

지원으로� 클라우드�서비스� 부문� 진출을� 선언한�일을� 들� 수� 있다.� CEC는� ‘차이나�일렉트

로닉스� 클라우드’� 서비스� 프로젝트를� 공개하면서,� 이것이� 중국� 정부와� 기업의� 디지털� 전

환�안정성을�보장하려는�것이라고�강조했다(선재규,� 2020).

Ⅲ.� 디지털�미디어·콘텐츠�플랫폼�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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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1.� 미디어�플랫폼�경쟁:� SNS� 및� 동영상�

SNS� 플랫폼의� 대명사인� 페이스북은� 사람들을� 플랫폼에� 모이도록� 해서� 데이터를� 수

집하고� 최적화한� 광고를� 올려� 수익을� 올리는� 모델로� 성공을� 거두었다.� 이를� 바탕으로�

인스타그램,� 메신저와� 왓츠앱,� 오큘러스� 등의� 사업도� 벌였다.� 그러나� 2019년� 3월� 마크�

저커버그� 페이스북� 최고경영자는� 향후� 페이스북이� 기존의� ‘개방형� SNS� 플랫폼’에서� 벗

어나� 동료들� 사이의� 교류를� 중시하는� ‘메신저형� 플랫폼’으로� 전환할� 것이라고� 선언하면

서� 시선을� 끌었다.� 메신저형� 플랫폼은� 중국의� 텐센트가� 페이스북에� 비해� 자신들이� 강점

을�지닌�모델이라고�자랑해온�것이었기�때문이었다.

중국은� 2003년부터� 자국�내에서� 페이스북,� 유튜브,� 트위터� 등� 해외�주요� SNS의� 사

용을� 금지했다.� 그러한� 중국� 시장의� 틈새를� 파고든� 것이� 텐센트였다.� 텐센트의� 최대� 무

기는� 10억� 명의� 사용자를� 확보한� SNS� 메신저� 위챗이다.� 텐센트의� 위챗은� 단순한� 모바

일� 메신저� 앱이� 아니다.� 스마트폰으로� 할� 수� 있는� 거의� 모든� 서비스를� 제공하는� ‘슈퍼�

앱’이다.� 이� 밖에도� 텐센트는� 폭넓은� 비즈니스를� 전개하고� 있다.� 게임� 등� 디지털� 콘텐츠�

제공,� 결제� 등� 금융� 서비스,� AI를� 이용한� 자율주행이나� 의료� 서비스의� 참여,� 클라우드�

서비스,� 이커머스�등이�그것들이다.

최근� 텐센트는� 주요� 사업인� 게임,� 음악,� 모바일� 메신저� 분야에서� 해외� 진출을� 강화

하고� 있다.� 특히,� 게임� 분야� 전세계� 투자의� 40%가� 텐센트와� 관련이� 있을� 정도로� 글로

벌� 게임시장에� 강한� 영향력을� 행사하고� 있다.� 텐센트의� 지역별� 투자에서� 미국이� 압도적

인� 비중을� 차지하고� 있는� 것도� 주목할� 만하다.� 텐센트의� 미국� 내� 분야별� 투자를� 보면,�

게임� 서비스가� 가장� 큰� 비중을� 차지하며,� 비즈니스� 서비스와� 위챗� 등� SNS� 서비스가� 그�

다음으로� 높은� 비중을� 차지하고� 있다.� 이� 밖에도� 텐센트는� 인도� 1위� 차량� 공유� 업체인�

올라캡스,� 온라인� 교육� 업체인� 바이주,� 음악� 스트리밍� 업체인� 가나,� 그리고� 나이지리아

의� 간편결제� 서비스� 업체인� 페이스텍� 등과� 같이� 다양한� 지역과� 업종의� 현지� 기업들에�

투자했다(김성옥,� 2020).

2020년� 9월� 미국� 정부는� 텐센트와� 미국� 기업들의� 거래를� 금지했다.� 텐센트의� 주력�

서비스인� 위챗도� 미국에서�쓸� 수� 없게� 했다.� 이� 제재로�최근� 2-3년간� 내수�기업의� 한계

를� 넘기� 위해� 글로벌� 게임·클라우드� 시장을� 공략하던� 텐센트는� 발목이� 잡혔다.� 미국의�

제재가� 게임까지� 번진다면,� 매출도� 큰� 타격을� 입는다.� 그러나� 텐센트에� 대한� 제재는� 미

국� 연방법원에서도� 논란을� 초래했을� 뿐만� 아니라,� 애플,� 월마트,� 포드차� 등� 미국� 기업들

에도� 부메랑으로� 돌아올� 가능성이� 있다.� 미국상공회의소� 상하이� 지국의� 컬� 깁스� 회장은�

최근� 미국� 언론� 인터뷰에서� “위챗� 안에서� 사용하는� 간편결제� 서비스인� 위챗페이� 없이는�

중국�시장에서�미국�기업이�살아남을�길이�없다”라고까지�말했다(오로라,� 2020).

미국� 정부는� 디지털� 동영상� 서비스인� 틱톡도� 제재하여� 논란거리가� 됐다.� 동영상� 플

랫폼이�인터넷으로� 진입하는�첫� 관문으로� 거듭나고� 있는� 상황에서� 이는� 큰� 의미를� 갖는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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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이었다.� 최근� 10-20대� 사용자를� 중심으로� 정보를� 검색할� 때� 인터넷� 포털� 대신� 동

영상� 플랫폼을� 이용하는� 일이� 늘어나고� 있다.� 매출� 답보� 상태에� 빠진� 전통� 미디어와는�

달리� 모바일� 동영상의� 광고� 규모는� 급증하고� 있는� 배경이다.� 최근� 가입자가� 급증하는�

디지털� 동영상� 플랫폼은� 유튜브이다.� 페이스북이� 사람들의� 관계와� 그� 관계� 속에서� 형성

되는� 소식,� 엄밀하게� 말하면� 소식이� 만들어지는� 관계를� 콘텐츠화하는� 서비스라면,� 유튜

브는�콘텐츠�자체인�동영상을�서비스한다.

바이트댄스의� 틱톡은� 유튜브에� 위협적� 존재로� 인식되었다.� 15초짜리� 짧은� 동영상을�

공유하는� 틱톡의� 성공은� 단순히� 다운로드� 숫자가� 많다는� 데� 있지� 않다.� 사용자의� 취향

을� 제대로� 저격할� 정도로� 중국� 기업의� IT� 마인드가� '글로벌급'으로� 성장했다는� 점을� 보

여준다.� 유튜브처럼� 전문적인� 영상편집� 기술이� 없어도� 동영상� 제작이� 가능하고,� 스마트

폰을� 가로로� 돌리지� 않고� 세로로� 찍어� 올리는� 간편한� 사용자� 인터페이스를� 구현했다.�

영상이� 짧다� 보니� 언어에� 대한� 의존도가� 낮고,� 자동번역기능까지� 더해져� 국경을� 넘어�

빠르게� 확산했다.� Z세대(1990년대� 중반에서� 2000년대� 초반에� 걸쳐� 태어난� 젊은� 세대)

의� 취향을� 제대로� 파고들면서� 효과적인� 마케팅� 수단이자� 유통채널로� 자리를� 잡은� 것이

다.�

이에� 바이트댄스(B)는� 기존의� BAT에서� 바이두를� 밀어내고� 새로운� BAT를� 구성하는�

것으로까지� 평가된다.� 중국의� 대다수� 인터넷� 플랫폼� 기업들이� 내수를� 근간으로� 한� 로컬�

플랫폼으로� 성장했지만,� 틱톡은� 기술기반의� 글로벌� 플랫폼으로� 초기부터� 자리매김했다.�

기존� 중국의� IT� 기업들이� 자국의� 방대한� 내수시장� 공략에만� 집중한� 탓도� 있지만,� 중국�

이외� 지역으로� 뻗어가기에는� 기술력과� 확장성에서� 한계를� 지니고� 있었다.� 심지어� 알리

바바나� 텐센트와� 같은� 초대형� IT기업들도� 중국이라는� 울타리� 안에� 갇힌� 내수� 기업이라

는� 이미지가� 강했다.� 하지만� 최근� 들어� 중국의� 플랫폼� 기업들이� 대륙을� 벗어나� 전세계�

무대에서� 뛰어난� 역량을� 발휘하며� 글로벌� 플레이어로� 부상하고� 과정에서� 바이트댄스� 같

은�기업의�역할이�컸다(윤재웅,� 2020,� p.259).

이러한� 상황에서� 미국� 정부는� 2020년� 8월� 국가안보를� 이유로� 틱톡을� 금지하고� 틱

톡과� 관련한� 미국� 내� 자산을� 모두� 매각하라는� 행정명령에� 내렸다.� 이에� 바이트댄스는�

오라클,� 월마트� 등과� 매각� 협상을� 벌이면서� 미국� 내� 틱톡� 사업을� 관장할� ‘틱톡� 글로벌’

을� 만들기로� 합의하기도� 했지만� 여러� 가지� 문제로� 이견을� 좁히지� 못했다.� 중국� 정부가�

AI알고리즘과� 같은� 틱톡의� 핵심기술을� 수출제한� 목록에� 올리는� 맞불� 정책을� 펴면서� 틱

톡� 매각� 협상은� 난항을� 겪었다.� 중국의� 플랫폼� 기업에� 대한� 미국� 정부의� 제재는� 향후�

그� 대상기업을�바꾸어�가면서�더욱�확대될�가능성을�안고�있다.

� 2.� OTT� 및� 게임�플랫폼�경쟁

SNS� 또는� 디지털� 동영상� 분야의� 플랫폼� 경쟁과� 함께� 주목해야� 하는� 것이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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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T(Over� The� Top)� 플랫폼� 경쟁이다.� 최근� 콘텐츠� 소비양식은� 지상파나� 케이블� 방송

이� 아니라� 넷플릭스와� 같은� OTT로� 그� 중심이� 이동하고� 있다.� OTT는� 인터넷으로� 방송�

프로그램과� 영화,� 교육� 같은� 각종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제공하는� 서비스다.� OTT의� 부상은�

플랫폼� 기업들의� 권력적� 위상을� 크게� 높였는데,� 이들은� 인터넷을� 콘텐츠의� 배분과� 전파

를� 위한� 플랫폼으로� 만들면서� 콘텐츠� 생산자를� 지배하기� 시작했다.� 플랫폼� 그� 자체가�

미디어�콘텐츠�산업의�핵심�상품이�되었다(김익현.� 2019;� 고명석,� 2020).

OTT� 플랫폼� 기업으로는� 넷플릭스가� 선두주자이다.� 넷플릭스는� 할리우드� 영화사나�

HBO� 같은� 드라마� 제작사에서� 콘텐츠� 판권을� 구매해서� 소비자들이� 원하는� 콘텐츠를� 매

칭해� 준다.� 저렴한� 월정액만� 내면� 넷플릭스에서� TV·PC·태블릿PC·스마트폰� 등� 인터넷으

로� 연결된� 모든� 기기에서� 영화와� TV프로그램을� 마음껏� 볼� 수� 있다.� 넷플릭스의� 성공요

인은� 시네매치라는� 핵심� 알고리즘에� 있는데,� 사용자의� 콘텐츠� 소비형태를� 분석하여� 기

기별� 상황에� 따라� 콘텐츠를�추천한다.� 넷플릭스는�콘텐츠� 경쟁력� 강화를� 위해서� ‘오리지

널�콘텐츠’� 전략도�펼치고�있다.�

이러한� 넷플릭스의� 뒤를� 디즈니와� 애플이� 바짝� 추격하고� 있다.� 2020년에는� 워너미

디어의� HBO맥스,� 컴캐스트의� 피콕� 등도� 경쟁에� 합류했다.� 특히� 디즈니의� OTT� 서비스

인�디즈니�플러스의�추격이�거세다.� 디즈니�플러스는�출시�첫날에만�무려�가입자� 1,000

만� 명을� 돌파하며� 화제를� 불러일으킨� 바� 있다.� 기존의� 디즈니� 영화와� 애니메이션을� 통

해� 축적한� 방대한� 콘텐츠와� 저렴한� 기본료로� 인기가� 높다.� 디즈니� 플러스가� 글로벌� 미

디어� 플랫폼� 시장에서� 채택한� 핵심� 전략은� ‘원� 소스� 멀티� 유스(one� source� multi-use)’�

전략이다.

중국� 미디어� 시장도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중심으로� 빠르게� 변하고� 있다.� 과거에는� 미디어�

시장이� 정부� 주도로� 운영되다� 보니� 글로벌� 트렌드에� 뒤처졌지만,� 이제는� 기업들의� 활발

한� 투자에� 힘입어� 급격한� 속도로� 성장� 중이다.� TV� 등� 유선방송에서� 동영상� 스트리밍으

로�본격적인�전환이� 이루어지며�아이치이,� 텐센트�비디오,� 유쿠투도우�등� OTT� 플랫폼의�

영향력이� 급격히� 커지고� 있다.� 2015년� 1,100만� 명에� 불과하던� 아이치이의� 유료� 회원�

수는� 2019년� 2분기에� 1억� 명을� 돌파했다.� 중국� 미디어� 산업의� 주도권이� 점차� OTT로�

넘어오면서� 2015년을� 기점으로� 동영상� 플랫폼� 업체의� 콘텐츠� 구매� 가격이� TV방송사의�

구매�가격을�넘어섰으며,� 2017년에는�동영상�플랫폼�업체의�콘텐츠�투자�규모가� TV� 방

송사보다�커졌다(윤재웅,� 2020,� p.244).

BAT로� 대변되는� 중국� 플랫폼� 기업들은� 영화산업� 전반에도� 활발히� 진출하고� 있다.�

사실� 영화산업은� 이들� 기업이� 기존� 플랫폼을� 활용하는� 아주� 매력적인� 통로이다.� 중국의�

박스오피스� 매출이� 주로� 온라인� 결제를� 통해서� 이뤄지는� 상황에서� 영상� 콘텐츠를� 확보

한� 후� 스트리밍� 서비스와� 광고로� 매출을� 올리는� 비즈니스� 모델이� 주목을� 받고� 있다.� 실

제로� 알리바바와� 텐센트는� 영화의� 제작,� 유통,� 연예기획� 외에도� 홍보,� 결제에� 이르기까

지� 영화산업� 전반에� 진출하였다.� 바이두는� 영화� 배급과� 제작보다는� 인터넷� 전용� 콘텐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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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� 통한� 온라인� 시장을� 공략하고� 있다.� 이러한� 추세가� 지속되면서� 장차� 플랫폼� 기업이�

중국뿐만� 아니라� 미국의� 콘텐츠� 기업을� 돈으로� 사들이는� 전망이� 나오고� 있다(김상배,�

2017,� p.113).

디지털� 콘텐츠� 소비에서� 사용자들의� ‘시간’이� 제일� 중요한� 요소라고� 한다면,� OTT의�

가장� 큰� 경쟁자는� 게임이다.� 영상� 스트리밍� 서비스� 사용자가� 게임보다는� 폭넓고� 대중적

이지만,� 충성도는� 게임� 사용자가� 높다.� OTT는� 월정액� 서비스와� 광고� 외에는� 딱히� 수익�

모델이� 없는데� 비해,� 게임은� 아이템� 구매� 등� 확장형� 서비스로� 돈을� 벌� 수� 있다.� 최근�

웹·앱� 기반� 플랫폼이나� O2O� 사업자,� 심지어� 핀테크� 사업자들이� ‘게이미피케이션’� 등과�

같은� 재미를� 유발하는�요소를� 부과해� 사용자를� 대거� 끌어들이고�있는� 이유도� 이� 때문이

다.� 기존의� ‘미디어� 시장별�경쟁’이� OTT나� 게임처럼� 상이한� ‘미디어� 시장간� 경쟁’으로�변

화하고�있다.�

게임산업은� 스마트폰용� 모바일� 게임이� 45%,� 콘솔게임이� 32%,� 온라인과� 패키지를�

포함한� PC게임이� 23%를� 차지한다(김창우,� 2019).� 콘솔게임� 분야는� MS·소니·닌텐도�

등� 미국과� 일본� 업체들이� 장악하고� 있고,� 모바일� 게임� 분야의� 신흥강자는� 중국이다.� 게

임산업의� 성장� 가능성이� 크다� 보니� 최근에는� 미국의� 플랫폼� 기업들이� 경쟁적으로� 게임

산업에� 뛰어들고� 있다.� MS가� 엑스박스를� 중심으로� 꾸준한� 성장세를� 보이는� 가운데,�

2019년� 구글이� 스타디아,� 애플이�아케이드를�출시하며�게임산업�진입에�속도를� 올렸다.�

아마존도� 자체적으로� 게임� 개발사인� 아마존게임스튜디오를� 창설한� 후� 게임에� 꾸준한� 관

심을� 보여왔다.� 페이스북도� 게임� 전용� 앱을� 최초로� 공개할� 예정이다가,� 코로나19� 이슈

를�계기로�앱� 출시�계획을�앞당겨� 2020년� 5월� 선보였다.

최근까지� 중국� 게임� 개발은� 독자적으로� 게임� 콘텐츠를� 개발하지� 못하고� 모방� 또는�

불법복제� 하는� 단계에� 있었다.� 그러나� 최근� 이러한� 중국� 게임� 개발사들은� 놀랍게� 성장

하고� 있다.� 중국� 정부의� 게임산업� 보호정책도� 한몫했다.� 중국� 업체들은� 게임� 운영에� 필

요한� 경험을� 축적하고� 사용자들의� 성향을� 파악할� 시간을� 벌었다.� 더불어� 자본을� 축적한�

중국�게임업체들은�해외�유수� 기업을�인수·합병하면서,� 이들이�가진� 게임� 콘텐츠와� 기술

력,� 그리고�개발인력까지�흡수해서�몸집을�불려� 나갔다.� 또한� 스마트폰이�보급되면서�형

성된�모바일�환경은�중국�게임산업에�새로운�전기를�마련했다(양종민,� 2020,� p.330).

중국과� 전� 세계의� 게임시장을� 선도하는� 게임� 플랫폼� 기업은� 텐센트이다.� 최근� 텐센

트는� 전� 세계에� 걸친� 투자를� 통해� 게임산업� 체인을� 만들어가고� 있다.� 텐센트는� 이미� 라

이엇게임즈(100%),� 에픽게임즈(40%)� 등� 세계적으로� 유명한� 게임회사의� 지분을� 보유

하고� 있다.� 핀란드� 모바일� 게임업체� 슈퍼셀도� 인수했다.� 이에� 따라� 텐센트는� ‘리그� 오브�

레전드(LoL)’,� ‘포트나이트’,� ‘배틀그라운드’와� 같은� 글로벌� 게임을� 배급하게� 되었다.� 이러

한� 텐센트의� 공격적� 행보는� 미국� 정부의� 제재를� 유발하기도� 했다.� 2020년� 미국� 외국인

투자심의위원회(CIFIUS)는� 라이엇게임즈와� 에픽게임즈에� 서한을� 보내� 미국� 사용자의� 개

인정보� 처리� 내규에� 대한� 자료를� 제출할� 것을� 요구하기도� 했다.� 위챗� 금지의� 행정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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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� 내린� 것과� 맞물리며� 미국� 정부가� 텐센트� 제재에� 착수한� 것이� 아니냐는� 해석이� 나오

기도�했다(김연하,� 2020).

Ⅳ.� 이커머스�및�핀테크�플랫폼�경쟁

� 1.� 이커머스�플랫폼�경쟁

이커머스�분야의�선두�기업은�아마존이다.� 온라인�서점에서�출발한�아마존은�의류와�

식품,� 가전을� 거쳐� 디지털� 콘텐츠에서� 클라우드� 컴퓨팅,� 금융� 서비스,� 오프라인� 상점에�

이르기까지� 사업을� 다양하게� 확장했다.� 특히� 물류� 서비스에서� 아마존은� 트럭에서� 항공

기,� 드론까지� 더� 빨리,� 더� 많이� 배송하기� 위해� 첨단기술의�동원에� 힘썼다.� 또한� 이들� 사

업에서� 얻은� 수익을� 바탕으로� 아마존은� AI� 및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개발에� 열을� 올리고� 있다.�

예를� 들어,� 아마존은� 현재� AI� 음성인식� 서비스� 알렉사를� 자동차,� 가전,� 조명� 등� 생활환

경을� 둘러싼� 모든� 제품에� 탑재하고� 이를� 기존� 서비스와� 결합하고� 있다.� 아마존은� 상품�

구매� 데이터와� 구매� 경로,� 신용카드� 정보� 등� 많은� 양의� 빅데이터를� 보유하고� 있는데� 이

를�기반으로�추천�알고리즘을�사용한다.�

이런� 아마존도� 중국� 진출에는� 실패했다.� 아마존은� 2017년� 7월� 중국� 시장에� 진출한�

지� 15년� 만에� 중국� 사업에서� 손을� 뗐다.� 이에� 비해� 알리바바는� 중국� 이커머스� 시장의�

약� 62%를� 차지하고�있다.� 스스로�구매해서�파는� 직판이�주류인� 아마존에�비해,� 마켓플

레이스형� 사업이� 주류인� 알리바바는� 매일� 수많은� 사용자의� 수요를� 파악해� 맞춤형� 추천

상품을� 소개하는� 작업에� AI를� 사용한다.� 알리바바의� AI시스템은� 도로� 상황과� 기후� 등을�

고려해� 원활한� 물류� 흐름을� 보장하기� 위해� 활용된다.� 또한� 알리바바의� AI기술이� 정부의�

공공정책이나� 스마트시티� 사업에도�활용되면서� 지능형� 교통·의료·환경� 분야의� 모델을� 만

들고�있다.

알리바바는� 이커머스와� 인공지능뿐만� 아니라� 핀테크,� 클라우드,� 온라인� 헬스케어,�

자율주행OS� 등�다양한�분야로�시장�지배력을�확대하고�있다.� 알리바바는�이커머스와�간

편결제� 분야의� 강자로� 적극적으로� 데이터를� 수집하여� 수요자� 맞춤형� 제품·서비스를� 제

공하는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수립해왔다.� 여기서� 더� 나아가� 알리바바의� 장기� 비전은� 첨단기

술� 역량을� 결합하여,� 중국인의� 생활에� 필요한� 모든� 서비스를� 제공함으로써� 사용자들이�

알리바바� 플랫폼에� 의존하는� 일종의� 생태계를� 구축하는� 데� 있다.� 이는� 알리바바� 생태계�

내의� 모든� 거래와� 관련된� 기능을� 온라인에서� 조직하는� 일종의� ‘하이퍼� 플랫폼’이라고� 평

가된다(김성옥.� 2020).

이러한� 알리바바의� 모델은� 거대한� 규모의� 중국� 시장을� 바탕에� 깔고� 있다.� 실제로�

중국의� 플랫폼� 기업들은� 각� 주력� 분야에서� 획득한� 국내� 사용자� 기반이� 제공하는�네트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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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� 효과를� 등에� 업고� 사업영역을�확장하여�각기� 플랫폼� 기업으로서의�규모를� 더욱� 키워

왔다.� 그런데� 이러한� 중국의� 특성은� 외부� 시장과� 단절된� 로컬� 모델이라는� 비판도� 받았

다.� 8억� 명의� 인터넷� 인구와� 그중� 99%의� 모바일� 이용자� 수를� 기반으로� 중국의� 데이터�

생산량은� 전� 세계� 최고� 수준이나,� 국경을� 넘는� 데이터� 흐름은� 미국의� 20%에� 불과했던�

것이� 사실이다.� 그러나� 최근� 중국의� 플랫폼� 기업들은� 그� 사업영역을� 확장하며� 해외시장

으로�진출하고�있다.

특히� 알리바바는� 중국� 내수시장에서� 경쟁력을� 견고히� 한� 후� 2016년부터� 해외시장

에� 진출하기� 시작하였다.� 알리바바는�중국의� 이커머스� 성공� 경험을� 6억� 명의� 잠재� 소비

자를� 보유한� 동남아시아로� 확장하고� 있다.� 알리바바는� 2016년� 인도네시아� 등� 동남아시

아� 5개국에서� 높은� 시장점유율을� 보유하고� 있는� 라자다를� 인수했다.� 이후� 알리바바는�

인도네시아�이커머스�업체인� 토코피디아에�거액을�투자했다.� 그� 결과� “이커머스�시장�규

모가� 20억� 달러� 이상인�동남아시아� 6개� 국가� 중� 점유율�상위� 4위� 기업순위에�알리바바�

관련� 기업이� 모두� 이름을� 올렸다.� 알리바바가� 동남아시아� 이커머스� 시장을� 사실상� 평정

한�것이다”(윤재웅,� 2020,� p.240).

이커머스의� 글로벌� 영향력� 강화는� 핀테크,� 클라우드� 계열사도� 함께� 현지� 시장에� 진

출하면서�동남아� 지역의�알리바바�생태계� 구축으로�이어진다.� 특히,� 이커머스� 사업의� 해

외� 진출이� 모바일� 결제로� 연결되면서� 알리바바의� 핀테크� 기업인� 앤트파이낸셜은� 동남아�

지역에� 투자를� 확대하고�있다.� 싱가포르,� 태국,� 말레이시아�등의� 모바일� 결제� 플랫폼� 기

업에도� 투자를� 확대하면서� 동남아� 핀테크� 시장을� 선점하고� 있다.� 중국의� 클라우드� 시장

에서�압도적인� 1위를�차지하고� 있는�알리바바는�글로벌�시장에서도�빠르게� 존재감을�키

우고� 있다.� 중국� 본토� 외에� 호주,� 인도네시아,� 인도,� 일본� 등� 해외� 시장에서도� 알리바바

의�클라우드�서비스를�사용한다.

최근� 폼페이오� 미� 국무장관이� 알리바바� 클라우드� 서비스에� 대한� 미국의� 제재를� 거

론한� 것은� 바로� 이런� 맥락이다.� 알리바바의� 확장은� 미국� 시장뿐만� 아니라� 동남아를� 비

롯한�글로벌�시장을�타깃으로�하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 이렇게�되면,� 향후�아마존�권역과�알

리바바�권역의�충돌이라는�도식이� 그려진다.� 아마존은� 북미와�유럽,� 일본을� 점령하고�있

으며� 아시아에서의� 승리� 여부에� 미래를� 걸고� 있다.� 이에� 대항하는� 알리바바는� 중국에서

의� 압도적인� 지위를� 바탕으로� 아시아를� 석권한� 데� 이어� 일본과� 유럽을� 공략하고� 있다.�

이� 승패는� 향후� 아마존과� 알리바바뿐만� 아니라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명운을� 결정짓는� 핵심이

라고도�할�수� 있다(Ninia,� 2020).

� 2.� 핀테크�플랫폼�경쟁

이커머스� 플랫폼� 경쟁은� 모바일� 결제� 플랫폼과� 연동된다.� 2010년� 설립된� 페이팔은�

디지털� 결제시장에서� 원조로� 꼽히며� 성장이� 기대되었다.� 그러나� 정작� 전세계적으로� 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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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크� 혁신을� 주도하는� 국가는� 중국이다.� 중국� 기업들은� 일상생활과� 밀접히� 연관된� 새로

운� 금융� 서비스를� 선보이며� 금융산업의� 지형을� 근본적으로� 바꾸었다.� 그� 결과� 중국인의�

90%� 이상이� 모바일�결제� 수단으로� 알리페이나�위챗페이를�사용하고�있다.� 2018년� 11

월� 현재,� 텐센트의� 위챗페이는� 사용자가� 6억� 명을� 돌파했다.� 일반적인� 결제는� 물론,� 송

금,� 비행기·기차� 예약,� 콜택시� 호출,� 각종� 공과금� 납부까지� 모두� 위챗페이로� 가능하다.�

이를� 알리페이가� 추격하고� 있는데,� 이커머스� 서비스를� 바탕으로� 한� 알리페이의� 사용자

는�약� 4억� 명이다(이왕휘,� 2018;� 김채윤,� 2020).

플랫폼� 비즈니스에서� 모바일� 결제가� 위력적인� 것은� 단순히� 모바일로� 상품을� 주문하

고� 결제할� 수� 있어서만이� 아니다.� 모바일� 결제를� 통해� 쌓인� 빅데이터가� 이커머스,� 모빌

리티,� O2O,� 미디어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의� 맞춤형� 서비스를� 제공하는� 데� 활용되면서� 기존�

산업구조를� 뒤흔드는� ‘게임� 체인저’가� 되고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더욱이� 이제� 중국은� QR코드

를� 활용한� 모바일� 결제를� 넘어� AI기술을� 기반으로� 한� 안면인식� 결제로� 진화하고� 있다.�

중국의� 결제� 시스템이� 이렇게까지� 진화할� 수� 있는� 것도� 금융회사가� 아닌� 첨단� IT기업이�

금융혁신을�주도하고�있기에�가능한�것으로�해석된다(윤재웅,� 2020,� p.66).

알리페이는� 모바일� 국제결제� 시스템을� 신용카드� 보급이� 더딘� 동남아로� 확장했다.�

2015년� 인도� 페이티엠의� 지분� 40%� 확보를� 시작으로,� 2016년� 태국� 트루머니,� 2017

년� 한국�카카오페이,� 필리핀�지캐시,� 알리페이홍콩,� 말레이시아�터치앤고,� 인도네시아�다

나,� 2018년� 파키스탄� 이지파이사,� 방글라데시� 비캐시까지� 9개국� 12억� 명의� 협력� 체제

를� 구축했다.� 막대한� 자금력과� QR코드� 등� 중국에서� 수년간� 축적한� 서비스� 경험을� 결합

했다.� 모바일� 결제는� 이들� 국가의� 알리바바� 생태계에서� 조용히� 지배력을� 넓혀가는� 플랫

폼이다.� 이에� 사용자들은� 자기도� 모르는� 사이에� 알리페이의� 일원이� 되고� 있다(서봉교,�

2020).

알리페이를� 겨냥한� 미국� 정부의� 견제도� 거세다.� 2018년� 1월� 미국� 외국인투자심의

위원회(CIFIUS)는� 앤트파이낸셜이� 미국� 최대� 송금서비스� 업체� 머니그램을� 인수하는� 것

을� 제지했다.� 금융� 서비스와� 관련된� 데이터� 안보상의� 우려가� 크다는� 이유였다.� 또한�

2020년� 들어서는� 미국� 정부가� 앤트파이낸셜을� 블랙리스트에� 추가하며� 제재의� 칼날을�

뽑아� 들� 가능성도� 제기되었다.� 미국이� 중국� 최대� 핀테크� 업체� 제재까지� 고려하고� 나선�

것은� 달러� 중심� 금융� 체계를� 위협할� 수� 있다는� 우려가� 작용한� 것으로� 해석되었다.� 알리

페이� 등� 디지털� 기반� 송금� 시스템은� 기존� SWIFT(국제은행간통신협회)를� 우회하기� 때문

에�위협이�될� 수� 있다는�것이다.

이렇게� 보면,� 미국의� 앤트파이낸셜� 제재의� 기저에는� 미국� 주도의� 국제� 신용카드� 기

반� SWIFT� 시스템에� 대한� 중국발� 모바일� 결제� 플랫폼의�도전이� 있다(서봉교,� 2019).� 최

근� 페이팔·알리페이� 등� 핀테크� 기업이� 급성장하며� 거래� 비용을� 절감할� 새로운� 디지털�

국제결제� 서비스가� 가능해졌다.� 알리바바는� 앞서� 언급한� 바와� 같이� 국제� 송금� 거래에�

모바일� 결제를� 실제로� 적용하고� 있다.� 국제결제를� 신용카드� 기반의� 국제결제� 시스템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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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존했던� 페이팔조차도� 2020년� 이후� 수수료가� 높은� 신용카드� 시스템� 대신� 새로운� 국제

결제� 방식을� 도입하겠다고� 선언한� 상태이다.� 페이스북의� 디지털� 통화� 리브라� 도입� 발표

에도�국제�신용카드�시스템에�대한�불만이�녹아있다(서봉교,� 2020).�

2019년� 6월� 페이스북이�공개한� 블록체인�기반의� 암호화폐인�리브라는�디지털� 화폐�

플랫폼� 경쟁에� 불을� 지폈다.� 리브라는� 법정화폐를� 대체하는� 통화가� 될� 수� 있을� 뿐만� 아

니라� 각국� 중앙은행의� 통화� 통제력을� 약화할� 수도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큰� 파장을� 일으켰다.�

미국을� 비롯한� 유럽국가들의� 부정적� 반응에� 봉착하자� 페이스북은� 출시를� 보류하겠다고�

발표했다.� 그러나�리브라를�계기로� 오히려�디지털� 화폐에�대한� 논의는�활발해졌다.� 암호

화폐와� 달리� 디지털� 화폐는� 각국� 중앙은행이� 발행� 및� 보증하는� 전자화폐이다.� 국가가�

책임지기� 때문에� 안정적이며�수요� 변화에� 따라� 공급을� 조절할� 수도� 있어� 지금의� 화폐를�

대체할�수� 있다(이왕휘,� 2020).

현재� 디지털�화폐� 분야에서�미국에�가장�위협적인� 대상은� 2020년� 4월� 중국이�시연

을� 보인� 디지털� 위안화� 또는� DCEP(Digital� Currency� Electronic� Payment)다.� 중국은�

미중� 갈등이� 심화하는� 속에서� 미국이� 중국을� 국제� 결제망에서� 배제하는� 극단적인� 조치

를� 취할� 가능성을� 우려한다.� 장기적으로는� 달러� 중심의� 기존� 국제� 통화질서에� 도전하고�

있다.� 기존의� 위안화로는� 기축통화인� 달러의� 패권을� 흔드는� 것이� 어려운� 상황에서� 중국

은� 디지털� 화폐라는� 우회적인� 방식을� 통해� 국제금융시장에서� 위안화의� 영향력을� 높이려

는�것이다.� 초기엔� 디지털�화폐가� 중국�내에서만�사용되겠지만,� 일대일로에�참여하는�국

가들과의� 국제송금이나� 무역결제에� 디지털� 화폐를� 우선하여� 사용하면� 빠르게� 존재감을�

키울�수�있을�것이기�때문이다(이성현,� 2020).�

중국� 정부가� DCEP를� 새로� 도입하려는� 것은� 민간� 모바일� 결제� 시스템의� 독과점을�

해소하려는� 국내적� 이유도� 있다.� 현재� 중국에서는� 알리페이,� 위챗페이� 등이� 보편화하면

서� 중앙은행이� 발행한� 현금을� 이용하지�않고� 모바일� 결제로� 거래하는�경우가� 크게� 늘어

나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 아울러�디지털�위안화를�공식�도입할�경우,� 기존�경제지표에�잘� 드

러나지� 않았던� 탈세� 등� 회색경제와� 지하경제를� 추적하는� 데� 용이하다.� 더� 나아가� 정치

적� 감시의� 수단으로� 활용될� 수도� 있다.� 디지털� 화폐를� 통해� 개인의� 현금� 보유량을� 실시

간� 추적하고,� 필요할� 경우� 반체제� 인사의� 계좌를� 동결하는� 등� 정치적� 목적으로� 사용할�

수도�있게�된다(이성현,� 2020).

미국� 정부는� 디지털� 화폐에� 대해� 신중한� 태도를� 보였는데.� 2020년� 들어� 코로나19�

재정지원금�지급�등에서�정부�주도로� ‘디지털�달러’를� 발행하는�쪽으로�태도를�바꾸었다.�

이러한� 변화에는� 디지털� 위안화� 요인이� 자극제가� 되었다.� 2020년� 6월� ‘디지털� 달러� 프

로젝트’(DDP)라는� 민간� 연구단체가�디지털� 달러� 발행의� 당위성을�강조한� 백서를� 발표해�

전� 세계� 이목을� 사로잡았다.� DDP� 백서는� 미국� 중앙은행인� 연방준비제도가� 디지털� 달러

를� 발행해� 이를� 각� 은행이� 유통하는� 구조가� 될� 것이라� 예상했으며,� 디지털� 달러� 발행에�

막대한� 인프라� 조성이� 필요하다면�어느� 정도� 발행� 기반을� 다진� 페이스북에�도움을� 청할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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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�있다고�했다(이광표,� 2020).

이러한� 중국과� 미국의� 디지털� 화폐� 분야의� 행보는� 글로벌� 금융� 시스템의� 디커플링

을�발생시킬�수도�있다는�점에서�우려를�낳고�있다.� 예를�들어,� 2018년부터�알리바바가�

알리페이를� 통해� 분산형� 기술인� 블록체인을� 활용한� 국제송금을� 본격화했는데,� 필리핀,�

파키스탄� 등으로� 송금� 대상국을� 확대하고� 있다.� 알리페이는� 일개� 기업의� 금융� 서비스라

고만� 볼� 수는� 없다.� 오히려� 앞으로� 수십� 년에� 걸쳐� 쪼개질� 가능성이� 있는� 세계� 금융권

의� 서막이� 될� 수도� 있다.� 중국이� 채무상환이나� 무역� 대금� 결제� 등과� 관련해� 별도의� 금

융� 시스템을� 구축할� 실질적인� 위험이� 내재하고� 있기� 때문이다(다나카� 미치아키,� 2019,�

p.292).

Ⅴ.� 한국의�중견�플랫폼�전략

이상에서� 살펴본� 인공지능·데이터,� 이커머스·핀테크,� 미디어·콘텐츠� 분야의� 디지털�

플랫폼� 경쟁에� 대해서� ‘독자적� 플랫폼’을� 모색하는� 전략이� 필요하다.� 다만� 각기� 다른� 특

성을� 지닌� 세부� 분야별로� 차별화된� 플랫폼� 전략을� 고민해야� 할� 것이며,� 이러한� 과정에

서�자국�플랫폼의�개방적�호환성을�유지하는�데� 유념해야�할� 것이다.� 예를�들어,� 인공지

능·데이터� 분야의� ‘응용� 플랫폼� 전략’,� 이커머스·핀테크� 분야의� ‘제휴� 플랫폼� 전략’,� 미디

어·콘텐츠� 분야의� ‘틈새� 플랫폼’� 전략� 등을� 제시해� 볼� 수� 있다.� 이를� 요약하면� <그림-1>

과�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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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-1>� 미중�플랫폼�경쟁과�한국의�중견�플랫폼�전략

세부분야 미중 플랫폼 경쟁의 상황 국내 플랫폼의 상황 한국의 전략 방향

인공지능
알고리즘

Ÿ 미국 원천기술/플랫폼
Ÿ 중국 응용/로컬 기술

Ÿ 미국의 플랫폼 위에서
Ÿ 기술부진(범용부진 

응용가능)
Ÿ 아래아한글 모델
Ÿ 중국의 한국 진출 미미

Ÿ 미국 플랫폼 수용
Ÿ 응용 플랫폼
Ÿ 국내경계
Ÿ 한미 기반기술협력 모색

클라우드·
데이터

Ÿ 데이터 자유유통
Ÿ 데이터 국지화/안보

Ÿ 서방과 데이터 교류
Ÿ 자국 플랫폼 보유(네이버)
Ÿ 데이터 주권론의 유혹
Ÿ 데이터 규모 약함 middle 

data

Ÿ 미국 규범 (조건부) 수용
Ÿ 관리된 데이터 자유 유통론

이머커스
Ÿ 미국 글로벌 플랫폼
Ÿ 중국 해외 진출

Ÿ 미국 제휴(아마존과 11번가)
Ÿ 이마트+이베이코리아
Ÿ 중국의 한국진출 미미
Ÿ 해외직구 중 중국점유율 

증가
Ÿ 국내장악(네이버, 쿠팡)
Ÿ 한국의 독자적 시장

Ÿ 내향적 제휴 플랫폼
Ÿ 한국 플랫폼
Ÿ 한국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 

활용+한계 극복
Ÿ 해외확장성?

핀테크
Ÿ 신용카드 기반 SWIFT
Ÿ 중국 간편결제 CIPS

Ÿ 신용카드 기반
Ÿ 중국업체 국내진출 미미
Ÿ 국내 간편결제(네이버, 

카카오)

Ÿ 내향적 제휴 플랫폼

미디어
SNS

Ÿ 개방형 SNS 플랫폼 
Ÿ 폐쇄형 메신저 플랫폼

Ÿ 미국 범용 SNS서비스 사용
Ÿ 독자 SNS플랫폼, 카카오

Ÿ 하위분야별 분담
Ÿ 내향적 틈새 서비스 전략

콘텐츠
OTT

Ÿ 미국 글로벌 경쟁 우위, 
콘텐츠 제공 모델 (웹1.0형)

Ÿ 중국내 포화+해외진출, 
인터넷 커뮤니티형 
(웹2.0형)

Ÿ 넷플릭스 독주, 디즈니 
플러스 준비

Ÿ 아이치이, 텐센트 등의 한국 
투자

Ÿ weak OTT, 웨이브(SKT)
Ÿ strong 한류, 한류의 중국 

시장 진출

Ÿ 플랫폼은 위기
Ÿ 콘텐츠는 기회
Ÿ 외향적 틈새 콘텐츠 전략

� 1.� 응용�플랫폼�전략:� 인공지능·데이터�플랫폼�분야

인공지능(AI)� 알고리즘이라는� 것은� 결국� 소프트웨어� 프로그램이라고� 할� 때,� 정보화�

초기부터� 프로그램� 관련� 기술은� 미국이� 원천기술을� 보유한� 상황이었다.� 정보통신산업이�

네트워크� 환경으로� 넘어오면서� 미국� 기업들은� 소위� 범용� 플랫폼에� 해당하는� 부분을� 오

픈� 플랫폼으로� 만들고,� 그렇게� 개발된� 인공지능을� 널리� 나눠� 쓰게� 하면서� 거기에서� 발

생하는� 데이터를� 이용해서� 자신들의� 수입� 창출� 모델을� 추구해왔다.� 이에� 반해� 중국은�

응용� 분야에서의� 인공지능과� 관련해� 실생활이나� 실제� 산업에� 적용하는� 부분에서� 약진�

내지는� 도전을� 하는� 상황이다.� 그� 과정에서� 중국� 내에서� 발생하는� 막대한� 규모의� 로컬�

데이터를� 활용하면서� 발생한� 시너지를� 역으로� 다시� 이용해� 인공지능� 산업을� 발전시키는�

상황으로� 정리해볼� 수� 있다.� 그러한� 과정에서� 미국은� 자국이� 필요로� 하는� 데이터의� 초

국적인� 유통을� 옹호하고� 있다면,� 중국은� 데이터� 국지화나� 주권론,� 안보� 등을� 내세워� 통

제하려고�하는�상황이�함께�전개되고�있다.�

여기서� 한국은� 몇� 가지� 복합적인� 상황에� 놓여� 있는데,� 인공지능과� 데이터� 분야에서

는� 미국의� 플랫폼� 위에� 놓인� 상황,� 온라인� 분야� 비즈니스에서의� 데이터� 교류� 역시� 서방�

진영과� 활발히� 이뤄가고� 있는� 상황,� 미국을� 대체할� 수� 있는� 범용� 플랫폼을� 만들� 기술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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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부족한� 상황,� 미국의� 플랫폼� 위에서� 응용� 플랫폼에� 해당하는� 애플리케이션을� 만들�

수� 있는� 기술력과� 잠재력을� 어느� 정도� 인정받았던� 상황에� 놓여� 있었다.� 대표적인� 예가�

아래아한글,� 네이버� 등이며,� 네이버는� 자국� 플랫폼으로서의� 영향을� 유지하고� 있는� 상황

이다.� 최근� 데이터� 유통� 문제에서도� 한국이� 주권적으로� 통제를� 행사해야� 한다는� 유혹이�

강해지고�있는�상황도�존재한다.�

플랫폼� 비즈니스에서는� 단순히� 외부로� 진출하는� 문제뿐만� 아니라� 한국� 시장� 내로�

미국이나� 중국이� 침투해오는� 문제도� 중요하다.� 한국� 시장이� 미국이� 밀려들어와� 있는� 것

에� 반해� 중국은� 아직� 그� 진출이� 미미한� 상황에서� 한국이� 독자적인� 플랫폼을� 꾸려나가는�

것이�쟁점인데,� 한가지�변수는� 빅데이터�게임이다.� 한국� 시장� 내에서� 발생되는�데이터의�

규모� 자체가� 빅데이터가� 아니며,� 미들� 데이터(middle� data)� 수준에� 머문다는� 문제점이�

있다.� 전체적인� 현황을�고려할� 때,� 인공지능이나�데이터� 분야에서�한국의�전략은� 전반적

으로�미국의� 플랫폼을�범용� 플랫폼� 내지는� 지배적� 플랫폼으로� 수용하는�가운데� 그� 플랫

폼� 위에� 올려놓는� 부가가치의� 서비스� 등을� 창출하는� 맥락에서� 모색되어야� 한다.� 여기서�

경계해야� 할� 것은� 그러한� 전략이� 한국� 플랫폼의� 자국� 고립화로� 이어지는� 것이다.� 인공

지능� 플랫폼에서� 활용되는� 데이터의� 범위도,� 현재� 미국이� 데이터� 분야에서� 내세우는� 규

범을� 전면� 내지는� 조건부로�수용할� 수밖에� 없는� 상황에서�나름대로� 시장의� 논리에� 따라�

발생할�수� 있는�문제들에�대응하기�위해서�관리된�유통론�마인드를�가져야�한다.

이러한� 과정에서� 추가로� 주목할� 것은,� 인공지능은� 기술적인� 문제가� 있는� 동시에� 또�

다른�문제가�있다는�점인데,� 사회적인�차원,� 즉� 데이터�또는�개인정보에�대한�미국과�중

국� 내� 사회적� 환경이� 굉장히� 달라지고� 있는� 상황이다.� 알고리즘이나� 하드웨어적인� 기술

혁신� 등에서� 미중� 사이에� 차이가� 있고� 경쟁이� 격화되고� 있다는� 점도� 중요하지만,� 다른�

한편으로는� 개인정보에� 있어� 미국이� 자국� 데이터에� 대한� 중국의� 무제한적� 접근을� 문제

시하는� 인식을� 바탕으로� 하는� 국내적� 차원의� 규제,� 그리고� 그러한� 규제가� 글로벌한� 차

원의� 규제로� 넘어가는� 데에� 대한� 기본적인� 이해가� 필요하다.� 이에� 더해,� 미국에서� 인공

지능� 윤리나� 규범� 등의� 논의가� 많이� 나오는� 상황에서� 기술적� 진보와� 윤리적� 통제� 사이

에� 트레이드� 오프(trade� off)가� 있는데,� 미국의� 방식과� 중국의� 방식이� 경합하는� 움직임

이�있다는�상황�인지가�필요하다.�

이� 분야가� 그� 중요성에� 비해� 상대적으로� 덜� 쟁점화되어� 있다고� 볼� 때,� 개별� 기술만

으로는� 한미협력의� 마땅한� 소재가� 부재하다.� 그러나� 한미협력을� 좀� 더� 포괄적으로� 이해

한다면,� 인공지능� 분야에서의� 기술혁신,� 앞으로� 바이든� 행정부가� 추구할� 기술혁신� 역량�

강화� 등이� 만들어내는�분위기에�편승할� 기회를� 포착하는� 게� 한국에게� 가장� 중요할� 것이

다.� 반도체,� 배터리� 등의� 분야에서의�한미협력이� ‘미국에� 무엇을� 해줄� 수� 있는가’에� 대한�

고민이� 필요하다면,� 이� 분야에서는� ‘미국이� 스스로� 하려고� 하는� 데에� 동맹국으로서�한국

이� 어떻게� 기회를� 포착해야� 하는가’하는� 고민이� 필요하다.� 이는� 산업� 사이클로� 볼� 때,�

최종산물(end-product)이� 아닌� 굉장히� 앞에� 있는� R&D� 또는� 기반� 연구� 차원의� 협력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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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이�참여하는�기회를�잡는�문제이다.

요컨대,� 미국� 기업들이� 주도하고� 있는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� 분야에서는� 지배� 플랫폼�

위에서� 응용� 플랫폼을� 추구하는� 동시에� 이러한� 자국� 플랫폼의� 개방적� 호환성을� 유지할�

필요가� 있다.� 인공지능·클라우드·데이터� 등과� 같은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비즈니스는� 미국� 기업

들이� 우위를� 보이고� 있는� 분야이지만,� 동시에� 이� 분야의� 특성상� 한국이� 독자적� 플랫폼�

또는� 생태계를� 구축할� 가능성도� 존재한다.� 인공지능(AI)알고리즘� 플랫폼� 분야에서� 한국

은� 미국의� 플랫폼을� 지배� 플랫폼으로� 수용하고� 그� 위에서� 일종의� ‘응용� 플랫폼’을� 추구

하는� 전략� 차원에서� ‘자국� 플랫폼’을� 모색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클라우드·데이터� 플랫폼� 분야

에서� 제기되는� 데이터의� 자유로운� 유통론이냐� 데이터� 이전에� 대한� 주권적� 통제이냐와�

관련된� 논란에서도,� 한국은� 데이터의� 자유� 유통에� 대한� 미국의� 규범을� 옹호하는� 기본입

장을� 취하는� 가운데� 국내� 기업의� 보호� 차원에서� 특정� 이슈를� 중심으로� 한� ‘관리론’을� 주

장하는�것이�필요하다.�

� 2.� 제휴�플랫폼�전략:� 디지털�미디어·콘텐츠�플랫폼�분야

미디어(SNS)� 분야에서� 미국은� 개방형� 모델을� 추구한다면,� 중국은� 폐쇄형� 모델이나�

커뮤니티� 모델을� 앞세우고는� 있지만,� 아직까지� 본격적으로� 충돌하는� 양상은� 아니다.� 한

국의� 상황은� 글로벌한� 범용� SNS는� 한국이� 미국을� 따르고� 있으면서도,� 메신저는� 카카오

톡�등� 몇몇�개의�독자적�플랫폼이�유지되고�있다.� 이슈별,� 분야별�서비스별로�분담된�모

델이라� 할� 수� 있는데,� 한국은� 미국의� 범용� SNS가� 침투하지� 못하는� 틈새를� 치고� 들어가

는�전략을�취했다.�

콘텐츠� 분야는� 더욱� 흥미로운데,� 특히� OTT를� 기준으로� 한다면,� 미국은� 넷플릭스나�

디즈니플러스� 등의� 모델에서� 보는� 바와� 같이,� 자신에게� 들어온� 콘텐츠를� 잘� 관리하고�

가입비를� 거두는� 식의� 모델이라면,� 중국의� 모델은� 텐센트,� 아이치이,� 유쿠� 등의� 경우� 콘

텐츠를� 넘어� 커뮤니티를� 제시하는� 모델이다.� 중국의� 모델이� 콘텐츠� 면에서는� 미국보다�

경쟁력이�떨어질�수는�있지만,� 커뮤니티�면에서는�더�강점이�있다고�볼� 수� 있다.�

그런� 와중에� 중국� 시장이� 포화상태에� 이르면서� 중국� 기업들이� 해외로� 눈을� 돌리는�

상황이다.� 코로나19� 국면에서� 이러한� 외국� 콘텐츠�기업들이�한국� 시장에� 들어오게�되면

서� 현재� 넷플릭스가�독주하는� 가운데� 디즈니플러스가� 곧� 들어올� 예정이며� 그에� 대해� 아

이치이� 등� 중국� 서비스가� 투자를� 통해� 점차� 침투해오고� 있는� 상황이다.� 이러한� 콘텐츠�

분야� 플랫폼에서� 한국의� 경쟁력은� 약하다.� 국내� 사업자들이� 넷플릭스나� 디즈니플러스에�

편승하려는�양상을�보이는�게� 특징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 거기서�발견되는�흥미로운�점은,� 한

류� 콘텐츠의� 경쟁력이� 높은� 가운데� 미중이� 모두� 한류� 콘텐츠에� 관심을� 보이고� 있다는�

점이다.� 그러나� 콘텐츠에서의� 기회가� 존재하는� 동시에� 플랫폼� 자체는� 위기� 국면에� 놓여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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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� 논의에서� 주목할� 것은� 반도체나� 배터리� 등과� 같은� 다른� 기술� 분야에서� 미중

경쟁의�요점이� 그동안� 높은� 수준에서�얽혀있던� 것을� 어떻게� 상호의존�수준을� 낮춰갈� 것

인가에� 맞춰졌다면,� SNS나� 콘텐츠� 분야의� 특징은� 미중� 양국� 간� 상호의존이� 차단된� 상

태에서� 독자적� 생태계를� 각각� 갖추고� 있다는� 점이다.� 그야말로� 각자도생의� 경쟁� 구도이

며,� 이를� 이해하는� 것이� 한국� 전략의� 출발이� 되어야� 할� 것이다.� 그� 안에서� 중개의� 가능

성이�있는지� ‘탐색’을� 해야�한다.

요컨대,� 미디어·콘텐츠� 플랫폼� 경쟁과정에서� 분야에서� 드러나는� ‘구조적� 공백’을� 공

략하는� 틈새� 전략을� 구사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그� 구조적� 공백은� 미국� 기업들의� 플랫폼� 지배

력과�한국� 기업들의�콘텐츠� 생산력� 사이에서�발견된다.� 예를�들어,� 넷플릭스나�디즈니플

러스�같은� 미국� OTT� 기업들의� 국내� 시장에� 진출하고�있는� 상황은�한국� OTT� 플랫폼� 기

업들에게는� 위기이다.� 그러나� 이들� OTT기업들이� 한국� 콘텐츠에� 큰� 자금을� 투자하고� 있

어,� 콘텐츠�생산이라는�관점에서�보면�한국에�기회일�수도�있다.� 중국�콘텐츠�기업도�한

국에� 대한� 투자를� 늘리고� 있는� 상황에서� 이러한� 기회를� 잘� 살릴� 필요가� 있다.� 그러나�

콘텐츠� 같은� 분야는� 사드� 사태의� 경우처럼� 중국의� 보복에� 취약할� 수� 있다.� 게다가� 국민

정서와�민족주의�감정�등의�우발적�변수도�작용한다는�사실을�명심해야�한다.�

� 3.� 틈새�플랫폼�전략:� 이커머스·핀테크�플랫폼�분야

이커머스는� 아마존으로� 대변되는� 미국의� 글로벌� 차원의� 시스템� 구축과� 관련된� 것이

며,� 인공지능� 및� 데이터� 등과도� 연동되어� 온라인� 기반의� 시스템이� 오프라인으로� 넘어가�

구축되는�상황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 중국은�알리바바,� 텐센트�등� 기업들을�중심으로�중국�내�

시장을� 장악하고�있는� 상황에서� 최근� 4~5년� 내에� 중국� 이커머스� 플랫폼들이�해외로� 진

출하려는�움직임이�동남아�지역,� 일대일로�선상� 국가들의�시장에서�발견되고�있다.� 인프

라를� 구축해주고� 그에� 대한� 솔루션으로서� 자국� 기업의� 이커머스� 등을� 진출시키는� 전략

이다.�

이� 분야� 역시� 아직은� 미중이� 본격적으로� 경합을� 벌이고� 있는� 상황은� 아니지만,� 중

국� 시장이� 자체적으로� 포화상태에� 이르고� 있는� 상황에서� 중국� 기업의� 해외진출� 움직임

이� 빠르게� 증가하고� 있어� 갈등의� 조짐이� 보인다.� 그� 이면에� 모바일� 결제시스템을� 중심

으로� 하는� 핀테크� 분야� 중국의� 도전� 역시� 눈에� 띈다.� 페이팔� 등이� 앞서갔지만,� 실제로�

중국의� 알리페이� 등이� 더� 실용적인� 단계를� 거쳐� 좀� 더� 주도적인� 위치를� 장악하고� 있는�

상황에서� 이커머스,� 디지털� 무역시스템과� 그것을� 백업하는� 디지털� 금융시스템이� 연동되

면서�미중의�두� 개� 권역이�등장하는�전망이�나오고�있다.�

흥미로운� 점은� 이러한� 경쟁� 양상이� 서쪽으로� 진행될� 뿐� 동쪽으로� 전개되어� 한반도

에� 이르지는� 않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현재� 국내� 이커머스� 순위를� 보면� 네이버,� 쿠팡,� 11번

가,� 이베이코리아� 등으로� 나오고� 있어서� 아마존� 내지는� 알리바바가� 국내에� 자기� 브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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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� 앞세운� 비즈니스가� 아직은� 본격화되고� 있지� 않은� 상황이다.� 그런데� 최근� 아마존이�

국내� 시장� 점유� 순위� 3위인� 11번가와� 제휴하여� 들어오려고� 하는� 양상이� 있다.� 또는� 오

프라인의� 이마트가� 이베이코리아를� 인수합병하려는� 이야기가� 나오면서� 미국의� 이커머스�

기업이� 한국� 사업자와� 제휴� 내지는� 연대하는� 형태로� 한국� 시장에� 진출하려는� 움직임이�

있다.� 그러한� 움직임의� 고리가� 되는� 것이� 해외직구인데,� 현재� 나온� 통계에� 따르면,� 미국

으로부터의� 직구가� 줄어든� 반면� 중국으로부터의� 직구는� 늘어나는� 상황이다.� 그런데� 중

국으로부터의� 직구가� 증가함에도� 알리바바� 등� 중국� 기업의� 한국� 진출은� 미미한� 상황이�

동시에� 벌어지고� 있다.� 즉� 미중� 간� 경쟁의� 진공상태가� 이커머스� 시장에서� 형성되어� 있

고,� 그런�가운데�한국�기업들이�독자적으로�시장을�점유하고�있는�양상이다.�

한국� 플랫폼의� 해외� 시장� 진출이� 계속해서� 문제시되고� 있는� 가운데,� 해외� 사업자들

이�국내�시장으로�들어오는�과정에서�한국이�중개,� 제휴,� 연대�등의�역할을�해볼�여지가�

있다는� 것이다.� 비슷한� 양상이� 핀테크� 분야에서도� 나타나는데,� 국내에서� 현재� 간편결제�

시스템은� 네이버페이,� 삼성페이,� 카카오페이�등이� 경쟁력을� 확보한� 상황에서� 페이팔이나�

위챗페이� 등� 해외� 사업자� 서비스는� 활동하지� 않고� 있어� 핀테크� 분야에서도� 역시� 해외�

사업자의� 침투에� 대응하는� 과정에서� 한국의� 역할� 찾기가� 중요하다.� 그럼에도� 한국� 플랫

폼의� 독자성은� 명확하나,� 그� 확장성의� 가능성은� 불확실하다는� 혆실을� 직시할� 필요가� 있

다.� 한국� 플랫폼의� 특수성이� 한국� 시장을� 형성하고� 키워나가는� 데에는� 상당한� 의미가�

있겠지만,� 국내� 시장을� 키워나간다는� 것은� 결국� 외국� 플랫폼을� 못� 들어오게� 하는� 것도�

포함이� 되어� 있다.� 한국� 이커머스� 플랫폼에� 독특한� 생태계가� 있고,� 그� 생태계의� 부분적

인� 것들이� 타국의� 관심을� 끌� 수는� 있겠지만,� 그� 생태계� 전체가� 얼마나� 확장될� 수� 있을�

것인가는�의문시된다.�

요컨대,� 한국의�취할� 표준/플랫폼�전략의� 핵심은�개방성과�호환성을�유지하는�데� 있

다는� 사실이다.� 인터넷� 서비스(전자상거래와� 핀테크� 등)� 분야의� 플랫폼� 경쟁에� 임하는�

한국의� 입장에서� 가장� 중요하게� 제기되는� 문제는,� 예전처럼� 글로벌� 인터넷� 플랫폼과의�

경쟁에서� 독자적� 영역을� 구축하는� ‘고립� 전략’을� 넘어서� 미국과� 중국이� 벌이는� 플랫폼�

경쟁에서� 제기되는� 글로벌� 표준과의� 호환성을� 유지해야만� 하는� ‘개방적� 호환� 전략’의� 숙

제이다.� 중견국으로서� 한국이� 이른바� 빅데이터의� 시대에� 독자적으로� 적정한� ‘큰(big)� 규

모’를� 확보할� 수� 없는� 상황에서� 한국이� 고려해야� 할� 변수는,� 미국과� 중국으로� 대변되는�

글로벌�네트워크와�어떠한�방식으로� ‘중개의�호환성’을�유지할�것이냐의�문제이다.

� Ⅵ.� 맺음말

이� 글은� 진화하고� 있는� 미중� 기술패권� 경쟁의� 한� 단면을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부

상이라는� 사례를� 통해서� 살펴보았다.� 미중� 양국� 기업들이� 벌이는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초기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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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는� 윈텔� 컴퓨팅� 플랫폼에� 대한� 중국� 리눅스의� 대항� 시도,� 구글과� 애플의� 스마트폰�

OS� 및� 앱스토어� 플랫폼에� 대한� 중국� 기업들의� 도전� 등에서� 발견된다.� 인터넷� 시대가�

되면서� 구글과� 바이두로� 대변되는� 인터넷� 검색� 분야의� 경쟁과� 인공지능� 및� 클라우드·데

이터�플랫폼� 경쟁이�관심거리가�되었다.� 최근에는� SNS� 및� 동영상� 플랫폼,� OTT� 및� 게임�

플랫폼을� 둘러싼� 미중� 기업들의� 경쟁이� 벌어지고� 있다.� 각� 국면마다� MS,� 애플,� 구글,�

페이스북,� 아마존,� 틱톡,� 텐센트,� 알리바바� 등과� 같은� 미중� 기업들이� 쟁점이었다.� 향후�

뜨거운� 쟁점은� 이커머스� 및� 핀테크� 분야에서� 전개되는�플랫폼� 경쟁이� 될� 것으로� 예견된

다.

이러한� 과정에서� 주목할� 것은� 중국� 플랫폼� 기업들의� 약진이다.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

의� 미래를� 엿보는� 데� 있어,� 중국� 기업들이� 제시하는� 차세대� 플랫폼으로서의� 가능성이�

중요한� 변수가� 되었다.� 사실� 지금� 거론되는� 중국� 플랫폼� 기업들은� 대부분� 미국� 기업들

의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모방해� 탄생했다.� 이커머스� 업체인� 알리바바는� 아마존을,� 검색엔진�

업체인� 바이두는�구글을,� 동영상� 스트리밍�업체인� 유쿠는� 유튜브를,� SNS� 업체인� 텐센트

는� 페이스북의� 모델을� 거의� 베끼다시피� 했다.� 후발� 주자로서� 기술력이� 뒤처진� 상황에서�

선진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거대한� 자국� 시장에� 적용하는�것만으로도�막대한� 수익을� 얻을� 수�

있었다.� 그러나� 중국의� 스토리는� 단순한� 모방의� 단계에만� 그치지� 않고� 혁신과� 역전의�

단계로�나아갔다는�점에서�드라마틱하다.

실제로� 최근� 몇몇� 분야에서는� 미국� 기업들이� 중국의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참고하는� 일

이� 발생하고� 있다.� 예를� 들어,� 페이스북이� 개방형� SNS� 플랫폼� 모델로부터� 텐센트의� 메

신저형� 플랫폼� 모델로� 전환을� 고려하고� 있다.� 틱톡의� 모기업인� 바이트댄스는� 한층� 업그

레이드된� 기술력을� 바탕으로� 소비자들의� 서비스� 수요를� 예측해� 애초부터� 새로운� 비즈니

스� 모델을� 개척한� 것으로� 평가된다.� 핀테크� 분야에서� 중국의� 모바일� 결제� 시스템인� 알

리페이와� 위챗페이는� 미국� 기업들보다� 선도적으로� 이� 분야를� 개척했다.� 디지털� 위안화

의� 행보도� 한� 발짝� 앞서가면서� 미국� 주도의� 국제� 통화질서의� 아성에� 도전장을� 내밀었

다.� 메이퇀덴핑과� 같이� 최근� 중국에서� 등장한� 제2세대� 플랫폼� 기업들은� 미국� 기업들을�

모방한�것이�아니라�독자적으로�모델을�개발하고�있다.

이� 글이� 강조한� 것은� 이러한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이� 단순한� 기업간� 경쟁의� 모습만은�

아니라는�사실이었다.� 디지털�플랫폼�경쟁에는�검색엔진,� 인공지능,� 데이터�국지화,� 이커

머스와� 핀테크� 등의� 분야에� 대한� 국제정치경제적� 제재가� 변수로� 작동했다.� 미중� 양국의�

정부가� 주요� 행위자였을� 뿐만� 아니라� 이들이� 내세우는�제재의� 논리� 자체가� 순수한� 경제�

논리가� 아닌� 정치와� 안보의� 논리에� 기반을� 두고� 있었다.� 이러한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의�

국제정치경제는� 최근� 외교안보� 분야로� 확장되어� 사이버� 동맹과� 외교의� 플랫폼� 경쟁도�

벌어지고�있다.� 미국의� 인도·태평양� 전략과�중국의� 일대일로�구상에서�드러나는�바와�같

이,� 디지털�규범과�가치를�둘러싼�플랫폼�경쟁도�진행되고�있다.� 어느�한� 부문의�플랫폼�

경쟁이라기보다는� ‘플랫폼의� 플랫폼’� 경쟁이라고� 불러야� 할� 정도로� 복잡한� 양상으로�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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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�기술패권�경쟁은�진화하고�있다.

현재� 미중� 간에� 진행되고� 있는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이� 앞으로� 더� 격화되면� 종국에는�

인터넷이� 둘로� 쪼개지는� 결과를� 낳을지도� 모른다.� 중국의� 성장과� 미중� 갈등이� 지구화의�

해체를� 촉발했고� 코로나19가� 탈지구화를� 가속화하고� 있는� 상황에서� 인터넷마저도� 분할

될� 위험에� 처했다.� 미국과� 중국을� 추종하는� 국가들은� 각기� 양국의� 분할인터넷� 진영에�

속해서� 삶을� 영위하게� 될지도� 모른다.� 20세기� 중후반� 미소� 냉전으로� 인해서� 동서양� 진

영� 사이에� 높은� 장벽이� 쌓였듯이,� 인터넷� 세상에서도� 이익과� 제도,� 이념을� 달리하는� 두�

진영이� 출현할지도� 모른다.� 이렇게� 되면� 한국처럼� 미중� 양국이� 벌이는� 경쟁의� 틈바구니

에� 있는� 국가들은� 두� 개의� 인터넷� 세상� 중에� 어느� 하나를� 선택해야� 할� 상황을� 맞을� 수

도�있다.

미중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� 사이에서� 취할� 한국의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전략은� 무엇일까?�

최근까지도� 미국의� 트럼프� 행정부는� 한국을� 포함한� 핵심� 동맹·우방국을� 대상으로� ‘클린�

네트워크’에의� 참여를� 촉구한� 바� 있다.� 그� 압력은� 바이든� 행정부에서도� 이어갈� 가능성이�

크다.� 중국도� ‘한국판� 뉴딜’과� 중국의� 글로벌� 데이터� 안보� 이니셔티브가� 통하는� 점이� 많

다며� 한국의� 동참을� 우회적으로� 압박하고� 있는� 것으로� 알려져� 있다.� 한국은� 서방� 진영

의� 제도와� 규범� 및� 가치를� 따르면서도,� 중국과는� 주로� 경제� 분야에서� 정책과� 문화적� 유

사점이� 많다.� 마치� 한국은� 두� 개의� 플랫폼에� 모두� 발을� 딛고� 있는� 모양새이다.� 이러한�

상황은� 미중� 양국이� 우호관계를� 유지할� 경우에는� 기회이지만,� 지금처럼� 갈등이� 깊어가

는�시절에는�딜레마가�된다.

이러한� 맥락을� 고려해� 보면,� 2019년� 화웨이� 사태에서처럼� ‘개별� 민간기업의� 판단에�

맡긴다’며� 정부가� 의견� 표명을� 미루었던� 방식으로� 문제에� 접근하기엔,� 앞으로� 닥쳐올� 두�

번째� 선택은� 좀� 더� 어려운� 순간을� 맞을� 가능성이� 크다.� 플랫폼의� 틈새가� 크지� 않을� 때

는� 양다리� 작전이� 통했지만,� 지금처럼� 플랫폼의� 틈새가� 점점� 더� 벌어질� 것이� 예상되는�

상황에서는� 접근법부터� 달라야� 한다.� 특히� 기업들이� 벌이는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양상

이� 좀� 더� 광범위하고� 복잡하게� 전개되고� 있을� 뿐만� 아니라,� 그� 경쟁의� 성격� 자체가� 지

정학적�사안으로�발전하고�있기� 때문이다.� 외부적으로�선택의�압박이� 가해져�오기� 전에,�

시급하게� 중견국으로서�발휘해야�할� 적극적인� 역할에� 대한� 좀� 더� 구체적인� 고민을� 해야�

할�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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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� 지구적�법인세의�국제정치경제:
� � � � 미국의�협상�전략을�중심으로� |� 이승주(중앙대)

1.� 문제�제기:� 디지털세에서�지구적�법인세로�

2010년대� 세원� 잠식과� 소득� 이전은� 세계� 각국� 정부들이� 역점� 사항으로� 설정하고�

다양한� 방안을� 모색하기� 위해� 노력해왔으며,� 2013년� OECD와� G20이� 이와� 관련� 15개�

항을� 채택하한� 것을� 계기로� BEPS를� 발족하였다(OECD� 2015).� 이� 프로젝트는� 경제� 활

동과� 조세� 부과를� 연동함으로써� 세원을� 확보하는� 것뿐� 아니라,� 단일한� 국제� 조세� 규칙

(international� tax� rules)을� 형성하는�데� 합의를�도출하는�것을�목적으로�하였다.� 2016

년� OECD와� G20은� 100여개국이�참여하는� “Inclusive� Framework� on� BEPS”를� 출범시

켜�관련�표준의�개발,� 실행에�대한�검토와�모니터링을�실행하였다.�

이를� 바탕으로� OECD/G20은� 더� 많은� 국가들이� 참여하는� ‘포용적� 방식(inclusive�

format)’을� 수립하고� 2021년� 중반까지� 협상을� 타결하는� 목표를� 설정하였다.�

OECD/G20은� 필러� 1(Pillar� One)과� 필러� 2(Pillar� Two)를� 추진함으로써� 개별� 국가� 수

준의� 접근과� 다자적� 접근을� 병행하는� 구조를� 만들었다.� 필러� 1은� 물리적� 기반� 없이� 수

익을� 창출하는� 기업에� 대한� 조세를� 부과하는� 것을� 목표로� 설정하고,� 최고� 이익에� 세금

을� 물릴� 수� 있는� 권리(과세권)를� 매출액이� 발생한� 국가에� 분배한다는� 점에서� 개별� 국가

들이� 참여할� 수� 있는� 인센티브를� 제공하여.� 필러� 2는� 참가국들이� 지구적� 최소� 법인세율

이라는�단일�세율을�도입하여�국제�조세�기준의�통합과�단일화를�목표로�하였다.�

2021년� 139개국이� 국제� 조세� 규칙을� 개혁하고� ‘다국적기업’이� 소재지와� 상관없이�

조세의� ‘공정한� 부담(fair� share)’을� 하도록� 보장하는� 2단계� 계획(two� pillar� plan)에� 참

여하기로� 한� 데� 이어(OECD� 2021),� 2021년� 6월� 런던� G7� 정상회의에서� 15%의� 지구

적� 최저세(global� minimum� tax)를� 도입하기로� 합의하는� 등� 글로벌� 법인세� 도입에� 대

한� 논의가� 급진전되었다.� G7� 합의안을� 바탕으로� 2021년� 10월� 로마� G20� 정상회의에

서� 합의를� 도출되었고,� 2023년� 시행될� 예정이다.� 여기에는� G20이� 백� 년� 이상된� 국제�

조세� 체제의� 변경을� 위한� 논의를� 2013년� 시작한� 이후� 디지털� 경제의� 현실을� 반영하는�

이정표적� 합의에� 도달하였다는� 의미가� 있다.� 세계� GDP에서� 90%� 이상의� 비중을� 차지

하는� 국가들� 사이에� 이루어진� 합의라는� 점에서,� 국가� 간� 조세� 경쟁을� 완화하고,� 법인세

의� 세계� 표준(global� standard)을� 수립한다는� 점에서� 향후� 세계경제질서에�미치는� 영향

이� 상당할� 것으로� 예상된다.� 특히,� 빅테크를� 다수� 보유하고� 있는� 미국과� 중국이� 합의에�

도달하였다는� 측면에서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은� 미중� 전략� 경쟁에도� 일정한� 영향을� 미

칠�것으로�예상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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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� 조세� 투명성과� 법인소득세� 책무� 등을� 포함한� 법인세가� 기업� 거버넌스에� 대한�

주요� 고려� 요소로� 대두되고� 있는� 점을� 고려할� 때,� 지구적� 법인세를� 둘러싼� 논의는� ESG

의� 맥락에서도� 제기되었다.� OECD/G20� 기업� 거버넌스� 원칙(Principles� of� Corporate�

Governance)은� 적극적인� 조세� 회피� 관행은� 장기적으로� 기업과� 주주의� 이익을� 저해할�

뿐� 아니라� 기업의� 법률� 리스크와� 명성에도�부정적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기� 때문에�조세� 관

리� 전략이� 필요하다고� 명시하고� 있다.� OECD� Action� Plan� on� Base� Erosion� and�

Profit� Shifting� (BEPS)는� 조세� 조약� 선택(treaty� shopping),� 혼종� 구조(hybrid�

structures),� 소득� 축소,� 투명성� 등� 다양한� 문제에� 대처함으로써� 조세� 투명성을� 높이는�

촉매제� 역할을� 하였다.� OECD는� 특히� 국가별� 보고(Country� by� Country� Reporting:�

CbCR)을� 통해� 소득,� 이익,� 납부� 세액� 등에� 대한� 지구적� 보고를� 의무화하였고,� 상당수�

국가들이� 이를� 채택하고� 있다.� 직접세와� 간접세를� 통해� 공적� 금융에� 대한� 기업의� 기여

를� 반영하는� ‘총조세’(total� tax� paid)� 메트릭스를� 제시하였다.� 기관� 투자자들이� 투자� 결

정을�내리는�데� 이� 기준을�참고하고�있다(KPMG� International� 2021).

이번� 합의가� 도출되는� 과정에서� 논의의� 초점이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에서� 지구적� 법인세

로� 이동하였다는� 점에� 주목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미국과� 미국의� 빅테크의� 입장에서� 지구적�

법인세가� 도입될� 경우� 조세� 회피가� 더� 어려워지지만,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에� 비해서는� 충격

이�작다는�점에서�차악의�선택이라고�할� 수� 있다.� 디지털�서비스세는�빅테크,� 특히�미국�

빅테크를� 겨냥한� 차별적� 조세(discriminatory� digital� services� taxes)의� 성격을� 띠고� 있

다는� 점에서� 정치적� 의도가� 내포되어� 있는� 반면,� 지구적� 법인세는� 대기업� 또는� 수익이�

많은� 다국적기업들을� 대상으로� 하기� 때문에,� 기업의� 입장에서는� 불확실성이� 완화되는�

효과를� 기대할� 수� 있다.� 미국은� 바이든� 행정부의� 15%� 제안이� 130개국의� 지지를� 획득

하였다는�데�의미를� 부여하고�있다.� 15%� 법인세�도입으로�세계적으로� 1,500억� 달러의�

추가� 세수가� 예상되는� 효과가� 발생할� 뿐� 아니라,� 미국의� 빅테크들이� 일차적인� 수혜자가�

될� 수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긍정적인�평가를� 하고� 있다.� 프랑스,� 이탈리아,� 영국� 등� 디지털� 서

비스세를� 부과하려는� 국가들에� 대한� 조사를� 지시하였던� 트럼프� 행정부와� 달리,� 다자주

의의� 회복을� 위한� 국제협력과� 미국� 리더십의� 강화를� 표방하는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

OECD/G20� 협의� 과정에� 참여함으로써� 일정한� 성과를� 달성하였다.� 이러한� 점에� 주목하

여� 이� 글에서는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협상이� 타결되는� 과정에서� 미국이� 유럽,� 중국,� 개도국들

을�상대로�구사한�협상�전략에�초점을�맞춘다.�

II.� 지구적�법인세�도입의�배경과�결과

배경

지구적� 법인세� 협상은� 신자유주의에� 기반한� 세계화로� 촉진된� ‘밑바닥으로� 경주’를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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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식시켜야� 한다는� 광범위한� 인식의� 공감대� 위에서� 시작되었다.� 실제로� 1980년대� 이후�

주요국의� 법인세율은� 지속적으로� 하락하는� 추세를� 보이고� 있다.� 신자유주의에� 기반한�

세계화로� 인해� ‘밑바닥으로� 경주’한� 결과이다.� 주요� 선진국들의� 법인세� 인하는� 국가별로�

다소� 차이가� 있으나� 대체로� 1980년대� 후반,� 1990년대� 후반,� 2000년대� 초반� 등� 세� 차

례에� 걸쳐� 진행되었다.� 법인세율이� 가장� 높았던� 독일의� 법인세는� 50%� 이상에서� 15%�

수준으로� 하락하였고,� 아일랜드의� 법인세율은� 50%에서� 10%� 초반까지� 급격하게� 하락

하였다.� 특히,� 독일과�아일랜드의�법인세율은� 1980년에서� 1990년대�중반까지�점진적으

로� 인하되는� 추세를� 보인� 반면,� 1990년대� 중반� 이후� 급격하게� 하락하였다.� 한편,� 미국

은� 법인세가� 1980년대� 초� 45%에서� 1980년대� 후반� 30%� 초반까지�하락한� 이후� 커다

란� 변동이� 없었는데,� 2010년대� 중반� 20%� 초반으로� 다시� 한번� 급격하게� 하락하였다.�

그� 결과� OECD� 평균� 법인세율이� 1980년대� 초반� 40%� 이상에서� 2020년� 20%� 초반까

지�하락하였다(<그림>�참조).

<그림>� 주요국�법인세�인하�추이(1985~2020)

출처:� Thomas� (2021).

2008년� 글로벌� 금융� 위기� 이후� 다국적기업에� 대한� 조세� 부과� 문제를� 해결하기� 위

해서� 양자� 간� 투자� 협정을� 추진하였다.� 그러나� 양자� 간� 협정은� 지구적� 차원에서� 조세�

부과� 체계가� 파편화되는� 결과를� 초래하였고,� 조세� 체계의� 조화라는� 과제가� 대두되었다.�

무역과� 투자� 분야에서� 국가� 간� 경쟁이� 전개되는� 상황에서� 조세� 체제를� 조화시키는� 데�

대해서� G20� 회원국� 사이에도�갈등이� 커지는� 상황이� 초래되었다.� 심지어� G20� 회원국들�

사이의� 이견과� 갈등이� 커져서� 협상� 자체가� 좌초되기도� 하였다.� 이러한� 협상� 과정의� 역

사를�감안할�때,� 이번�합의는�그� 자체로�상당한�성과라고�할� 만하다.�

한편,� 생산의� 물리적� 기반� 없이� 이용자로부터� 매출이� 발생하는� 디지털� 경제의� 특성

으로� 인해� 조세� 부과의� 형평성� 문제가� 제기되었다.� 다국적기업들이� 누리는� 조세� 회피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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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는�세계�법인세의� 4%에서� 6%,� 액수로는� 1,000억� 달러에서� 2,400억�달러�수준으

로�추산되고�있다(Dangor� 2021).� OECD는�이러한�문제를�해결하기�위해�다국적기업이�

이용자� 또는� 소비자가� 위치한� 국가에서�조세를� 지불하는� 데� 대한� 합의를� 도출하기� 위한�

국제� 협상을� 주도하였다.� 그러나� 협상이� 지체되는� 현상이� 발생하자� 상당수� 국가들이� 디

지털�기업에�조세를�부과하는�일방주의적�조치를�단행하는�현상이�점차�증대되었다.� EU

의� 경우,� 이미� 절반에� 가까운� 국가들이� 디지털� 서비스세� 부과를� 발표,� 제안,� 실행하고�

있는� 상태이다(<그림>� 참조).� 전세계적으로도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이미� 도입하였거나� 검

토�중인�국가의�수가� 48개국에�달한다.�

<그림>� 디지털�서비스세�도입�세계�현황

출처:� KPMG� (2021).

이처럼� 상당수� 국가들이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도입한� 결과� 조세� 부과� 시스템이� 국제

적� 차원에서� 파편화될� 위험성이� 커지게� 되고,� 조세� 다자주의의� 실현은� 더욱� 어려운� 것

처럼� 보였다.� 더욱이� 개별� 국가들이� 일방주의적� 조치를� 취한� 데� 대하여� 보복� 조치를� 위

협하는� 디지털� 서비스세� 이슈가� 국가� 간� 갈등의� 원인으로� 등장하였다(Asen� 2021).� 디

지털� 서비스세의� 주요� 대상인� 미국� 정부는� 유럽� 국가들이� 경쟁적으로� 디지털� 서비스세

를� 도입하자,� 양자� 차원에서� 관세� 부과� 위협을� 가하기에� 이르렀다.� 디지털� 서비스세� 도

입에�가장� 적극적인�유럽에서�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도입한� 국가는�오스트리아,� 프랑스,� 헝

가리,� 이태리,� 폴란드,� 스페인,� 터키,� 영국�등� 8개국이다.� 이외에도�벨기에,� 체코,� 슬로바

키아� 등은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의� 법안을� 발의한� 상태이고,� 라트비아,� 노르웨이,� 슬로베니아�

등은�디지털�서비스세의�도입�계획�또는�의사를�밝힌�국가들이다.�

현재� 시행� 중이거나� 발의되어� 있는� 디지털� 서비스는� 내용� 면에서� 상당한� 차이를� 보

이고�있다.� 오스트리아와�헝가리는�온라인�광고에� 대해서만�조세를�부과하는�반면,� 프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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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는� 디지털� 인터페이스,� 표적� 광고,� 광고� 목적으로� 수집된� 데이터의� 전송� 등으로부터�

발생한� 수익에� 대해� 조세를� 부과하는� 등� 매우� 광범위한� 접근을� 하고� 있다.� 세율� 역시�

폴란드의� 1.5%에서� 헝가리와� 터키의� 7.5%에� 이르기까지� 매우� 다양하다.� 더� 나아가�

EU도� 2023년� 이후� 디지털세� 실행� 의사를� 밝히고,� UN도� UN� Model� Tax� Convention

에� 디지털세에� 대한� 특별� 조항을� 추가할� 계획을� 밝히는� 등� 주요국들과� 기구그들이� 디지

털세� 도입을� 경쟁적으로� 추구하는� 가운데,� 파편화의� 위험성이� 급격하게� 증가하였다.� 디

지털� 서비스세가� 과도기적� 조치로� 인식되었던� 것은� 이처럼� 국가별� 차이가� 크기� 떄문이

다.� 이러한� 문제의� 해결� 방안으로서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협상을� 진전시킬� 현실적� 필요성이�

따라서�증가하였다

2.� 합의의�배경:� 조세�주권과�국제협력의�역설

2020년� 로마� G20� 정상회의에서� 지난� 10년� 이상� 논의가� 지속되어� 온� 지구적� 법인

세에� 대한� 합의가� 도출되었다.� 금융� 기관과� 자원� 기업의� 일부� 예외를� 제외하고� 매출�

238억� 달러� 이상의� 다국적기업들은� 10%� 이상의� 수익에� 대하여� 20%~30%의� 세금을�

부과받게� 된다.2)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도입의� 영향을� 받는� 다국적기업의� 수는� 69개에� 달할�

것으로� 예상된다(Oxfam� 2021).� G20� 회원국들이� 합의에� 도달할� 수� 있었던� 데는� 첫째,�

주요국들의� 정책의� 내향성이� 커진� 것과� 관련이� 있다.� 과거에는� 세계화에� 대한� 반발은�

조세� 다자주의에� 대한� 반발과� 동일시되었다.� 그러나� 현실은� 국내정책의� 추진을� 위한� 재

정적� 기반을� 확충하기� 위해서는� 조세� 다자주의의� 필요성이� 커지게� 되었다.� 예를� 들어,�

바이든� 행정부는� 취임� 직후부터� “Build� Back� Better”를� 표방하며� 경제성장과� 일자리� 창

출을� 핵심� 정책� 목표로� 표방하는�등� 대외정책보다는�국내� 경제정책에�더� 높은� 우선순위

를� 부여하였다.� 바이든� 행정부가� 정작� 인프라의� 업그레이드와� 기술� 혁신� 역량을� 향상시

키는� 국내� 정책을� 적극적으로� 추진하기� 위해서는� 사상� 유례없는� 규모의� 막대한� 재원을�

필요로� 하기� 때문에,� 조세� 부과를� 위한� 국제협력이� 필요하다는� 결론에� 도달하였다.� 즉,�

국내적� 차원에서� 정책� 역량을� 강화하기� 위해서는� 대외적� 차원에서� 조세� 시스템의� 조화

가� 필요로� 하게� 된� 것이다.� 조세� 부과라는� 국가� 주권� 보호의� 필요성이� 역설적으로� 조세�

다자주의의�추진�동력이�된�것이다.�

둘째,� G20� 합의는� 조세� 수입� 증대� 필요성에� 기반한� 이해관계가� 일치하였다는� 점�

이외에도,� 기업들에게� 불확실성의� 완화라는� 안정적인� 기업� 환경을� 제공하겠다는� 고려도�

함께� 작용하였다.� 최근� 수년� 간� 디지털� 비즈니스와� 무역에� 대한� 조세를� 부과하는� 국가

들이� 증가하는� 현상이� 나타나고� 있는데,� 국제� 협정이� 체결되지� 않은� 상태에서� 더� 많은�

국가들이� 디지털� 기업에� 대한� 조세� 부과� 대열에� 합류하는� 추세가� 강화되고� 있었다.� 기

2)� 협상� 결과에� 따르면,� 아마존은� 수익률이� 10%� 미만이기� 때문에� 조세� 부과� 대상에서� 제외될� 가능성이�

높아졌다.� 아마존� 전체의� 수익률이� 7%� 수준이지만,� 클라우드� 서비스� Amazon� Web� Service� 등� 수익

률�높은�사업� 부문이�조세� 부과의�대상이�가능성이�남아�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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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의� 입장에서� 볼� 때,� 초국적� 비즈니스가� 폭발적으로� 증가하는� 현실에서� 단일한� 국제�

협정이� 아닌� 일관성을� 결여한� 개별� 국가� 수준의� 조세� 부과� 체계가� 경쟁적으로�도입되는�

것은� 결코� 바람직한� 현상은� 아니다.� 새로운� 국제� 협정이� 도입될� 경우� 빅테크� 기업들에

게� 조세의� 절대� 규모가� 증가하기는� 하지만,� 단일한� 기준에� 따라� 조세가� 부과된다는� 점

에서� 불확실성이� 감소하고� 투명성이� 증대됨으로써� 조세� 관련� 거래비용이� 감소하는� 효과

를�기대할�수� 있다.�

G20� 합의가� 협상에� 참여한� 140개국� 가운데� 136개국의� 지지를� 획득하였다는� 점에

서� 게임체인저라고� 할� 수� 있다.� 나이지리아,� 케냐,� 파키스탄,� 스리랑카� 등� 일부� 국가들

이� 최저� 세율이� 낮고� 조세� 증가분을� 공유하는�새로운� 방안이� 필요하다는� 이유로� 유보적

인� 입장을� 취하고� 있다.� 아일랜드는� 세율을� 12.5%로� 결정할� 것을� 주장하며� 반대� 의사

를� 표명하였고,� 에스토니아와� 헝가리도� 반대� 입장이었으나,� 결국� 이번� 합의를� 수용하였

다.� 136개국이라는� 세계� 대부분의� 국가들로부터� 지지를� 획득하였다는� 실질적� 차원에서�

조세�다자주의를�달성하였다는�의미가�있다.�

지구적� 법인세는� 1,852억� 달러에서� 2,129억� 달러에� 달하는� 추가적인� 조세� 수입을�

창출할� 것으로� 추산되고� 있다(<표>� 참조).� 미국과� EU� 회원국들은� 각각� 512억� 유로와�

639억� 유로의� 세수� 증대가� 발생할� 것으로� 추산된다.� 중국과� 인도의� 세수� 증가는� 34억�

달러와� 4억� 달러로� 미국과� EU보다� 훨씬� 작은� 규모이다(Barake� et� al.� 2021).� 한편,�

52개� 개도국에서�발생하는�조세�증가의�규모는� 14억�달러에서� 21억� 달러로,� 이� 국가들

의� GDP� 합계의� 0.025%에� 불과하다(Oxfam� 2021).� 이처럼� 세수� 증가분의� 대부분은�

선진국에게�돌아갈�것으로�추산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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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>� 지구적�법인세�도입의�세수�증대�효과� (15%�세율�기준)

출처:� Barake� et� al.� (2021).

III.� 미국의�기본�입장과�목표

1.� 협상�결과:� 지구적�법인세�합의

미국� 재무부와� 페이스북,� 알파벳� 등� 빅테크가� 이번� 합의에� 대한� 지지를� 표명한� 데

서� 나타나듯이,� 빅테크는� 프랑스� 등의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의� 철폐를� 전제로� 지구적� 법인세

을� 지지하는� 입장이다.� 다만,� 재닛� 엘런(Janet� Yellen)� 미� 재무장관이� 2021년� 7월� ‘유

럽이� 디지털세� 부과� 입장을� 고수할� 경우,� 글로벌� 법인세� 협상� 타결에� 부정적� 영향을� 미

칠� 것’이라고� 경고한� 데서� 나타나듯이,� 미국은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지구적� 법인세로�대체

하려고� 하였다.� 그러나� 15%가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하한을� 규정한� 것으로� 향후� 유럽� 국가

들이� 미국� 테크� 기업들의� 경쟁력을� 저해하는� 디지털세와� 반독점� 조치� 등� 미국과� 유럽�

사이의�갈등의�소지가�남아�있다.�

산업� 부문을� 기준으로� 할� 때,� 추정되는� 조세� 부과의� 규모는� IT,� 통신� 서비스,� 금융,�

소매,� 보건의� 순이다.� IT� 부문에서는� 애플과� 마이크로소프트는� 약� 400억� 달러의� 조세를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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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받을� 것으로� 예상된다.� 이어� TSMC� 150억� 달러,� 아마존과� 삼성전자� 100억� 달러의�

조세가� 부과될� 것으로� 예상된다.� 통신� 서비스� 분야에서는� 페이스북과� 알파벳이� 약� 200

억� 달러의� 조세를� 부과받고,� 이어� 텐센트가� 이와� 유사한� 규모의� 조세를� 부과받을� 것으

로�예상된다.� 금융�부분에서는�버크셔헤서웨이와� JP모건체이스가� 200억� 달러�이상의�조

세를� 부과받을� 것으로� 추정된다.� 이를� 종합하면� TSMC,� 삼성전자,� 텐센트� 등� 일부� 기업

을�제외하면�지구적�법인세의�부과�대상은�대부분�미국�기업들이다.�

그럼에도� 미국이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합의의� 최대� 수혜자라는� 평가를� 받고� 있다.� 미국을�

포함한� 선진국� 정부의� 조세� 수입� 증가에는� 상당한� 효과가� 있는� 반면,� 개도국의� 조세� 증

가는� 상대적으로� 소규모에� 그친다는� 점이� 이러한� 평가를� 가능하게� 하는� 한� 이유이다

(Hannon� 2021).� 구체적으로� 미국� 정부가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으로� 거둘� 수� 있는� 추

가� 세수의� 규모는� 중국의� 15배에� 달하는�것으로� 추산된다.� 다국적기업들이�저세율� 국가

로� 수익을� 이전하는� 것을� 방지하는� 것은� 바이든� 행정부의� 핵심� 우선순위이기도� 하다

(Dangor� 2021).

미국�정부는�디지털�서비스세를�시행하려는�유럽�국가들의�시도를�무산시키는�한편,�

조세� 부과의� 대상을� 테크� 기업에� 한정하지�않도록� 다른� 국가들을� 설득하는�데도� 성공하

였다.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으로� 디지털� 기업이� 아닌� 독일의� 폭스바겐과� 영국의� HSBC

도� 조세� 부과의� 대상이� 되었다.� 이러한� 면에서� 미국� 정부와� 테크� 기업들은� 최악의� 시나

리오가� 현실화되는� 것을� 방지할� 수� 있게� 되었다.� 또한� 미국� 정부의� 입장에서� 볼� 때,� 다

른� 국가� 정부의� 세입을� 증가시키는� 데� 기여하는� 디지털� 서비스세�가운데� 적어도� 일부를�

미국으로�전환시키게�되었다.�

디지털� 서비스세는� 개별� 국가� 수준에서� 시행하는� 관계로� 조세� 규칙이� 파편화되는�

문제를� 초래할� 가능성이� 매우� 높은데,� 이러한� 규칙은� 디지털� 경제의� 현실과� 상당한� 거

리가� 있다.� 지구적� 법인세는� 이러한� 문제를� 해결함으로써� 결과적으로� 미국의� 테크� 기업

들의�이해관계를�반영하는�측면이�있다.� 지구적�법인세�합의에�대하여� ‘평평한�운동장’이�

마련되었다는� 바이든� 행정부의� 일차적� 반응에서� 미국의� 이번� 합의를� 긍정적으로� 평가하

는�이유를� 읽을� 수� 있다.� 미국� 론� 와디든�상원의원(D-Ore.)이� ‘미국에� 막대한�영향을� 미

치는� 차별적� 조세� 도입을� 차단하는� 데� 성공하였다’고� 주장한� 데서� 나타나듯이,� 미국� 내

에서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을� ‘미국의� 승리’로� 평가하는� 이유는� 여기에� 있다(“Big� Tech�

Said� to� Support� Global� Corporate� Tax,� but� Wants� Digital� Services� Levies� Axed”�

2021).�

합의� 직후� 미� 재무부가�성명을� 발표하여� ‘디지털�서비스세와�기타�관련�조치들이�제

거’되었다는�호평을�한� 것이�지구적�법인세�도입에�대한�미국의�시각을�압축적으로�반영

한다.� 뿐만� 아니라� 미국� 빅테크의� 반응도� 긍정적이다.� 구글,� 페이스북,� 알파벳은� ‘국제�

조세� 규칙을� 현실에� 맞게� 갱신한� 데� 대하여� 강력한지지’를� 표명하는� 한편,� 향후� 균형적

이고� 지속성있는� 협정이� 최종� 확정되기를� 기대한다‘는� 희망도� 함께� 피력하였다(Bartz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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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).� 빅테크들은� 특히� 프랑스� 정부의� 온라인� 수익에� 대하여� 디지털세� 3%가� 부과되

는� 것을� 매우� 경계하였다.� 프랑스� 정부는� 프랑스� 2,500만� 유로,� 세계� 7,500만� 유로의�

수익을�거두는�기업에�대하여�디지털�서비스세를�부과할�계획이었다.�

지구적� 법인세� 합의에� 대한� 긍정적인� 반응은� 미국� 테크� 기업들에서도� 발견된다.� 지

난� 5년� 간의� 기록을� 감안할� 때,� 시장� 가치� 기준� 세계� 100대� 기업� 가운데� 20~30개� 기

업의� 법인세� 실질� 세율은� 15%� 미만이었던� 것으로� 나타난다.� 패이스북� 대변인은� 더� 나

아가� OECD� 협상이� 성공하기를� 기원한다는� 추가� 성명을� 발표하기도� 하였다(Schechner�

2021).� 미국의� 빅테크들이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이� 조세� 부담의� 증가를� 의미함에도� 대

체로� 긍정적인� 반응을� 보인� 것은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부과의� 대상이� 되는� 기업들이� 아직� 불

분명할�뿐� 아니라,� 추가적인�조세�부담의�규모가�명확하지�않은�것과�관련이�있다.� 보다�

근본적으로는� 영국과� 프랑스� 등에서� 도입하려는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에� 대한� 우려가� 불식되

었다는�점에서�테크�기업들은�지구적�법인세의�도입에�긍정적인�반응을�보이고�있다.�

2.� 협상�전략의�국내적�차원

미국� 테크� 기업들은� 세계� 경제가� 급속하게� 디지털화되어� 가고� 있음에도� 테크� 기업

만을� 조세� 부과의� 대상으로� 한다는� 데� 대하여� 불만을� 갖고� 있었다.� 미국� Information�

Technology� Industry� Council이� ‘자의적이고� 차별적인� 구분은� 반드시� 막아야� 한다’는�

강력한� 입장을� 표명한� 것은� 미국� 테크� 기업들의� 입장을� 대변한다.� 미국� 정부가� 지구적�

법인세�협상�개시를�위한�동력을�제공한�것은�이러한�정책�목표를�반영한�것이다.�

미국� 테크� 기업들은� 바이든� 행정부와� 독점적� 시장� 지배력에� 대한� 규제� 문제� 등으로�

갈등을� 겪고� 있지만,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도입과�관련해서는�연합� 전선을�형성하였다.� 실제

로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의� 영향에서� 미국� 기업을� 보호하는� 방안에� 이르기

까지� 문호를� 개방하여� 줌� 회의,� 메모� 교환,� 브리핑� 등� 다양한� 방식으로� 테크� 기업들과�

긴밀하게� 소통하였다.� 세금� 이슈에� 대해서는� 미국� 정부와� 빅테크� 사이의� 이해관계가� 일

치하였다는� 반증이다.� 미국� 정부는� 자국� 빅테크로부터� 발생하는� 세금의� 대부분을� 차지

할� 필요가� 있었는데,� 이를� 위해서는� 다른� 국가들이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통해� 미국의� 몫

을� 가져가는� 것을� 방지할� 필요가� 있었다.� 더� 나아가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협

상을� 담당하는� 관료들을� 반독점� 등� 다른� 빅테크� 이슈와� 분리시킴으로써�테크� 기업의� 신

뢰를� 쌓을� 수� 있도록� 하였다(Scott� and� Birnbaum� 2021).3)� 미국� 재무부가� 협상의� 진

행� 경과에� 대한� 정보를� 업계와� 공유하고,� 테트� 기업들� 역시� 국제적� 경로를� 통하여� 취득

한�정보를�세밀하게�공유하는�등� 정부-기업�협력이�효과적으로�유지되었다.� 미국�정부와�

기업은� 협상을� 주무대인� OECD� 사무국에� 기술적� 의견을� 2년� 이상� 제공하였다(Scott�

and� Birnbaum� 2021).�

3)� 또한� 이러한� 방식은� 의회와� 협력적� 관계를� 형성하는� 데도� 긍정적� 역할을� 하였다.� (“Big� Tech� Said� to�

Support� Global� Corporate� Tax,� but� Wants� Digital� Services� Levies� Axed”� 202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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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� 의회� 역시� 기업과� 긴밀한� 공조� 체제를� 수립하였다.� 프랑스� 정부가� 디지털� 서비

스세� 도입을� 연기하겠다고� 약속하였음에도� 불구하고,� 세금� 징수를� 개시하였다는� 정보를�

테크� 기업들로부터� 전달받은� 것도� 이러한� 배경이다.� 이러한� 신뢰를� 기반으로� 미국� 정부

와� 의회가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이슈와� 관련� 테크� 기업을� 지원할� 것이라는�의사를� 공개적으로�

명시하기에� 이르렀다.� 트럼프� 행정부와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 이� 이슈와� 관련하여� 정책적� 일

관성을� 유지할� 수� 있었다.� 바이든� 행정부가� 출범한� 이후� 외국� 정부의� 디지털� 서비스세�

도입과�실행과�관련한�청문회에�테크�기업�대표와�로비�단체가�다수�참석하였다.�

IV.� 미국의�협상�전략�

지구적� 법인세� 협상의� 분기점은� 2021년� 4월이었다.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 디지털� 서비

스세를� 실행하려는� 국가들에게� 보복� 관세� 위협을� 가함으로써� 협상의� 동력을� 제공하였

다.� 더욱이� 바이든� 행정부는� 200억� 달러� 이상의� 매출� 규모를� 가진� 기업에� 초점을� 맞춤

으로써�국제�조세�규칙을�간소화하여�관리�가능한�시스템으로�만드는�데�성공하였다.�

1.� 대유럽�전략�

영국� 정부는� 금융� 부문을� 제외하기� 위해� 노력하였으나,� 미국의� 테크� 기업이� 포함되

는� 데� 상응하여� 다른� 국가의� 수익성� 높은� 산업이� 포함되어야� 하며,� 일체의� 예외가� 있어

서는� 안� 된다는� 미국의� 주장에� 부딪혀� 실패하였다.� 미국은� 모든� 기업이� 동일한� 기준의�

적용을� 받아야� 하며,� 이것이� 협상을� 지속할� 수� 있는� 유일한� 방안이라는� 시그널을� 명확

하고� 일관성� 있게� 보냄으로써� 합의안을� 도출할� 수� 있었다.� 이러한� 과정을� 거쳐� 미국의�

테크� 기업들을� 겨냥하기� 위해� 시작된� 디지털� 서비스세가� 좌초되고,� 예외� 없는� 지구적�

법인세에� 대한� 지구적� 합의가� 이루어졌다.� 합의안� 발표� 이후� 영국� 정부는� 디지털� 서비

스세를� 단계적으로� 폐지할� 것이라고� 발표하였다.� 영국� 정부의� 이러한� 결정은� 2023년�

지구적� 법인세가� 실행되는� 데� 따른� 조치이기도� 하지만,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폐지하지� 않

을� 경우� 미국� 정부가� 영국� 기업에� 대하여� 관세를� 부과하겠다는� 위협을� 회피하기� 위한�

조치이기도� 한다(Milliken� 2021).� 미국� 정부는� 디지털� 서비스세의� 일방적� 도입을� 차별

적� 조치로� 규정하고,� 프랑스와� 스페인이� 끝내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를� 실행할� 경우� 수십억�

달러� 규모의� 보복� 관세� 부과를� 예고하는� 강경책을� 동원하였다.� 테크� 기업의� 임원들� 역

시� 미국과� 유럽� 사이의� 무역� 전쟁을� 초래할� 위험이� 있다는� 경고의� 메시지를� 전달하였

다.�

G20에� 참여하고� 있는� EU는� 내부적으로� 합의를� 이루는� 데� 어려움을� 드러냈다.� 지

구적� 법인세에� 대한� 입장은� 이� 논의를� 주도하고� 있는� 유럽� 내에서도� 일치되지� 않았다.�

프랑스는� 특정� 기업의� 수익에� 대한� 조세� 부과를� 시도하는� 반면,� 세율의� 조화에� 반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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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� 아일랜드는� 최저� 세율을� 12.5%로� 하자고� 주장하였다.� 폴란드,� 에스토니아,� 체코는�

해외투자� 유치와� 자국� 기업� 육성을� 위해� 필러� II에� 반대하는� 입장을� 취하였다.� 아일랜드

는�폴란드� 및� 헝가리와� 함께�소규모� 국가들이�해외� 투자를�유인할� 수� 있도록� 저세율� 옵

션을�허용할� 것을� 주장하며� 자국� 내� 해외� 기업의�활동을� 보호하는�데� 대한� 예외가�없을�

경우,� 지구적으로� 단일� 세율을� 적용하는� 데� 대하여� 반대한다는� 강력한� 의사를� 표명하였

다.� 조세� 피난처� 역할을� 하고� 있는� 스위스도� 지구적� 법인세에� 대한� 반대� 입장을� 표명하

였다(Giles� 2021).�

특정� 산업� 부문을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예외로� 해야� 한다는� 주장도� 제기되었다.� 금융�

허브로서의�위치를� 유지하기�위해� 금융� 부문에� 예외를� 적용해야�한다는� 주장을� 한� 영국

은� 단지� 하나의� 사례에� 지나지� 않는다(White� 2021).� 그러나� 국가별� 또는� 산업별� 예외

가� 인정될� 경우,� 지구적으로� 단일한� 세율을� 적용함으로써� 투명하고� 통합된� 국제� 조세�

표준을� 수립한다는� 원래의� 취지가� 퇴색될� 수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이러한� 요구는� 수용하기�어

려운� 것이었다.� 더욱이� 하나의� 예외는� 이해관계를� 달리하는� 다른� 국가의� 반대� 또는� 또�

다른�예외� 조치�요구를� 초래할� 수� 있다는� 점에서�협상의� 동력을� 유지하는�데� 방해�요인

이다.� 이러한� 측면에서� 유럽은� 미국� 또는� 중국과의� 협상에� 임하는� 데� 앞서� 내부의� 이견

을� 조정하는� 데� 시간과� 자원을� 투입해야� 했다.� EU가� 내부적으로� 이견을� 조율하는� 데�

시간과� 자원을� 투입해야� 했기� 때문에,� 미국을� 상대로� 협상력을� 발휘하기� 어려운� 문제에�

직면하였다.� 미국이�협상에서�주도권을�잡을�수� 있는�환경은�이렇게�조성되었다.�

2.� 대중국�전략:� 경쟁과�협력

중국은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도입이� 경제특구에� 미칠� 영향을� 우려하여� 신중한� 입장을� 취

하였으나,� 결국� G20� 합의안에� 찬성하였다.� G20� 정상회의를� 불과� 수주일� 남겨� 놓을� 때

까지� 중국이� 협상을� 교착시킬� 수� 있는� 될� 것이라는� 우려가� 지속되었다.� G7� 차원에서�

지구적� 법인세에�대한� 합의를� G20에서� 추인받는� 형식을� 취하였다는�점에서� 선진국들이�

협상의� 주도적� 역할을� 한� 것은� 사실이나,� 중국과� 브라질� 등이� 빠진� 합의의� 가치가� 현저

하게� 감소한다.� 따라서� G20� 협상에서는� G7� 선진국들이� 중국의� 지지를� 이끌어� 낼� 수�

있을� 것인가에� 협상의� 초점이� 모아졌다.� 중국은� 인도� 및� 동유럽� 국가,� 개도국들과�함께,�

G7� 합의안에� 대해� 반대� 입장을�표명하였다.� 한편,� 중국의� 특히� 테크기업에�대한� 법인세

율이� 낮고� 자국� 테크기업에� 대한� 보호� 수준이� 높기� 때문에� 예외를� 요구할� 가능성을� 가

능성이� 있었다는� 점에서� G7� 합의는� 2021년� 7월� G20� 재무장관회의에서� 중국의� 동의

를�얻기�위한�선제적�조치의�성격이�있다.�

중국과� 동유럽� 국가들은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도입이� 15%보다� 낮은� 실효� 세율을� 적용하

는� 등� 기존� 제조업� 투자에� 유인을� 제공하도록� 설계된� 기존� 조세� 제도를� 교란시킬� 가능

성에� 대하여� 우려하였기� 때문에,� G7� 협상에� 대한� 불만의� 요소가� 없었던� 것은� 아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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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� 실상은� 중국이� 지구적� 법인세에� 대하여� 공식적인� 입장을� 밝히지� 않았기� 때문에,�

중국의� 의도를� 정확하게� 파악하는� 국가가� 없었다는� 것이� 더� 현실에� 가까운� 진단이라고�

할� 수� 있다.� 중국은� 지구적� 법인세에� 대하여� 명확한� 입장을� 정하고� 협상에� 임하였다기

보다는� 시간을� 지연하면서� 다양한� 대안의� 장단점을� 비교하면� 입장을� 정하는� 전략으로�

협상에� 임했다고� 할� 수� 있다(Giles� 2021).� 중국은� 인도,� 동유럽� 국가,� 개도국들과� 함께�

G7� 합의안에� 대해� 반대의� 입장을� 취하기도� 하였으나,� 협상� 당사자들은� 중국이� 지구적�

법인세�도입의�수혜자가�될�것이라는�점을�집중적으로�설득하였다.�

미국과� 중국은� 수익� 규모가� 큰� 빅테크를� 다수� 보유하고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글로벌� 법인

세의�도입과�관련,� 공통의�이해관계를�가지고�있는�측면이�있다.� 수익이�가장�많은�세계�

100대� 기업� 가운데� 2/3가� 미국,� 1/5이� 중국이라는� 점에서� 미중� 양국이� 일정한� 이해관

계를� 공유하고� 있다(<그림>� 참조).� 실제로� 중국은� 다양한� 방식으로� 자국� 기업들에게� 세

제� 혜택을� 제공하기� 위해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� 등� 자국� 빅테크가� 추가적인� 조세� 부과의� 타

겟이� 되는� 데� 반대� 입장을� 보여왔다.� 미국과� 중국이� 2021� 런던� G7� 정상회의와� 2021�

로마� G20� 정상회의에서�유사한�입장�유지한�것은�이� 때문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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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� G7� 합의를� 기준으로� 추산한� 산업� 부문별/기업별� 조세� 부과� 규모(2020년�

기준)

출처:� Financial� Times.

더� 나아가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부과� 대상이� 확대되고,� 디지털� 기업의� 성장이� 더욱� 가

속화될� 경우,� 지구적� 법인세를� 부과받는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기업의� 수가� 더욱� 빠르게� 증가

할� 수� 있다.� 2021년� 11월� 기준,� 세계� 유니콘� 기업의� 수는� 887개,� 유니콘� 기업들의� 가

치는� 2조� 9,200억� 달러에� 달한다.4)� 유니콘� 기업의� 국가별� 분포를� 보면,� 미국� 445개,�

중국� 168개,� 인도� 46개,� 영국� 34개,� 독일� 22개,� 한국� 10개이다(<표� 1>� 참조).� 미국과�

중국� 사이에� 상당한� 격차가� 있기는� 하지만,� 유니콘� 기업에서도� 미중� 경쟁� 구도가� 전개

되고� 있다.� 중장기적으로� 조세� 부과� 대상이� 되는� 기업의� 범위가� 확대되거나� 유니콘� 기

업들의� 성장� 속도를� 감안할� 때,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유니콘� 기업들이� 잠재적� 대상이� 될� 가능

4)� The� Complete� List� Of� Unicorn� Companies.�

<https://www.cbinsights.com/research-unicorn-companies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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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이� 높다.� 중장기적으로� 미국과� 중국은� 유니콘� 기업� 경쟁� 구도를� 형성하는� 가운데,� 조

세� 부과라는� 측면에서� 공통의� 이해관계를� 형성하게� 되었다.� 전략� 경쟁을� 펼치고� 있음에

도�미국과�중국이�지구적�법인세의�도입에�합의할�수�있는�배경이다.

<표� 1>� � 유니콘�기업의�국가별�분포

출처:� CB� Insights.� “The� Complete� List� of� Unicorn� Companies.”�

<https://www.cbinsights.com/research-unicorn-companies>.

3.� 대� 개도국�전략:� 추가�세입의�분배

개도국이�기대할� 수� 있는� 추가� 세수는� 연평균� 15억에서� 20억� 달러� 규모가� 될� 것으

로�추정된다.� 지구적�법인세가�도입될�경우�예상되는�추가�세수의�규모가�최소� 1,500억�

달러로� 추정되는� 것을� 감안할� 때,� 개도국� 정부의� 몫이� 전체의� 1%� 수준에� 그칠� 것으로�

예상된다.� 개도국들은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도입으로� 증가된� 조세� 수입이� 공평하게� 배분되

지� 않는다는� 이유로� 불만을� 표시하였다.� 최빈국으로� 구성된� G24는� 개도국에� 더� 많은�

조세� 증가분의� 분배를� 요구하며,� 이러한� 요구가� 관철되지� 않을� 경우� 디지털세를� 강행하

겠다는� 위협을� 가하였다.� 중국을� 포함한� 일부� 동유럽의� 개도국들은� 자국� 제조업� 육성을�

위한�조세�혜택의�예외를�주장하였다.�

이러한� 요구에� 대하여� 미국을� 포함한� 선진국들은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적용� 대상� 기업

의� 범위를� 7년� 후� 매출� 200억� 달러에서� 100억� 달러로� 인하하겠다는� 제안으로� 대응하

였다.� 또한� 개도국들의� 조세� 관리� 역량이� 상대적으로� 취약하다는� 점을� 고려할� 때,� 국제�

조세� 기준의� 복잡성이� 커질수록� 선진국과� 개도국의� 격차가� 더욱� 증대될� 가능성을� 배제

할� 수� 없다.� 예를� 들어,� 미국은� 투명성을� 높여� 조세� 회피를� 최소화함으로써� 보건,� 교육,�

인프라,� 녹색� 전환� 등에� 대한� 투자를� 촉진하겠다는� 협상의� 본래� 취지를� 훼손할� 수도� 있

다는�점을�협상�과정에�활용하였다.�

V.� 결론�

이번에� 합의에� 도달하지� 못하면� 향후� 20년� 이상� 새롭게� 구성된� 협상을� 이어나가야�

국가 매출�규모(억�달러) 기업�수

미국 12,860 445
중국 5,520 168
인도 1,480 46
영국 1,420 34
독일 630 22
한국 237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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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� 것이라는� 평가가� 나올� 정도로� 2021년� G20� 정상회의는� 지구적� 법인세� 협상을� 타결

할� 수� 있는� 마지막� 기회로� 인식되었다.� 미국은� 좁은� 기회의� 창을� 전략적으로� 활용하여�

지구적� 법인세에� 대한� 합의를� 도출하는� 데� 성공하였을� 뿐� 아니라,� 자국의� 이익을� 실현

하는� 데도� 상당한� 성과를� 거두었다.� 그러나� 향후� 도전� 과제� 또한� 만만하지� 않다.� 첫째,�

미국을� 포함한� 많은� 국가들이� 지구적� 법인세를� 도입하기� 위해서는�국내� 입법� 절차를� 거

쳐야� 한다.� 미국의� 경우,� 조세� 변경은� 대외� 조약으로� 의회의� 비준을� 필요로� 하며,� 특히�

상원의� 2/3의� 찬성을� 획득해야� 한다.� 현재의� 미� 의회의� 의석� 분포를� 감안할� 때,� 적어도�

공화당�의원� 17명의�지지를�얻어야�하는�쉽지�않은�상황이다.�

둘째,� 이� 합의가� 기업에� 미치는� 영향은� 물론,� 국가들� 사이의� 이해관계가� 엇갈리고�

있기�때문에,� 협력과�경쟁의� 구도가�복잡하게�형성되고�있다는� 점에서,� 향후�세계경제질

서의� 변화에� 상당한� 영향을� 미칠� 것으로� 예상된다.� 선진국에� 비해� 개도국의� 법인세� 의

존도가�더� 높다는� 점에서� 15%� 세율을� 더� 인상해야� 한다는� 입장을� 가진� 국가들이� 있는�

것은� 사실이다.� 지구적� 법인세의� 세율� 인상과� 세수� 증가분의� 배분� 문제는� 국가� 간� 첨예

한�경쟁을�예고한다.�

셋째,� 글로벌� 법인세의� 대상이� 되는� 기업들이� 금융,� 통신� 서비스,� IT� 산업에� 집중되

어� 있는데,� 이는� 미중� 기술� 경쟁에� 상당한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요인이� 될� 수� 있기� 때문에,�

바이든� 행정부는� 세계적� 차원에서� 단일� 표준을� 도입하는� 방향으로� 입장을� 선회하였다.�

미국의� 이러한� 변화는� 중국� 빅테크와의� 경쟁이� 본격화됨에� 따라,� 중국을� 세계� 표준에�

포함시켜� ‘공정한�경쟁의�장’을� 조성하려는�의도와�관련이�있다고�하겠다.�



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 세미나

- 43 -

참고문헌�

Alderman,� Liz,� Jim� Tankersley,� and� Eshe� Nelson.� 2021.� “U.S.� Proposal� for� 15%�

Global� Minimum� Tax� Wins� Support� From� 130� Countries.”� The� New�

York� Times.� July� 1.�

Asen,� Elke.� 2021.� What� European� OECD� Countries� Are� Doing� about� Digital�

Services� Taxes.� March� 25.�

<https://taxfoundation.org/digital-tax-europe-2020/>.

Barake,� Mona,� Paul-Emmanuel� Chouc,� Theresa� Neef,� and� Gabriel� Zucman.�

2021.� Revenue� Effects� of� the� Global� Minimum� Tax:� Country-by-Country�

Estimates.� October.�

<https://www.taxobservatory.eu/wp-content/uploads/2021/10/Note-2-Rev

enue-Effects-of-the-Global-Minimum-Tax-October-2021.pdf>.

Bartz,� Diane.� 2021.� “Big� tech� supports� global� tax,� but� wants� digital� services�

levies� axed.”� June� 9.�

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middle-east/big-tech-supports-global-tax

-wants-digital-services-levies-axed-2021-06-07/>.

“Big� Tech� Said� to� Support� Global� Corporate� Tax,� but� Wants� Digital� Services�

Levies� Axed.”� 2021.� Reuters.� June� 8.�

<https://gadgets.ndtv.com/internet/news/big-tech-google-facebook-amaz

on-global-corporate-tax-g7-digital-services-levies-axed-2458810>.

Buchholz,� Katharina.� 2021.� “China's� Mobile� Payment� Adoption� Beats� All�

Others.”� Aug� 12.�

<https://www.statista.com/chart/17909/pos-mobile-payment-user-penetra

tion-rates/>.�

Christie,� Rebecca.� 2021.� “International� tax� debate� moves� from� digital� focus� to�

global� minimum.”� May� 27.�

<https://www.bruegel.org/2021/05/international-tax-debate-moves-from-

digital-focus-to-global-minimum/>.

Davidson,� Kate.� 2021.� “Global� Minimum� Tax� Deal� Marked� a� Win� for� Yellen.�

Now� She� Must� Sell� It� to� Congress.”� Wall� Street� Journal.� July� 8.

Dangor,� Graison.� 2021.� “G20� Signs� Off� On� 15%� Global� Minimum� Corporate�

Tax� —� Here’s� How� It� Will� Work.”� July� 11.�

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graisondangor/2021/07/11/g20-signs-off-

on-15-global-minimum-corporate-tax-heres-how-it-will-work/?sh=35c443



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 세미나

- 44 -

b41c7e>.

Giles,� Chris.� 2021.� “Global� tax� deal� backers� battle� to� win� over� holdout�

countries.”� Financial� Times.� June� 29.

Hamilton,� Alex.� 2021.� “PayPal� to� avoid� Chinese� competition� with� new�

cross-border� wallet.”� April� 22.�

<https://www.fintechfutures.com/2021/04/paypal-to-avoid-chinese-compe

tition-with-new-cross-border-wallet/>.

Hannon,� Paul.� 2021.� “G-20� Backs� Tax� Overhaul� That� Makes� Rich� Countries� Big�

Winners.”� The�Wall� Street� Journal.� October� 30.�

KPMG.� 2021.� Taxation� of� the� Digitalized� Economy.�

KPMG� International.� 2021.� ESG� and� Tax:� Increasing� importance� to� Institutional�

Investors.

Michaels,� Daniel.� 2021.� “Yellen� Says� EU� Delay� on� Digital� Tax� Helps� Global�

Corporate� Tax� Deal.”�

<https://www.wsj.com/articles/yellen-says-eu-delay-on-digital-tax-helps-glo

bal-corporate-tax-deal-11626180059>.

Milliken,� David� and� Paul� Sandle.� 2021.� “UK� agrees� to� end� digital� services� tax�

after� global� tax� reform.”� Reuters.� October� 22.�

<https://www.reuters.com/technology/uk-agrees-end-digital-services-tax-af

ter-global-tax-reform-2021-10-21/>.

OECD.� 2015.� BEPS� Project� Explanatory� Statement:� 2015� Final� Reports.�

OECD/G20� Base� Erosion� and� Profit� Sharing� Project.�

OECD.� 2021.� “130� countries� and� jurisdictions� join� bold� new� framework� for�

international� tax� reform.”� July� 1.� �

<https://www.oecd.org/newsroom/130-countries-and-jurisdictions-join-bol

d-new-framework-for-international-tax-reform.htm>.

Oxfam.� 2021.� OECD� tax� deal� is� a� mockery� of� fairness:� Oxfam.� October� 8.�

<https://www.oxfam.org/en/press-releases/oecd-tax-deal-mockery-fairness

-oxfam>.

Schechner,� Sam.� 2021.� “Big� Tech� Says� Global� Tax� Deal� Is� a� Win.”� The� Wall�

Street� Journal.� July� 1.�

Scott,� Mark� and� Emily� Birnbaum.� 2021.� “How� Washington� and� Big� Tech� won�

the� global� tax� fight.”� Politico.�

<https://www.politico.eu/article/washington-big-tech-tax-talks-oecd/>.

Thomas,� Leigh.� 2021.� “Global� tax� deal� seeks� to� end� havens,� criticized� for� ‘no�



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 세미나

- 45 -

teeth’.”� Reuters.�

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finance/global-corporate-tax-deal-near

s-holdouts-drop-objections-2021-10-08/>.

White,� Josh.� 2021.� This� week� in� tax:� European� disharmony� ahead� of� G20� tax�

summit.� June� 18.�

<https://www.internationaltaxreview.com/article/b1sb80wx9bvzp4/this-we

ek-in-tax-european-disharmony-ahead-of-g20-tax-summit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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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� 미중� AI� 경쟁과�규제의�동학� |� 배영자(건국대)

1.� 문제제기

현재�미국�중국을�위시하여�인공지능�기술�발전�가속화,� 치열한�경쟁

인공지능기술에�내포된�기회와�위험에�대한�인식

인공지능�기술발전과�규제의�공진화�

현재�누가�어떤�규제를�제안하고�있는가

무엇을�규제해야�한다고�주장하는가

인공지능�기술발전과�규제에서�미중�경쟁�양상은�어떻게�나타나고�있는가

이것이�향후�인공지능�기술과�규범�발전에�시사하는�바는�무엇인가

2.� AI� 규제�

n AI� definition

“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(AI)� systems� are� software� (and� possibly� also�

hardware)� systems� designed� by� humans� that,� given� a� complex� goal,� act� in� the�

physical� or� digital� dimension� by� perceiving� their� environment� through� data�

acquisition,� interpreting� the� collected� structured� or� unstructured� data,�

reasoning� on� the� knowledge,� or� processing� the� information,� derived� from� this�

data� and� deciding� the� best� action(s)� to� take� to� achieve� the� given� goal.� AI�

systems� can� either� use� symbolic� rules� or� learn� a� numeric� model,� and� they� can�

also� adapt� their� behaviour� by� analysing� how� the� environment� is� affected� by�

their� previous� actions.”5)

AI� as� systems� that� take� action,� with� autonomy,� to� achieve� � a� predefined�

goal,� and� some� add� that� these� actions� are� generally� tasks� that� would�

otherwise� require� human� intelligence.6)

5)� European� Commission’s� High-Level� Expert� Group� on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,� ‘Ethics� Guidelines�

for� Trustworthy� AI’� (2019)� p.� 36�

� � � https://ec.europa.eu/digital-single-market/en/news/ethics-guidelines-trustworthy-ai

6)� UK� House� of� Lords,� Select� Committee� on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,� ‘AI� in� the� UK:� Ready,� Willing�

and� Able?’� (2018)� Report� of� Session� 2017-19�

https://publications.parliament.uk/pa/ld201719/ldselect/ldai/100/100.pdf� ;� Mission� assigned� by�

the� French� Prime� Minister,� ‘For� a� Meaningful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:� Toward� a� French� and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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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 AI� 규제�지평

국가,� 국제기구,� 기업,� 학계,� 시민사회�등�에서�인공지능�관련�다양한�규제�제안�

European� Strategy’� (2018)�

https://www.aiforhumanity.fr/pdfs/MissionVillani_Report_ENG-VF.pdf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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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출처:� Fjeld,� Jessica.� et� als.� (2020)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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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주요�규제들

(1)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AI를� 위한� 윤리� 가이드라인(Ethics� Guidelines� for�

Trustworthy� AI)� 2019

� 인공지능� 고위전문가그룹(AI� HLEG,� High-Level� Expert� Group� on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),� � � � � � 2018년� 12월� 초안을� 발표하고�피드백을�받아� 2019년� 4월� 최종안

으로�공개

�가이드라인은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인공지능� 설계를� 위해� 필요한� 4가지� 윤리원칙과� 핵

심�요구사항� 7가지를�제안�

(2)� EU� 인공지능�법안(AI� Act,� legislative� package)� 2021년7)�

i)� Proposal� for� a� Regulation� on� a� European� approach� for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� (Box� 6);� ii)� an� updated� Coordinated� Plan� with� Member� States,� and�

iii)� Proposal� for� a� Regulation� on� Machinery� Products.

EU� AI� 법안의�구체적인�목표로는�다음의� 4가지를�언급

-� EU� 시장에서�사용되는� AI� 시스템이�안전하고�기본권�및� EU� 가치에�관한�기존�법

률을�존중하도록�보장

-� AI에� 대한�투자와�혁신�지원을�위해�법적�불확실성�제거

-� AI� 시스템에� 적용가능한� 기본권� 및� 안전� 요구사항에� 대한� 기존� 법률의� 거버넌스�

및� 효과적인�집행�강화

-� 합법적이고� 안전하며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AI� 애플리케이션을� 위한� 단일� 시장� 구축� 지

7)�

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623335154975&uri=CELEX%3A52021PC0

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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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�및�시장�파편화�방지

EU� AI� 규제안은� EU의� 가치,� 기본권,� 원칙을� 존중하고� 법적� 불확실성을� 제거하기�

위해� AI� 시스템�사용이�가져올�고위험�상황을�명시하고�있는�한편,� 규제가�과도한�제약,�

기술개발의� 저해요인이� 되지� 않도록� 최소� 필요조건으로� 제한된� 균형있고� 비례적인� 수평

규제방식� 추구.� AI� 위험을� 수준에� 따라� unacceptable,� high,� low� or� minimal로� 구분

하고�위험수준에�비례하는�위험관리를�제안

①용인할�수�없는�위험(unaceeptable� risk)

인간� 행동을� 조작해� 사용자의� 자유� 의지를� 방해하는� AI� 시스템이� 여기에� 해당.� 이

를테면� 음성� 비서를� 사용하는� 장난감이� 미성년자들에게� 위험한� 행동을� 하도록� 독려한다

든가,� 정부가� 사람들에게� ‘사회적� 점수’를� 매기도록� 하는� 등의� 분야엔� AI� 기술을� 사용하

지�못하도록�금지.

②고위험(high-risk)

고위험� 영역에는� AI� 시스템� 사용이� 엄격하게� 제한.� AI� 시스템을� 적용하기� 위해선�

몇� 가지�전제�조건을�충족시켜야만.� 적절한�위험�산정�및� 완화�시스템을�구축해야�하며,�

위험을� 최소화할� 고품질� 데이터세트를� 갖춰야.� 이용자들에게도� AI� 시스템의� 위험성에�

대해� 충실하게� 알려줘야� 하며,� 위험을� 최소화하기� 위해� 인간이� 적절한� 관리� 감독을� 해

야.

몇� 가지�고위험�영역�사례

-� 중요한�인프라스트럭처:� 시민의�생명과�건강을�위험에�빠뜨릴�수�있는�것,� 교통

-� 교육�혹은�직업�훈련:� 시험�채점

-� 제품의�안전�요소들:� 로봇이�보조하는�수술에�사용되는� AI� 응용�프로그램

-� 채용,� 노동자�관리,� 자율�채용�접속

-� 중요한�사적,� 공적�서비스:� 대출�신청한�시민을�대상으로�한� 신용�점수�평가

-� 법� 집행:� 인간의�기본권을�제한할�우려가�있는�법,� 증거의�신뢰성�평가

-� 이민,� 망명,� 국경통제�관리:� 여행문서의�진본�여부�검증�

-� 정의와�민주적�과정�관리:� 명백한�사실에�대해�법을�적용하는�것

특히� EU는� 모든� 형태의� 원격� 생체인증� 시스템은� 전부� 고위험군으로� 간주한다고� 밝

혔다.

③제한된�위험(limited� risk)

특정한� 투명성� 의무� 부과.� 이를테면� 챗봇� 같은� AI� 시스템을� 이용할� 경우엔� 이용자

들이� 기계와� 소통하고� 있다는� 사실을� 인식하도록� 해야만.� 이런� 정보를� 토대로� 채팅을�

계속�하거나�그만�두는�등의�결정을�할� 수� 있기�때문

④최소한의�위험(minimal� ris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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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영역에선� AI� 기술을� 자유롭게� 활용� 가능.� 대표적인� 것이� 비디오� 게임이나� 스팸�

차단기� 등.� 현재� 사용되고� 있는� AI� 시스템� 중� 절대� 다수는� 이� 영역에� 속함.� EU가� 제안

한�법률은�이� 영역에�사용되는� AI� 기술에�대해서는�어떠한�개입도�하지�않음.�

(3)� OECD� AI� 권고안(Recommendation� of� Council� on� AI),� 2019년8)

OECD는� 2016년� 인공지능에� 대한� 포럼을� 개최,� OECD의� 디지털� 경제정책� 위원회

(Committee� on� Digital� Economy� Policy� CDEP)는� 인공지능�기술�채택과�신뢰를�제고

하기�위한�원칙을�제시하기�위하여� 2018년� ‘AIGO(AI� ExpertGroup� at� OECD)’라는�그

룹을�설립.� 여기서� 4차례�모임을�통해�권고안�마련.� 2020년부터� OECD.AI� 운영.

권고안은�전문(preamble),� 정의,� 일반원칙,� 국가�정책�및� 국제협력으로�구성.

전문,� AI� 권고안의� 목적� 및� 기본� 가치를� 소개하고�기존� OECD� 및� UN� SDG의� 업적�

언급,� AI� 발전에� 따른� 혜택과� 도전과제,� 글로벌� 정책프레임워크� 및� AI에� 관한� 실용적�

지침�필요성�등을�소개.

AI� 권고안에서� 다룰� 인공지능의� 범위를� 확정하기� 위해� 인공지능을� 정의(AI�

system),� An� AI� system� is� a� machine-based� system� that� can,� for� a� given� set� of�

human-defined� objectives,make� predictions,� recommendations,� or� decisions�

influencing� real� or� virtual� environments,� 기타� 용어(AI� system� lifecycle,�

AIknowledge� 등)을� 설명

일반�원칙� Principles� for� responsible� stewardship� of� trustworthy� AI� 명시�

포용적� 성장,� 지속가능한� 개발� 및� 웰빙� Inclusive� growth,� sustainable�

development� and� well-being

인간�중심의�가치�및� 공정성� Human-centred� values� and� fairness

투명성�및�설명가능성� Transparency� and� explainability

견고성,� 보안�및�안전� Robustness,� security� and� safety

책임성� � Accountability�

2019년�일본주도하에� OECD� 권고안에�토대한� G20� AI� Principles� 발표

UNESCO,� 2020년� 24� leading� experts� to� an� Ad� Hoc� Expert� Group� (AHEG)�

on� the� ethics� of� AI

ITU,� 2017년� “AI� for� Good”,� an� annual� Summit� along� with� an�

action-oriented,� global

and� inclusive� platform� on� AI

8)� https://www.oecd.org/digital/artificial-intelligence/ai-principles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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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� 인공지능�글로벌�파트너십� The� Global� Partnership� on� AI� (GPAI),� 2020년9)

인권,� 포용성,� 다양성,� 혁신� 및� 경제성장에� 근거하여� 다양한� 인공지능� 관련� 이슈를�

다루는� 국제적� 다중이해관계자적� 협의체.� 2020년� 6월� 15개� 창립회원이� 함께� 발족.�

https://gpai.ai/

*� 15개� GPAI� 창립회원� :� 한국,� 프랑스,� 캐나다,� 호주,� 미국,� EU,� 독일,� 이탈리아,�

일본,� 뉴질랜드,� 싱가폴,� 슬로베니아,� 영국,� 멕시코,� 인도

GPAI� 창립회원들은� 동� 협의체� 창립과� 함께� 인권,� 근본적� 자유와� 민주적� 가치에� 기

반하여� 책임성� 있고� 인간중심적인� 인공지능의� 발전과� 활용을� 지지하는� 공동선언문을� 발

표

GPAI는� 위� 목표의� 실현을� 위하여� 시민사회,� 정부,� 기업,� 학계� 등� 다방면의� 전문가

가� 참여하는� 1)책임성있는� 인공지능,� 2)데이터� 거버넌스,� 3)미래의� 일자리,� 4)혁신과� 상

업화� 주제의� 전문가그룹을� 운영할� 계획,� 특히,� 단기적으로� 코로나19� 극복을� 위한� 인공

지능의�활용방안을�모색하는�전문가그룹을�구성하여�논의를�진행할�예정

OECD와� 2개의� Centres� of� Expertise가� 지원:� the� International� Centre� of�

Expertise� in� Montreal� for� the� Advancement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(ICEMAI),�

French� National� Institute� for� Research� in� Digital� Science� and� Technology�

(INRIA)).

�

(5)� 유엔�살상로봇�금지�캠페인(Campaign� to� Stop� Killer� Robots)10)

킬러� 로봇,� � 자율살상무기� LAWS(lethal� autonomous� weapons� systems),� 인간의�

조정없이도� 목표를� 식별하고� 공격할� 수� 있는� 시스템,� 인공지능은� 군사� 분야에서� 방어용�

감시� 기능을� 수행하거나,� 인간� 조작자의� 판단과� 행동을� 돕는� 역할에� 그치고� 있으나� 완

전한� 자율무기� 시스템이� 능동적인� 공격에� 사용될� 수� 있는� 가능성도� 커지고� 있음,� 유엔

군축연구소(UNIDIR)도� 자율적� 무기시스템의� 증가� 추세를� 분석,� 유엔� 살상로봇� 금지� 캠

페인은� 다양한� 센서와� 인공지능이� 발전하면서� 인간의� 통제� 없이� 목표를� 찾아� 공격하는�

방식에�우려를�표하고�캠페인�시작

(5)� 아실로마�인공지능�원칙� (Asilomar� AI� Principles),� 2017년11)�

미래의� 삶� 연구소(FLI)� ‘유익한� 인공지능� 콘퍼런스’(Beneficial� AI� Conference)개최,�

9)� https://gpai.ai/

10)� https://www.stopkillerrobots.org/

11)� https://futureoflife.org/ai-principles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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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
학계와� 산업계의� 인공지능� 연구자� 그룹,� 경제,� 법률,� 윤리� 및� 철학� 분야의� 지도자들

과�토론

미국� 캘리포니아주� 아실로마에� 모여� 인공지능이� 가져올� 가능성과� 위협,� 그리고� 이�

기술이� 인류에� 혜택을� 줄� 수� 있도록� 할� 방안에� 대해� 토론,� 이� 회의의� 결과물로� ‘아실로

마�인공지능�원칙’� 23개� 발표

연구�이슈� (Research� Issues)

1)� 연구�목표� :� 인공�지능(AI)� 연구의�목표는�지향하는�바가�없는�지능이�아니라� 유

익한�지능을�창출하는�것

2)� 연구비� 지원� :� AI에� 대한� 투자에는� 다음과� 같이� 컴퓨터� 과학,� 경제,� 법,� 윤리� 및�

사회� 연구� 등의� 어려운� 질문을� 포함한,� 유익한� 사용을� 보장하는� 연구를� 위한� 기금이� 동

반되어야�

미래의� 인공� 지능� 시스템이� 오작동이나� 해킹없이� 우리가� 원하는� 것을� 수행할� 수� 있

도록�매우�탄탄하게�만들�수� 있는�방안은�무엇?

인류의� 자원과� 목적을� 유지하면서� 자동화를� 통해� 우리가� 계속� 번영할� 수� 있는� 방안

은�무엇?

AI와� 보조를� 맞추고� � 그와� 관련된� 위험을� 관리하기�위해� 법률� 시스템을� � 보다� 공정

하고�효율적으로�업데이트�할� 수� 있는�방안은�무엇?

AI는� 어떠한�가치들에�따라야�하며,� 그것이�가져야�하는�법적,� 윤리적�상태는�무엇?

3)� 과학-정책�관계� :� AI� 연구자와�정책�입안자간에�건설적이고�건전한�교류

4)� 연구�문화� :AI� 의�연구자와�개발자간에�협력,� 신뢰,� 투명성의�문화가�조성.

5)� 경쟁� 회피:� AI� 시스템을� 개발하는� 팀들은� 안전� 기준에� 대한� 질낮은� 해결책을� 피

하기�위해�적극적으로�협력해야�

윤리와�가치� (Ethics� and� Values)

6)� 안전� :� AI� 시스템은�작동� 수명�전반에�걸쳐�안전하고� 안정적이어야�하며,� 적용과�

실현이�가능하다면� � 검증�할� 수� 있어야

7)� 오류�투명성:� AI� 시스템이�해를�입히는�경우�그� 이유를�확인할�수�있어야�

8)� 사법의� 투명성� :� 사법� 결정에� 있어� 자동화된� 시스템이� 개입할� 경우,� � 권한있는�

인간�기관이�감사할�수� 있는� � 충분한�설명을�제공해야

9)� 책임성:� 고급� AI� 시스템의� 설계자와� 제조자는� � 그것의� 사용,� 오용� 및� 행위의� 도

덕적�함의에�있어서,� � 그것을�형성할�책임과�기회가�있는�이해관계자�

10)� 가치의� 준수� :� 고도로� 자율적인� AI� 시스템은� 그것이� 작동하는� 동안� 목표와� 행

동이�인간의�가치와�반드시�일치하도록�설계되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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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)� 인간의� 가치� :� AI� 시스템은� 인간의� 존엄성,� 권리,� 자유� 및� 문화� 다양성의� 이상

과�양립할�수� 있도록�설계되고�운영되어야

12)� 개인� 정보� 보호� :� AI� 시스템이� 개인정보�데이터를�분석하고�활용할� 수� 있는� 경

우,� 사람들은�자신이�생성한�데이터에�접근해�관리�및� 제어할�권리를�가져야

13)� 자유와� 개인� 정보� :� 개인정보에�대한� AI� 의� 적용이� 사람들의�실제� 또는� 인지된�

자유를�부당하게�침해해서는�안됨

14)� 이익�공유� :� AI� � 기술은�가능한�많은�사람들에게�혜택을�주고�역량을�강화해야�

15)� 공동� 번영� :� AI에� 의해� 만들어진� 경제적� 번영은� 모든� 인류에게� 이익이� 되도록�

널리�공유되어야�

16)� 인간� 통제� :� 인간은� 인간이� 선택한� 목적를� 달성하기� 위해,� 의사� 결정을� AI� 시

스템에�위임할�것인지�여부와�방법에�대해�선택할�수�있어야

17)� 비전복� :� 고도로� 발전된� AI� 시스템의� 통제를� 통해� 부여되는� 권력은� 건강한� 사

회가�의존하는�사회적�시민적�과정을�전복하기�보다,� 존중하고�개선해야

18)� AI� 무기�경쟁� :� 치명적인�자동화�무기의�군비�경쟁은�피해야�

장기적�이슈� (Longer-term� Issues)

19)� 능력치에� 대한� 주의� :� 합의가� 없으므로,� 미래� AI의� 능력� 상한선에� 대한� 강한�

가정은�피해야

20)� 중요성� :� 고급� AI는� � 지구� 생명체의� 역사에서� 중대한� 변화를� 나타낼� 수� 있으

며,� 그에�상응하는�관심�및�자원을�통해�계획되고�관리되어야�

21)� 위험� 요소� :� AI� 시스템이� 초래하는� 위험,� 특히� 치명적인� 또는� 실존적� 위험은�

예상되는�영향에�상응하여�대비하고�완화�노력을�기울여야�

22)� 재귀적� 자기� 개선� :� 질과� 양을� � 빠르게� 증가시킬�수� 있도록�스스로� � 개선� 또는�

복제할�수� 있도록�설계된� AI� 시스템은�엄격한�안전�및� 통제�조치를�받아야�

23)� 공동선� :� 수퍼� 인텔리전스는� 광범위하게� 공유되는� 윤리적� 이상에만� � 복무하도

록,� 그리고�한�국가�또는�조직보다는�모든�인류의�이익을�위해�개발되어야�

(6)� ACM� (Association� for� Computing� Machinery)� ‘알고리즘� 투명성과� 책임에�

대한�성명Statement� on� Algorithmic� Transparency� and� Accountability.’� 2017.12)

1)� 인식(Awareness):� (인공지능�알고리즘이�적용된)� 분석�시스템의�소유자,� 설계자,�

사용자,� 및� 기타� 이해관계자들(stakeholders)은� 설계,� 실행,� 이용과정에서� 발생할� 수� 있

는� 편향(bias)의� 가능성들을� 인식하여야� 한다.� 편향은� 개인들과� 사회에게� 해악을� 초래할�

12)�

https://www.acm.org/binaries/content/assets/public-policy/2017_usacm_statement_algorithms.pd

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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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�있다.�

2)� 이용과� 수정(Access� and� redress):� 규제자들(Regulators)은� 알고리즘에� 기반한�

결정에� 의해� 악영향을받는� 개인� 및� 그룹이� 의문을� 제기하고� 바로� 잡을� 수� 있는� 메커니

즘을�채택하도록�장려해야�한다.�

3)� 책무성(Accountability):� 기관들은� 자신들이� 사용하는� 알고리즘에� 의한� 결정에�

대해� 책임을� 져야� 한다.� 알고리즘이� 어떻게� 결과를� 산출하는지� 자세히� 설명� 할� 수� 없는�

경우에도�마찬가지이다.�

4)� 설명가능성(Explanation):� 알고리즘에� 의한� 결정을� 사용하는� 시스템� 및� 기관들

은� 알고리즘이� 따르는� 절차(procedures)� 및� 수행된� 특정한� 결정들(specific� decisions)

에� 대한� 설명을� 작성하는� 것이� 좋다.� 이러한� 설명은� 공공정책의� 맥락에서� 특히� 중요하

다.�

5)� 데이터의� 출처파악(Data� Provenance):� (인공지능� 알고리즘에� 공급된)� 훈련용�

데이터가� 수집된� 방법에� 대한� 서술(description)은� 알고리즘� 작성자에� 의해서� 유지되어

야하며� 인간� 또는� 알고리즘에� 의한� 데이터� 수집� 절차(data-gathering� process)에� 의해�

유도될� 수� 있는� 잠재적인� 편향들을� 조사하여야� 한다.� 공개적으로� 데이터를� 조사한다면�

수정할� 수� 있는� 기회가� 최대치가� 될� 수� 있다.� 그러나� 개인정보� 및� 영업비밀� 보호에� 대

한� 우려,� 분석방식의� 노출(revelation� of� analytics)� 우려� 또는� 악의적� 행위자에� 의하여�

시스템� 조작될� 수� 있는� 우려가� 있으므로� 자격을� 갖춘� 허가된� 개인들에게만�조사를� 위한�

접근을�제한�할� 수� 있다.�

6)� 감사가능성(Auditability):� (인공지능)� 모형,� 알고리즘,� 데이터� 및� 결정은� 위험이�

의심되는�경우�감사를�받을�수�있도록�기록되어야�한다.�

7)� 확증과� 검사(Validation� and� Testing):� 연구개발�주체들은� (인공지능)� 모형을� 테

스트하기위하여� 엄격한� 방법을� 사용해야� 하고� 검사� 방법과� 결과를� 문서화해야� 한다.� 특

히,� 모형이� 차별적� 해악(discriminatory� harm)을� 입히는지� 여부를� 평가하고� 결정하기�

위한�검사를�정기적으로�수행해야�한다.� 검사�결과는�공개하도록�권장된다

(7)� 기업들

구글� AI� 원칙� (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at� Google:� Our� Principles),� 2018년�

1.� 사회적으로�유익해야�한다.

2.� 불공정한�편견을�만들거나�심화시키지�않아야�한다.

3.� 안전이�우선�되어야�한다.

4.� 인간의�지시와�통제를�받아야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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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강력한�개인�정보�보호와�데이터�사용에�대한�투명성이�보장되어야�한다.

6.� 높은�수준의�과학적�우수성과�기술의�공유.

7.� 잠재적�위험을�막기�위해�원칙에�부합하는�용도로�사용되어야�한다.

인공지능�기술이�사용되지�않아야�할� 부문

1.� 전반적인�피해를�끼치거나�그럴�가능성이�있는�기술

2.� 인명� 피해를� 야기하거나� 직접적� 피해를� 입히는� 것이� 주요� 목적인� 무기� 또는� 관

련�기술

3.� 국제적으로�인정된�규범을�위반하는�감시�기술

4.� 국제법과�기본�인권에�위배되는�기술

카카오�알고리즘�윤리�헌장

1.� 카카오�알고리즘의�기본�원칙,� 카카오는�알고리즘과�관련된�모든�노력을�우리�사

회�윤리�안에서�다하며,� 이를�통해�인류의�편익과�행복을�추구한다.�

2.� 차별에� 대한� 경계,� 알고리즘� 결과에서� 의도적인� 사회적� 차별이� 일어나지� 않도록�

경계한다

3.� 학습�데이터�운영,� 알고리즘에�입력되는�학습�데이터를�사회�윤리에�근거하여�수

집,� 분석,� 활용한다

4.� 알고리즘의� 독립성,� 알고리즘이� 누군가에� 의해� 자의적으로� 훼손되고나� 영향받는�

일이�없도록�엄정하게�관리한다

5.� 알고리즘에�대한�설명,� 이용자와의�신뢰�관계를�위해�기업�경쟁력을�훼손하지�않

는�범위�내에서�알고리즘에�대해�성실하게�설명한다

네이버� AI� 윤리�준칙

1.� 사람을�위한� AI� 개발

2.� 다양성의�존중

3.� 합리적인�설명과�편리성의�조화

4.� 안전을�고려한�서비스�설계

5.� 프라이버시�보호와�정보�보안

OpenAI,� 2018년.� OpenAI� Charter.”13)

Broadly� Distributed� Benefits

We� commit� to� use� any� influence� we� obtain� over� AGI’s� deployment� to�

13)� https://openai.com/charte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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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sure� it� is� used� for� the� benefit� of� all,� and� to� avoid� enabling� uses� of� AI� or�

AGI� that� harm� humanity� or� unduly� concentrate� power.

Our� primary� fiduciary� duty� is� to� humanity.� We� anticipate� needing� to�

marshal� substantial� resources� to� fulfill� our� mission,� but� will� always� diligently�

act� to� minimize� conflicts� of� interest� among� our� employees� and� stakeholders�

that� could� compromise� broad� benefit.

Long-Term� Safety

We� are� committed� to� doing� the� research� required� to� make� AGI� safe,� and�

to� driving� the� broad� adoption� of� such� research� across� the� AI� community.

We� are� concerned� about� late-stage� AGI� development� becoming� a�

competitive� race� without� time� for� adequate� safety� precautions.� Therefore,� if� a�

value-aligned,� safety-conscious� project� comes� close� to� building� AGI� before� we�

do,� we� commit� to� stop� competing� with� and� start� assisting� this� project.� We�

will� work� out� specifics� in� case-by-case� agreements,� but� a� typical� triggering�

condition� might� be� “a� better-than-even� chance� of� success� in� the� next� two�

years.”

Technical� Leadership

To� be� effective� at� addressing� AGI’s� impact� on� society,� OpenAI� must� be� on�

the� cutting� edge� of� AI� capabilities—policy� and� safety� advocacy� alone� would� be�

insufficient.

We� believe� that� AI� will� have� broad� societal� impact� before� AGI,� and� we’ll�

strive� to� lead� in� those� areas� that� are� directly� aligned� with� our� mission� and�

expertise.

Cooperative� Orientation

We� will� actively� cooperate� with� other� research� and� policy� institutions;� we�

seek� to� create� a� global� community� working� together� to� address� AGI’s� global�

challenges.

We� are� committed� to� providing� public� goods� that� help� society� navigate�

the� path� to� AGI.� Today� this� includes� publishing� most� of� our� AI� research,� but�

we� expect� that� safety� and� security� concerns� will� reduce� our� traditional�

publishing� in� the� future,� while� increasing� the� importance� of� sharing� safety,�

policy,� and� standards� re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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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nership� on� AI.� 2016.� Tenets14)

n AI� 규제�이슈:� 어떤�내용들을�규제하는가

Humanity� 인간적�가치의�지속�혹은�증진

Privacy는� 개인정보의�보호의�문제

Accountability는� 인공지능�작동의�사후�결과에�책임져야�하는�주체

Fairness은� 차별과�편견�방지의�문제

Transparency,� Explainability(Explicability)� 인공지능� 알고리즘의� 작동� 과정� 및� 추

론� 결과Safety은� 인공지능� 시스템� 내의� 오류나� 불일치를�처리할� 수� 있을� 만큼의� 기술적�

견고함

전문적�책임성,� 인간의�기술통제�등

14)� https://www.partnershiponai.org/tenets/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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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출처:� Fjeld,� Jessica.� et� als.� (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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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미중� AI� 규제�

1)� 미국

n 백악관� 2016년�인공지능의�미래�준비에�관한�보고서

미국의� 인공지능� 규제� 정책의� 기본은� 2016년� 10월� 오바마� 대통령� 직속� 국가과학

기술자문회� 기술위원회가� 발표한� ‘인공지능의� 미래� 준비에� 관한� 보고서’에서� 마련.15).�

보고서는� 인공지능의� 발전� 방향과� 그와� 관련된� 다양한� 이슈들을� 검토한� 것으로,� 그� 주

요� 목적은� 인공지능의� 경제적� 파급효과를� 파악하는� 것에� 있었으나� “AI와� 규제”,� “AI의�

공정성,� 안전성�및� 거버넌스”� 등의�주제도�포괄적으로�다루었음.

n 백악관� 2019년� ‘인공지능에�있어서�미국의�리더십�유지를�위한�행정명령’16)�

인공지능� 연구개발�및� 활용에� 있어서� 미국의� 과학적,� 기술적,� 경제적� 리더십을�유지�

강화

인공지능� 관련� 신산업이� 창출되고� 현존� 산업에서� 인공지능을� 채택할� 수� 있도록� 적

절한� 기술표준을� 개발하고,� 안전한� 활용을� 위해� 규제� 장벽을� 낮추는� 것을� 원칙으로� 제

시,� 동시에� 국민을� 위해� 인공지능� 기술의� 잠재력을� 충분히� 실현하기� 위해서� 인공지능�

기술에� 대한� 국민의� 신뢰와� 확신을� 배양하고,� 인공지능� 기술을� 활용함에� 있어서� 시민의�

15)� US� Executive� Office� of� the� President� National� Science� and� Technology� Council� Committee� on�
Technology,� PREPARING� FOR� THE� FUTURE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,� October,2016.�

https://obamawhitehouse.archives.gov/sites/default/files/whitehouse_files/microsites/ostp/NSTC/preparing_for

_the_future_of_ai.pdf�

16)� US� Executive� Order� on� Maintaining� American� Leadership� in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,� February� 11,� 2019,� �
https://www.whitehouse.gov/presidential-actions/executive-order-maintaining-american-leadership-artificial-in

telligence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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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,� 프라이버시,�

미국의�가치를�보호할�것을�원칙으로�제시

n 2020년�백악관� Principles� for� the� Stewardship� of� AI� Applications� 17)

AI에� 대한� 대중의� 신뢰� —� AI에� 대한� 정부의� 규제� 및� 비� 규제� 접근� 방식은� 신뢰할�

수� 있는�강력한� AI� 응용�프로그램을�장려해야�한다.

공공� 참여� —� 기관은� 대중이� 규칙� 결정� 프로세스의�모든� 단계에� 참여할� 수� 있는� 충

분한�기회를�제공해야�한다.

과학적� 무결성� 및� 정보� 품질-� 기관은� 정책� 결정에� 정보를� 제공하고� AI에� 대한� 대중

의� 신뢰를� 증진하는� 검증� 가능한� 증거를� 공개적이고� 객관적으로� 추구함으로써� AI에� 대

한�기술�정보를�개발해야�한다.

위험� 평가� 및� 관리-� 감수할� 수� 있는� 위험을� 결정하는데� 있어� 어떤� 위험이� 예상되는�

이익보다� 비용보다� 큰,� 수용할� 수� 없는� 피해를� 줄� 수� 있는� 지를� 평가하는� 위험� 기반� 접

근�방식을�사용해야�한다.

혜택� 및� 비용� � 기관은� 규정을� 고려하기� 전에� 모든� 사회적� 혜택� 및� 분배� 효과를� 신

중하게�고려해야�한다.

유연성� � 규정은� AI� 응용�프로그램의�빠른�변경�및�업데이트에�적응해야한다.

공정성과� 차별� 금지� � 기관은� 문제가� 되는� AI� 응용� 프로그램에서� 생성한� 결과� 및�

결정과�관련해�공정성과�차별�금지�문제를�고려해야�한다

공개� 및� 투명성� —� 투명성과� 공개는� AI� 응용� 프로그램에� 대한� 대중의� 신뢰와� 신뢰

를�높일�수�있다.

안전� 및� 보안� —� 기관은� AI� 시스템에� 의해� 저장� 및� 전송되는� 정보의� 기밀성,� 무결

성�및� 가용성을�보장하기�위해�적절한�통제에�특별한�주의를�기울여야�한다.

기관� 간� 조정� —� 기관은� 경험을� 공유하고� 미국의� 혁신과� 성장� 및� AI를� 발전시키는�

AI� 관련�정책의�일관성과�예측�가능성을�보장하기�위해�서로�협력해야한다.

n 백악관� 2020년� ‘신뢰할� 수� 있는� 인공지능(Trustworthy� AI)’를� 사용하는� 행정명

령18)

17)�

https://www.whitehouse.gov/wp-content/uploads/2020/01/Draft-OMB-Memo-on-Regulation-of-

AI-1-7-19.pdf?utm_source=morning_brew

18)�

https://www.whitehouse.gov/wp-content/uploads/2020/01/Draft-OMB-Memo-on-Regulation-of-

AI-1-7-19.pdf?utm_source=morning_br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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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기관의� AI활용� 9가지�원칙�

합법적으로� AI를� 사용한다�

목적ᆞ성과�중심이다�
정확하고�신뢰할�수�있으며�효과적이어야�한다�

회복에�탄력적이어야�하며�안전해야�한다�

이해가능해야�한다�

책임질�수�있어야�하고�추적가능해야�한다�

정기적으로�관리ㆍ감독돼야�한다�

투명해야�한다�

설명할�수�있어야�한다�

n 연방거래위원회(FTC)� 2020년,� AI� 및� 알고리즘� 사용(Using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� and� algorithm)19)

2021년� '기업� AI� 사용의� 진실과� 공정성,� 그리고� 평등을� 위하여’란� 글을� 통해� 대대

적인� 알고리즘� 규제를� 예고.� FTC는� 2020년� ‘AI� 및� 알고리즘� 사용(Using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� and� algorithm)’이란�보고서를�통해� 5대� 지침을�제시20)

-� 투명성:� 민감한�데이터�수집�때� 투명하게�공개하고�소비자를�기만하지�말� 것.

-� 설명가능성:� 결정에�대한�구체적인�이유�설명하고�영향을�미친�요인�공개.

-� 공정성:� 인종,� 종교,� 국적,� 성별에�따른�차별�금지.� 공정한�결과�보장.

-� 견고성� 및� 실증적� 타당성:� 정보의� 정확성과� 최신성을� 유지할� 것.� 이와� 관련한� 명

문화된�정책과�절차�마련.

-� 책임성:� 대표성,� 편향성� 보정� 가능성에� 대한� 자가� 점검� 실시� 의무화.� 무단이용이

나�악용�가능성�차단.

n 백악관� 2021� Americans� Need� a� Bill� of� Rights� for� an� AI-Powered� Worl

d21)

바이든행정부� National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Research� Resource� Task� Force� 운

영

19)�

https://www.ftc.gov/news-events/blogs/business-blog/2020/04/using-artificial-intelligence-algorit

hms

20)� U.S.� FTC,� “Using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and� Algorithms”,� 2020,� https://www.

ftc.gov/news-events/blogs/business-blog/2020/04/using-artificialintelligence-algorithms�
21)� 미국�백악관� OSTP�

https://www.whitehouse.gov/ostp/news-updates/2021/10/22/icymi-wired-opinion-americans-nee

d-a-bill-of-rights-for-an-ai-powered-world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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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시대�권리장전�제정�필요성�강조,� 준비중

2)� 중국

n 2017년� 7월� 차세대�인공지능�개발계획�발표

이� 계획의� 핵심� 목표는� 2020년까지� 중국의� 인공지능� 산업� 경쟁력을� 세계� 최고� 수

준으로� 끌어올리는� 것,� 이� 계획은� 주로� 인공지능� 기술의� 개발과� 경제� 성장을� 조준하고�

있는데,� 이러한�맥락�안에서�인공지능�규제�문제를�다루고�있음.�

구체적으로� AI� 개발계획의� 4대� 지도�원리로�기술�주도(Technology-led),� 시스템� 배

치(Systems� layout),� 시장� 주도(Market� dominant),� 오픈� 소스� 및� 개방(Open-source�

and� open)을�채택

인공지능� 규제에� 관한� 세부� 전략� 목표,� 제1단계는� 2020년까지� 인공지능이� 적용되

는� 일부� 분야에� 대한� 인공� 지능� 윤리규범,� 정책� 및� 규제를� 확립하고,� 제2단계는� 2025

년까지� 인공지능�법,� 규제,� 윤리규범� 및� 정책� 체계와� 보안� 평가제도,� 통제� 능력� 등을� 구

축하고,� 마지막으로�제3단계는� 2030년까지�보다� 포괄적인� 인공지능�법,� 규제,� 윤리규범�

및� 정책�체계를�확립�

2018년� 1월에는�국가� 인공지능�표준화�그룹과� � 국가�인공지능�전문가�자문단을�구

성

n 2019년�베이징�인공지능�원칙(Beijing� AI� Principles)22)�

중국과기부� 지원� 연구자들로� 구성된� Beijing� Academy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

(BAAI),� 대학,� 기업�등� 참여

인공지능의�건전한�개발을�통해�운명을�공유하는�공동체의�형성을�지원하고,� 인간과�

자연에게�유익한�인공지능의�실현을�요청

Research� and� Development

Do� Good:� AI� should� be� designed� and� developed� to� promote� the� progress�

of� society� and� human� civilization,� to� promote� the� sustainable� development� of�

nature� and� society,� to� benefit� all� mankind� and� the� environment,� and� to�

enhance� the� well-being� of� society� and� ecology.

For� Humanity:� The� R&D� of� AI� should� serve� humanity� and� conform� to�

human� values� as� well� as� the� overall� interests� of� mankind.� Human� privacy,�

22)�

https://www.baai.ac.cn/news/beijing-ai-principles.html?FBCLID=IWAR2HTIRKJXXY9Q1Y953H-2P

MHL_BIR8PCSIXHO93BTZY-FPH39VV9V9B2E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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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gnity,� freedom,� autonomy,� and� rights� should� be� sufficiently� respected.� AI�

should� not� be� used� to� against,� utilize� or� harm� human� beings.

Be� Responsible:� Researchers� and� developers� of� AI� should� have� sufficient�

considerations� for� the� potential� ethical,� legal,� and� social� impacts� and� risks�

brought� in� by� their� products� and� take� concrete� actions� to� reduce� and� avoid�

them.

Control� Risks:� Continuous� efforts� should� be� made� to� improve� the� maturity,�

robustness,� reliability,� and� controllability� of� AI� systems,� so� as� to� ensure� the�

security� for� the� data,� the� safety� and� security� for� the� AI� system� itself,� and� the�

safety� for� the� external� environment� where� the� AI� system� deploys.

Be� Ethical:� AI� R&D� should� take� ethical� design� approaches� to� make� the�

system� trustworthy.� This� may� include,� but� not� limited� to:� making� the� system�

as� fair� as� possible,� reducing� possible� discrimination� and� biases,� improving� its�

transparency,� explainability,� and� predictability,� and� making� the� system� more�

traceable,� auditable� and� accountable.

Be� Diverse� and� Inclusive:The� development� of� AI� should� reflect� diversity� and�

inclusiveness,� and� be� designed� to� benefit� as� many� people� as� possible,�

especially� those� who� would� otherwise� be� easily� neglected� or� underrepresented�

in� AI� applications.

Open� and� Share:It� is� encouraged� to� establish� AI� open� platforms� to� avoid�

data/platform� monopolies,� to� share� the� benefits� of� AI� development� to� the�

greatest� extent,� and� to� promote� equal� development� opportunities� for� different�

regions� and� industries.

Use

Use� Wisely� and� Properly:� Users� of� AI� systems� should� have� the� necessary�

knowledge� and� ability� to� make� the� system� operate� according� to� its� design,�

and� have� sufficient� understanding� of� the� potential� impacts� to� avoid� possible�

misuse� and� abuse,� so� as� to� maximize� its� benefits� and� minimize� the� risks.

Informed-consent:� Measures� should� be� taken� to� ensure� that� stakeholders�

of� AI� systems� are� with� sufficient� informed-consent� about� the� impact� of� the�

system� on� their� rights� and� interests.� When� unexpected� circumstances� occur,�

reasonable� data� and� service� revocation� mechanisms� should� be� established� to�

ensure� that� users'� own� rights� and� interests� are� not� infring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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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� and� Training:� Stakeholders� of� AI� systems� should� be� able� to�

receive� education� and� training� to� help� them� adapt� to� the� impact� of� AI�

development� in� psychological,� emotional� and� technical� aspects

n 중국정부,� 차세대� AI� 윤리규범�수립� (中�과학기술부,� 2021년� 9월)23)

중국� 과학기술부� 산하� ‘국가� 차세대� 인공지능� 거버넌스� 전문위원회(国家新⼀代⼈⼯
智能

治理专业委员会)’가� AI� 윤리규범을�수립.� 동� 위원회는� AI� 관련� 법률,� 정책,� 표준,� 사
회문제� 연구� 강화� 및� 국제� 협력� 확대를� 위해� ’19.2월� 설립된� 위원회로� 대학교,� 연구소,�

기업의� AI� 관련�전문가�등으로�구성

총칙,� 관리� 규범,� 연구개발� 규범,� 공급� 규범,� 사용� 규범,� 조직� 및� 시행의� 6장� 25개�

조항으로�구성.

AI� 윤리규범은�

인류� 복지� 증진� /공평성과� 공정성� 강화� /개인정보보호� 및� 데이터보안� /통제가능성�

및� 신뢰가능성�확보� /책임�강화� /윤리적�소양�제고

(1)� Enhance� human� well-being.� Adhere� to� people-oriented,� follow� the�

common� values� of� mankind,� respect� human� rights� and� the� fundamental�
interests� of� mankind,� and� abide� by� national� or� regional� ethics.� Adhere� to� the�

priority� of� public� interests,� promote� harmony� and� friendship� between� man� and�

machine,� improve� people's� livelihood,� enhance� the� sense� of� happiness,�

promote� sustainable� economic,� social� and� ecological� development,� and� jointly�

build� a� community� with� a� shared� future� for� mankind.�

(2)� Promote� fairness� and� justice.� Adhere� to� inclusiveness� and� inclusiveness,�

effectively� protect� the� legitimate� rights� and� interests� of� all� relevant� subjects,�

promote� fair� sharing� of� the� benefits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in� the� whole�

society,� and� promote� social� fairness� and� justice� and� equal� opportunities.� When�

providing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products� and� services,� we� should� fully� respect�

and� help� disadvantaged� groups� and� special� groups,� and� provide� corresponding�

alternatives� as� needed.�

(3)� Protect� privacy� and� safety.� Fully� respect� the� rights� of� personal�

information� to� know� and� consent,� handle� personal� information� in� accordance�

with� the� principles� of� lawfulness,� fairness,� necessity,� and� integrity,� protect�

23)� http://www.most.gov.cn/kjbgz/202109/t20210926_177063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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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rsonal� privacy� and� data� security,� and� must� not� damage� the� legitimate� data�

rights� of� individuals,� and� must� not� illegally� collect� and� use� individuals� by�

stealing,� tampering,� leaking,� etc.� Information� must� not� infringe� on� personal�

privacy.�

(4)� Ensure� controllability� and� credibility.� Ensure� that� humans� have� full�

autonomous� decision-making� power,� the� right� to� choose� whether� to� accept�

the� services� provided� by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,� the� right� to� withdraw� from� the�

interaction� with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at� any� time,� and� the� right� to� suspend� the�

operation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systems� at� any� time� to� ensure� that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� is� always� under� human� control.�

(5)� Strengthen� responsibility.� Insist� that� human� beings� are� the� ultimate�

responsible� subject,� clarify� the� responsibilities� of� stakeholders,� comprehensively�

enhance� the� sense� of� responsibility,� introspect� and� self-discipline� in� all� links� of�

the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life� cycle,� establish� an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

accountability� mechanism,� and� do� not� evade� responsibility� review� or�

responsibilities.�

(6)� Improve� ethical� literacy.� Actively� learn� and� popularize� artificial�

intelligence� ethics� knowledge,� objectively� understand� ethical� issues,� and� do� not�

underestimate� or� exaggerate� ethical� risks.� Actively� carry� out� or� participate� in�

the� discussion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ethical� issues,� deeply� promote� the�

practice� of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� ethical� governance,� and� improve� the� ability� to�

respond.�

-� 기본�규범�외에� AI와� 관련된�관리,� 연구개발,� 공급,� 사용�등� 특정�활동에�관한� 18

개� 항목의구체적�윤리�요건을�마련

-� 정부�부처,� 기업,� 대학교,� 연구소,� 학회�등�관련기관�또한�동� 규범�및� 기관별�현황

에

입각하여�구체적인�윤리�규범과�관련�조치를�수립하도록�명시24)

4.� 시사점

24)� kita� 산업기술동향워치.� 2021년.� 19호.� 중국,� 차세대� AI� 윤리규범�수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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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� 인공지능산업� 진흥과� 공익� 및� 개인권리� 보호를� 동시에� 추구,� 균형점이� 어떻

게� 형성될� 것인지� 지켜보아야,� 특히� 최근� 바이든� 정부� 인공지능에� 대한� 규제� 강화� 움직

임�보이고�있어�현재�준비중인�인공지능�규제�최종안이�어떻게�나올지�관심

중국은� 인공지능을� 통해� 경제성장� 국제� 경쟁력� 확보� 소셜거버넌스� 등� 다양한� 목적�

동시� 추구,� 개인정보보호� 데이터규제� 강화라는� 현실� 속에서� 인공지능� 윤리규범의� 내용

은� 서구에서� 제시된� 것과� 유사.� 인공지능� 규범에서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큰� 차이를� 인지하기

는� 어려움.� 이를� 어떻게� 해석해야� 할지?� 규범의� 국제표준� 추구?� 현실과의� 괴리와� 간극

을�어떻게�좁혀가려하는지?

왜�많은�인공지능�규범이�난립하고�있으며�이것의�의미는�무엇인가

현재� 약� 150여개� 인공지능� 규범이� 존재한다고� 알려짐.� 이는� 인공지능기술� 규제� 필

요성에�대한�광범위한�합의를�반영

그러나�규범은�강제력을�지닌�법�보다는�원칙을�표명한�연성법인�경우가�대부분

연성법만으로도� 기술의� 발전� 방향에� 일정부분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기는� 하지만� 원칙

에�위반되는�활용을�막거나�제재하는�효과를�발휘하지는�못할�것이라는�문제가�제기됨.� �

글로벌� 수준에서� 합의에� 토대한� 강제력을� 가지는� 인공지능� 국제규범이� 형성될� 것인

가�아니면�다양한�규범의�공존�상태가�될� 것인가?

현재� 상황에서� 보면� 다양한� 규범의� 공존,� 경쟁� 및� 갈등이� 예상됨.� 이는� 다른� 부문,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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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컨대� 사이버안보� 부문에서� 보이는� 바와� 비슷.� 각� 국,� 특히� 미국� 중국� 유럽� 측은� 각자

에게� 유리한� 논의의� 장을� 형성하고� 국가주권이나� 기존� 국제법� 적용� 여부를� 두고� 갈등�

중.� 인공지능� 규범은� 현재� 인공지능� 기술의� 초기단계를� 반영하여� 매우� 추상적� 수준에서�

논의되고� 있음.� 그러나� 자율주행,� 금융,� 의료,� 광고,� 구매,� 국방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에서� 인

공지능의� 활용이� 확대되면서� 구체적인� 문제들이� 제기될� 것으로� 예측,� 이에� 따라� 규범�

역시� 부문별로� 보다� 구체적으로� 변화되어� 갈� 것으로� 보임.� � 개인정보보호법,� 인권� 등과�

연계되며�발전하는�추세

미국과�중국은�인공지능�규범을�두고�어떤�부분에서�특히�갈등을�겪게�될� 것인가?

현재까지� 인공지능� 규범에서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대립과� 견제가� 가시화되지� 않고� 있는�

상황

그러나� 인공지능� 기술의� 활용이� 보다� 보편화되면서� 잠재적� 충돌� 이슈� 부상할� 가능

성.

현재의� 관점에서� 보면� 양� 국� 모두� 인공지능� 기술을� 인간이� 통제해야� 하고,� 기술이�

특정� 사회집단에� 대한� 편견� 등을� 최소화하고� 안전하게� 활용되어야� 한다는� 점에서는� 이

견이�없을�것으로�생각됨.� 그러나�데이터에�대한�통제와�권리�주권,� 개인의�보편적�인권�

및� 프라이버시와� 공익� 사회통제의� 충돌,� 군사� 부문에서의� 활용� 등에서는� 양� 사회의� 정

치사회문화적� 특성을� 반영한� 잠재적� 갈등이� 부상할� 가능성이� 높은� 상황.� 이러한� 갈등이�

특히�인공지능�부분에서�어떻게�드러날지�관찰�필요

한국의�인공지능�규범

인공지능�국가전략(2019년� 12월)과� 인공지능�윤리기준(2020년12월)� 발표

[최고�가치]� 윤리기준이�지향하는�최고�가치를� ’인간성(Humanity)’으로�설정

[3대� 기본원칙]� 인공지능의�개발�및� 활용�과정에서의� ‘인간성(Humanity)’� 구현을�

위한�①인간의�존엄성�원칙,� ②사회의�공공선�원칙,� ③기술의�합목적성�원칙

[10대�핵심요건]� 3대�기본원칙의�실천･이행을�위한�①인권�보장,� ②프라이버시
보호,� ③다양성� 존중,� ④침해금지,� ⑤공공성,� ⑥연대성,� ⑦데이터관리,� ⑧책임성,� ⑨

안전성,� ⑩투명성

인공지능� 법･제도･규제� 정비� 로드맵(2020년12월)을� 통해� 관계부처� 소관� 30개� 과
제�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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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�중심이�되는�인공지능을�위한�신뢰할� 수� 있는�인공지능�실현�전략(안)(2021

년� 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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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� 디지털�무역�질서와�대응전략� |� 강하연(KISDI)

1.� 디지털�경제의�부상,� 상품과�서비스의�디지털화

�ㅇ� WTO-UNCTAD에� 의하면� 2008년도� 금융위기� 이후� 글로벌� 무역의� 질적� 변화

가�가속화됨-�컴퓨팅�기반,� 즉� 디지털화된�재화의�무역이�늘어남

� � � � -� 특히�연평균� 5.4%�상승세의�디지털�기술�기반�서비스무역

� � � -� WEF(2019)에� 의하면�향후� 10년간� 15%�이상� 증가할것으로�전망하고�있으며�

Covid19� 이후�더욱�가속화�될것으로�보임

ㅇ� OECD에� 의하면� Covid19� 이후� 디지털� 무역의� 증가세가� 엄청� 가파르며,� 국경간�

전자상거래가�국내�전자상거래의�약� 2배의�증가세를�보임25)

� � � -� Covid-19� 발생� 이후� 전자상거래� 주문은� 전년� 대비� 유럽에서� 50%,� 아시아·태

평양에서� 70%,� 북미에서� 120%�증가세

� �

25)� OECD� Policy� Responses� to� Coronavirus(20.7.7),� Leveraging� digital� trade� to� fight� the�

consequences� of� COVID-19,�

https://www.oecd.org/coronavirus/policy-responses/leveraging-digital-trade-to-fight-the-conseque

nces-of-covid-19-f712f404/

https://www.oecd.org/coronavirus/policy-responses/leveraging-digital-trade-to-fight-the-consequences-of-covid-19-f712f404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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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� 출처:� OECD� Policy� Responses� to� Coronavirus(2020.7.7),� Leveraging�

digital� trade� to� fight� the� consequences� of� COVID-19

2.� 글로벌�경제�디지털화의�동인은�데이터�

�

� o� 디지털� 무역은� ‘인터넷을� 통해� 전달되는� 상품과� 서비스의� 거래’로� 정의� (USITC�

2014,� 맥킨지� 2017).26)�

� � � -� 세분화하여� 들여다보면� 무역의� 형태,� 지역과� 대상에� 따라� 개념적� 구분이� 가능

하지만,� 광의의� 개념으로� 보면,� 디지털� 무역은� 데이터� 이동을� 기초로� 하는� 국가간� 경제

활동�전반

� � <표� >� 디지털�무역의�유형과�예시

26)� 이외에도� OECD,� WB차원의�정의가�있으나�대동소이하다.

� 지

역

거래

대상
� � � 디지털무역�형태

전

달

방

식

� � � � � �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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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o� 지난� 20여� 년간의� 무역규범� 논의를� 종합해보면,� WTO차원에서� 논의/도입된� ‘전

자적전송물의�무관세화’,� ‘디지털재화의�비차별대우’,� ‘전자서명’과� ‘전자인증’� 등� +� 미국이�

주도적으로� 추진한� FTA� 및� RTA차원에서� 도입된� ‘개인정보� 보호’,� ‘온라인소비자� 보호’,�

‘스팸� 규제’� (디지털무역� 신뢰� 증진)� � 그리고� ‘데이터의� 국경간� 이전의� 자유화’,� ‘설비의�

현지화� 요구� 금지’,� ‘소스코드� 공개� 요구’� 금지,� ‘인터넷� 접근과� 이용� 자유화’� (디지털무역

장벽�해소)� 등으로�구성.�

국내

상품

국내�디지털�상품� 무역

(국내에서만� 발생하는� 인터넷을�

통한� 상품�매매)

대

면

쿠팡,� 11번가� 등�

온라인쇼핑

비

대

면

비대면�배송� (무인택배�등)

서비스

국내�디지털�서비스�무역

(국내에서만� 발생하는� 인터넷을�

통한� 서비스�매매)

대

면

온라인� 주문,� 대면서비스:� 숙박,�

의료,� 학원�등

비

대

면

(교육)� 온라인강의�에듀테크

(금융)� 비대면�금융�전자결재

(의료)� 원격의료�스마트헬스

(사업)� 화상회의�

(여가)� 언택트� 시네마,� 무관중� 스

포츠,� 전시,� 공연,� 게임

국경

간

상품

국경간�디지털�상품�무역

(국가-국간� 간� 발생하는� 인터넷

을�통한� 상품�매매)

대

면
인터넷을�통한� 상품�수출

비

대

면

비대면� 국제� 택배� 서비스� (Fedex,�

DHL)

서비스

국경간�디지털�서비스�무역

(국가-� 국가� 간� 발생하는� 인터넷

을�통한� 서비스�매매)

대

면

온라인� 주문,� 대면서비스:� 숙박(해

외여행),� 어학연수�등

비

대

면

국경간�서비스�공급� � (인터넷)방식

의� 교육,� 금융,� 콘텐츠(음악),� 사

업,� 의료서비스,� 검색서비스,� 클라

우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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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->� 데이터�이동을�기초로�하는�국가�간�경제활동을�촉진하는�규범원칙

3.� 글로벌�무역질서와�데이터

�

o� 데이터의�국경간�이동� (데이터�자유화)

� -� 데이터가� 주목받는� 이유는� 디지털� 기술� 진화로� 양과� 질� 모두에서� 과거보다� 훨씬�

더� 풍부하고� 가치있는� 데이터가� 발생하고� 있고,� 이러한� 데이터가� 혁신� 및� 가치창출의�

중요한�자원이기�때문

� -� 전� 세계적으로� 발생하는� 데이터의� 가파른� 상승세� 주목해야.� IDC는� 클라우드,� 데

이터센터,� 기업서버,� IoT,� 단말기� 등� 다양한� 곳에서� 발생하는� 데이터의� 총합을� Global�

Datasphere로� 정의하고� 그� 규모를� 2019년� 45ZB에서� 2025년에는� 175� ZB로� 성장할

것으로�예측�

� -� 데이터는� 모든� 기업활동의� 핵심� 투입� 요소로� 자리� 잡았으며� 과거� 경제활동에서�

석유와�같은�역할

� -� 석유와�마찬가지로�추출,� 정제의�과정을�거쳐�시장에서�거래가�되며�사유재의�성

격을�갖고�있음�

� -� 한편� 데이터는� 석유와� 달리� 비경합성(non-rivalry)를� 갖기� 때문에� 다른� 사람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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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을� 저해하지� 않으며� 많은� 사람들이� 사용할� 수� 있고,� 사용해도� 소멸되지� 않으며� 재

사용�및�동시다발적�사용이�가능.�

� � -� 범위의� 경제� (economy� of� scale)의� 특성� 때문에� 데이터를� 많이� 모을수록� 이

득,� 또한� 데이터가� 통합,� 연계되어� 사용될� 경우� 새로운� 발견/혁신이� 가능,� 긍정적� 외부

효과를� 발생시킬� 수� 있음.� (플랫폼� 기업들이� 인접시장으로� 영역을� 넓히고� 있는� 이유� 중�

하나는�다양한�분야의�데이터를�접하면서�발생하는�새로운�가치가�창출되기�때문)

� -� 데이터는� 무한활용� 가능하다는� 장점� 때문에� ‘데이터의� 자유로운� 활용’을� 통해� 사

회적� 부가� 극대화될� 것이라는� 기대� -� >� 데이터의� 자유로운� 활용에� 대한� 논리적� 근거로�

사용

� o� 그런데�데이터가�과연� tradable� 한것인지?

� -� 다른� 경제적� 자원과� 달리� 데이터는�명확한� 재산권(소유권)� 부여가� 어렵기�때문에�

데이터에서� 발생하는� 가치의� 분배나� 경제적� 효율성을� 둘러싸고� 개인과� 기업,� 기업과� 기

업,� 기업과�정부�간� 갈등이�야기

� � � � ·민간에서� 추출한� 데이터는� 사유재,� 공공분야서의� 데이터는� common� good?�

개인�데이터는?�거래가능한가?� 상업적�가치를�어떻게�부여하지?�

� � -� 너무� 다양한� 데이터:� 개인정보부터� 기업의� 투자에� 의해� 생성되는� 데이터� (구글�

맵),� 기존�데이터를�활용하여�새롭게�생성하는�추론데이터�등� 데이터의�종류가�다양하고�

데이터� 이용에의� 외부성이� 존재하는� 배경에서� 데이터로부터� 창출되는� 경제적� 이익을� 어

떻게�배분할것인가의�문제�

� -� 데이터의� 가치� 측정의� 문제.� 데이터의� 이용에� 있어� (+)� 외부성과� ()� 외부성이�

동시에� 존재하는데,� +의� 외부성은� 데이터가� 다른� 데이터와� 결합될� 때� 그� 유용성이� 증대

하기� 때문에� 발생;� 증대효과도� 수확체증� 또는� 추확체감� 둘� 다� 가능.� -의� 외부성은� 프라

이버시� 침해,� 데이터의� 재산권� 문제� 등� 사회적� 피해나� 비용이� 발생하는� 경우를� 생각해

볼�수� 있음

� � � � 한편� 데이터의� 미래� 가치는� 가변적이고� 예측이� 어렵다보니� 다른� 재화와� 비교하

여�가치�산정이�쉽지�않음

� -� 데이터� 무역의� 측정의� 문제:� 데이터의� 범주� 문제,� 데이터를� 취급하는� 기업/산업

을� 특정하는� 문제� 해결� 없이� 무역� 규범의� 적용이� 쉽지� 않음� (특히� 시장개방/양허의� 기

술적�난관�봉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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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->� 데이터를� 한� 종류의� 재화처럼� tradable� 한� 것으로� 취급하는게� 가능할까.� 글

로벌� 무역규범은� 기업� 데이터� 관점에서만� 설계됨.� 다양한� 유형의� 데이터� 거래를� 무역규

범의�틀�내�포괄하기�쉽지�않을�수도

� � �

� o� 몇� 개� 플랫폼이�전� 세계�데이터를�과다�보유/독점하고�있는�현실

�

� -� 일반적으로� 기업들이� 데이터의� 수집,� 가공,� 이용에� 있어� 소요되는� 컴퓨팅� 자원,�

투자,� 유지비용� 등� 초기� 비용이� 상당히� 높지만,� 이후� 데이터를� 사용할수록� 한계비용은�

낮아서�데이터를�확보하는데�투자한�민간�기업은�비용�보전�및� 이익�창출을�위해�제3자

가�자사�데이터를�접근하는�것을�통제/관리할�동기를�갖는다.�

� -� 특히� 플랫폼� 기업의� 경우,� 초기� 구축� 비용은� 클� 수� 있으나� 이후� 이용자� 규모에�

비례하여� 한계비용이� 0에� 수렴하는� 특징이� 있는� 만큼,� 임계규모를� 달성하기� 위한� 엄청

난� 초기� 비용을� 치루면서� winner� takes� most� 행보를� 보임.� 임계규모를� 넘어선� 플랫폼

들은� 이용자를� 모으기가� 쉬워지고� 이를� 기반으로� 향상된� 플랫폼� 서비스를� 제공하고,� 이

를�이용하기�위하여�이용자들이�다시�플랫폼으로�모이는�구조

� � � � ※� 이러한� 현상은� 인터넷을� 기반으로,� 글로벌하게� 나타남.� 전통적� 오프라인� 시

장은� 지리적� 위치,� 운송� 비용� 등� 효율성의� 범위에� 제약이� 있었지만� 디지털� 플랫폼들은�

그런�영향을�받지�않기�때문

� � -� 플랫폼의� 네트워크효과� 때문이� 일부� 플랫폼의� 시장지배력은� 더욱� 공고해질것으

로� 전망됨.� 전� 세계� 이용자들이� 특정/일부� 몇� 개의� 플랫폼으로� 모임� (7개� 플랫폼이� 전�

세계�데이터�시장의� 2/3을�차지)� � �

� � ->� � 플랫폼� 기업들의� 데이터� 독점/� 특정� 지역으로의� 데이터� 쏠림/편향� 이슈�

(gatekeeper화� 현상)� � 무역규범�차원에서�다루어지지�않음

� 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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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o� 데이터를� 사유재로� 간주하는� 미국.� 공공재로� 간주하는� 중국.� 인프라로� 간주하는�

유럽.�

� � � -� 거대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기업들이� 있는� 미국은� 데이터를� 사유재로� 간주,� 데이터의�

수집,� 거래,� 활용에�대한�정책적�개입을�최소화하고�있음

� � � -� 중국은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� 등� 거대� 플랫폼을� 보유하고� 있음에도� 불구,� 이들� 기

업을� 통제하여� 특정� 유형의� 데이터를� 국가가� 강제로� 수집� (의료� 데이터)하거나� 특정� 유

형의�데이터�수집을�불허하는�등� 국가�통제하에�두고자�함

� � � -� 유럽은� 데이터의� 활발한� 수집과� 활용에� 전제되는� 데이터� 신뢰를� 향상시키는데�

정책적�포커스를�두고있으며,� 유러피언�혁신의�기반�인프라로�간주

� � � � ->� 미국은�데이터의�자유로운�활용/� 국경간�이동�촉진을�목표로�함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유럽은�데이터의�신뢰,� 개인정보의�보호,� 유럽역내�데이터�보호를�선호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중국은� 공공정책적�목표� (국가안보,� 보안)를� 이유로� 데이터�규제권한�확보추

구

� �

� -� 국가간� 상이한� 데이터� 정책� 목표가� 존재하는� 배경에서� 데이터� 자유화� 규범의� 확

립은� 쉽지� 않음.� 데이터의� 국경간� 이전� 보장� 의무� vs.� 공공정책� 목적상� 필요한� 경우에�

한하여� 예외를� 인정하는� 규정� (보통� LPPO:Legitiate� Public� Policy� Objective� 규정으로�

불림)간�간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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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※� 미국은� 당국의� 예외권한의� 적용� 범위를� 최대한� 축소하고자� 하지만� 미국을�

제외한� 나머지� 국가들은� 자국정책� 재량권의� 축소를� 반기지� 않는� 현실.� 미국이� 주도한�

USMCA나� 미-일디지털무역협정에는� LPPO의� 범주가� 매우� 협소하여� 당국의� 정책재량권�

행사가�매우�어렵게�설계되어�있으나,� RCEP은� LPPO의�유연한�해석이�가능.�

o� 데이터�현지화�이슈

-� � 금융분야에서�가장�많이�발견됨

� � � 금융� 건전성� 규제목적상� 규제당국은� 금융정보를� 당사국내에� 보관/저장하도록� 요

구� (금융규제시�활용이�가능하도록)�

� � � 인도-� 2018� payment� systems� operators� (결제시스템� 사업자)에게� 자국� 내� 금

융정보를�보관하도록�하는�강제규정을�둠.� �

� � � 중국-� 보험분야에� 데이터현지화� 요건.� 터키-� 데이터� 현지화� 요건을� 이유로�

paypal은�서비스를�철수함

-� 사이버보안�분야-� 데이터현지화�요건을� 통해� 불법적/미승인� 데이터� 접근위험을�줄

일�수� 있다는�논리

� � � 중국-사이보보안법은� 사업자의� ‘필수� 정보� 인프라� (critical� information�

infrastructure)’� 에� 접근할� 수� 있게� 하는� 소스코드의� 제공� 및� 데이터의� 중국내� 보관을�

요구

-� 온라인�콘텐츠�보호� (문화적,� 종교적�사유)�

� � � 이란-� ‘halal� internet’

� � � 중국-� 전세계� 탑� 25개� 웹사이트� 중� 11개� 사이트에� 대한� 접근을� 봉쇄.� 약� 3000

개의� 외국� 사이트� 접근� 불가.� 중국� 공산당에� 비판적인� 콘텐츠에의� 접근을� 막기� 위한� 조

치

� � � 베트남-� 2018년� 사이버보안법:� 베트남� 공산당� 또는� 정부를� 비판하는� 온라인� 콘

텐츠의� 차단을� 목적으로� 베트남인의� 개인정보� 및� 사용자� 정보를� 베트남� 영토내에� 보관

하도록�요구.� 베트남�정부를�비판하는�콘텐츠�또는� ‘defamatory� propaganda’의� 차단�

� � � Joshua� P.� Meltzer.� 2019.� A� WTO� Reform� Agenda;� Data� Flows� and�

international� � � � � � regulatory� cooperation� Brookings� Global� Economy� and�

Development� Working� Paper� 130

� � � � �

o� � 개인정보�보호�정책의�파편화�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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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-� 미국은� 개인정보보호를� 위한� 일반법이� 부재하고,� 분야별� 특별법� 및� 州법� 차원으

로�프라이버시를�규율

� -� 유럽은� 개인의� 정보주권� 개념에� 기반한� 개인정보보호� 일반법� (GDPR)제정� 이후�

최근에는� 플랫폼� 사업자를� 규제할� 디지털서비스� 법안� 패키지를� 발의� (20년� 12월�

Digital� Market� Act,� Digital� Service� Act,� Digital� Governance� Act� 발의,� 입법논의�

추진�중)�

� -� 중국은� 네트워크안전법과� 등을� 통해� 국가안보� 또는� 자국민� 보호를� 이유로� 외국

사업자에�대한�다양한�제약을�두고�있음,� 중국내�수집한�개인정보의�역외이전�금지

� -� 미국은� 디지털� 무역협정� 내� 개인정보보호� 규정에서� 규제조치의� 목적성에� 부합하

는� 필요성과� 위험� 수준에� 상응하는� 비례성� 원칙을� 강조하고�상업적� 이익에� 피해를� 주지�

않는�최소한의�개인정보보호�법제도를�강조하지만,� 유럽,� 중국� 등� 국가들은� 자국의�개인

정보보호� 법제도의� 수준을� 다른� 국가들도� 따를� 것을� 요구하는,� 소위� 국내법의� 역외적용

을�주장하는�상황

� ->� 개인정보보호� 규제는� 여타� 규제와� 비교� 시� 해당� 국가의� 사회문화적� 맥락에서�

형성되기� 때문에� 국가간� 상호호환성� 또는� 상호운영성의� 확보가� 쉽지� 않음.� 무역규범� 차

원에서의�개인정보보호�규정과�데이터�자유화�규정의�균형적�양립이�가능한가?

� � ->� 국가별� 개인정보보호� 제도의� 상이함이� 데이터� 기반� 글로벌� 무역질서� 수립에�

제약?

o� � EC� 데이터�정책� (데이터�거버넌스�법안� Data� Governance� Act)

�

� -� 20년� 12월� EC는� 데이터� 거버넌스� 법안� (외� 2개� 법안)을� 발표.� 동� 법안은� 경제

적�자원으로서의�데이터의�이용에�대한�유러피언�정책�프레임워크를�제공하고�있음

� � -� 유럽� 차원의� 데이터� 공간을� 창출,� 유럽� 차원의� 단일� 데이터� 시장� 및� 이용을� 위

하여�민간�및� 공공�데이터�이용�조건을�규정한�법

� � -� 기업과� 개인간� 데이터� 이용을� 중개하는� “trusted� intermediaries’� 즉� 신탁중개�

및� 공공이익을� 위한� 개인� 데이터의� 이용� 등� 특정� 목적을� 위해� 사용하는� 민감� 데이터를�

포함한�다양한�데이터의�재사용(reuse)� 및� 촉진� (data� altruism)� 개념을�제시

� � -신탁중개는� 데이터를� 통한� 이익� 추구를� 방지하고� 개방과� 협력의� 방식으로� 데이

터� 이용자간� 공유를� 활성화하여� 특정� 기업의� 시장지배력� 강화를� 방지하는,� 신탁� 위임의�

의무를�갖는�공인된�중개자� (authorised� intermediar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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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-� data� altruism,� 즉� 데이터� 이타를� 촉진하기� 위해� 개인과� 민간이� 공공목적을� 위

해� 자기의� 데이터를� 이용할� 수� 있게� 하는� 표준� 프레임워크� 제시� (무료� 또는� 유료� 데이

터의� 이용� &� 제3자의� 데이터� 접근을� 허용한� 데이터� 이용조건을� 규정할� 프레임워크를�

제시함)

� � -� 데이터� 공유� 서비스� 제공자를� 관리� 감독할� 감독기구,� 연구� 및� 데이터의� 재사용

에�관한�공정데이터�원칙�등도�포함

� � -� DGA가� 내포하고� 있는� 데이터� 지역주의� 강화:� 공공데이터의� 민간기업� 이용과�

관련하여�데이터처리를�유럽내에서만�허용,� 유럽내� 법인� 설립의무화�등� 조건을� 부여;� 지

불서비스� 제공자� (payment� service� provider),� 데이터� 전자네트워크� (electricity�

network� data),� 지능형� 운송시스템� (intelligent� transport� systems)� 등� 민간영역의� 데

이터�지역화�관련�규정과�상응

� � -� 동� 법안은� GDPR과� 함께� 데이터� 이용에� 관한� 글로벌� 스탠더드의� 한� 축이� 될�

가능성이� 있으며,� 국내외� 기업,� 각국� 규제당국의�데이터� 규제정책�등에� 영향을� 미칠것으

로� 예상.� 특히� 제3자에의� 데이터� 관리� 위임과� 같은� 아이디어는�민감데이터의� 공적� 목적�

이용�촉진�측면에서�주목받고�있음.�

� � ->� 유럽의�데이터�지역주의의�강화,� 유러피안�데이터�생태계�생성?�나비효과?

o� � 디지털�서비스�법안� (Digital� Service� Act� DSA)

� -불법� 또는� 잠재적� 해악� 콘텐츠의� 처리,� 제3차� 콘텐츠에� 대한� 온라인� 서비스� 제공

자의�책임(liability)� 및� 온라인상�이용자의�권리보호에�관한�규칙

� -호스팅� 제공자� 및� 온라인� 플랫폼은� 불법으로� 간주되는� 콘텐츠를� 통보(notify),� 내

부� 민원� 처리� 시스템을� 갖추어야� 하고,� 불법콘텐츠의� 처리권한을� 부여받은� 전문프로그

램을�통해� 불법� 콘텐츠� 삭제시� 신고의무,� 이용자� 사용제한,� 콘텐츠� 조정� 메커니즘,� 알고

리즘� 결정� 및� 사람의� 리뷰에� 대한� 정보� 공개,� 불법콘텐츠� 판매자� 추적을� 위한� 정보보유

/공유�의무�등

� -� 특히� 거대� 온라인� 플랫폼에게� 추가의무를� 지니게� 하여� 불법� 콘텐츠,� 프라이버시�

침해등에� 대한� 체계적� 대응의� 의무,� 이용자에게� 콘텐츠� 제공과� 관련한� 알고리즘� 세팅을�

수정할�수� 있는�옵션�등�투명성�보장�의무�등을�부과

의무� 위반시� 연� 매출� 6%까지�가능한� 과징금� 부과,� 지속적으로�의무위반시�전� 해의�

일평균�매출� 5%까지�부과하는�이행강제금�부과

DSA의� 의무는� 중개서비스,� 호스팅� 서비스,� 온라인� 플랫폼� 서비스,� 대규모� 온라인�

플랫폼� 서비스에�따라� 다르게� 적용하여�규모가� 크거나� 시장영향력이� 큰� 사업자에� 더�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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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�의무를�적용

o� 유럽의�플랫폼�규제와�통상법적�현안

� -� 디지털� 경제의� 특성상� EU역내� 플랫폼에� 한정된� 규제를� 통해서는� 효과를� 보기�

어려움.� 즉� 유럽이� 표방하는� 디지털법안은� GDPR처럼� EU역내� 고정사업장을� 두지� 않은�

모든�외국�플랫폼사업자에게도�예외없이�적용

� -� DGA는� 2가지�근본적�문제를�갖고�있음�

� � ①� GATS� 내국민대우�의무�위반�가능성

� � � � 해당법률이� GAFAM� 미국의� 빅테크� 기업� 견제를� 통해� 유럽역내� 경쟁기업을� 보

호하기� 위한� 의도에서� 비롯되었다는� 비판.� EU는� GATS� 일반예외조항� (제14조)을� 준용

할것으로�예상되지만�통상법리적�문제를�내포

� � � � ·GATS� 내국민대우� 위반여부를� 판단하기� 위한� 3개� 기준� -해당서비스의� 양허여

부,� 당국의� 조치가� 서비스공급에� 영향을� 미쳤는지� 여부,� 당국의� 조치가� 동종서비스공급

자에게�불리하지�않은�대우를�부여했는지�여부-으로�볼�때

� � � � DGA의� 적용을� 받는� 서비스� (호스팅서비스,� 8개� 핵심플랫폼서비스)가� 양허된�

것으로� 판단되고,� EU와� 미국사업자간�상호경쟁적�관계의�동종서비스가�제공되는�것으로�

판단되고,� DGA의� 적용으로� 미국플랫폼사업자들이� 주로� 게이트키퍼로� 지정되어� 해당법

의�의무를�준수해야�할� 것을�보임� (즉� 불리한�대우)

� � � � ·참고로� GATS� 일반예외를� 주장하기에� DGA는� 법적� 근거가� 약함� (DGA의� 목

적은� 공정하고� 경합적� 디지털플랫폼시장의� 구현이지,� GATS� 예외� 준용에� 해당하는�공공

질서유지,� 공중도덕�보호가�아님)

�

� � ②� 역외적용의�문제:� EU역내� 고정사업장이�없는� 외국사업자에게�플랫폼법의무�준

수를� 강제하는� 것� 그� 자체만으로도� 다자통상체제의� 근간을� 흔드는� 일방적� 조치.� 사전규

제에�해당하는� DGA�의�역외적용을� GATS차원에서�정당화할�수�있을지가�관건.

� -� � � WTO의� 역외적용� 조치에� 대한� 공식적� 입장은� ‘가급적� 자제하라’이다.� GATS�

일반예외� 조항을� 통해� 역외적용이� 정당화� 가능성을�열어두긴� 하였으나,� 개인정보보호법,�

경쟁법,� 지적재산권법� 등� 특정� 분야에서,� 관할권� 밖의� 경제주체의� 행위가� 자국� 경제에�

부정적인�효과를�분명하고�지속적으로�발생시키는�경우에만�예외적으로�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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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� EU의� 접근:� 통상법� 위반� 가능성� but� 데이터� 경제의� 강자로� 부상하는� 플랫폼에�

대하여� 공적� 책임을� 부과하겠다는� 의지.� 새로운� 패러다임� 제시를� 통해� 자국� 제도의� 글

로벌�확산�추구?

o� 디지털세�등�

� -� 거대� 테크� 기업에게� 부과하려는� 디지털세� 관련� 논의� 등은� 디지털� 무역규범� 밖에

서�다루어지고�있음

� � � OECD의� 국제조세개편안� (개별국의� 디지털세를� 철폐하는� 대신� 매출� 발생� 국가

에게� 다국적기업의� 고정사업장� 유무와� 상관없이� 기업에� 대한� 과세권� (글로벌� 최저법인

세)을� 부여)의� 타결에도� 인도� 등� OECD� 비회원국들은� 자국에서� 제대로� 세금을� 내지� 않

는다고�여겨지는�다국적�기업에게�디지털세를�부과하고자�함

� -� 미국� 또한� OECD의� 국제조세개편안에� 대하여� 의회� 비준을� 받아야� 하는데,� 디지

털세의� 전면� 폐지를� 요구하는� 미국� 내부� 상황을� 고려해� 볼� 때� 디지털세에� 대한� 합의를�

통한�디지털�무역원활화는�쉽지�않을�것으로�보임.�

�

4.� � 한국의�데이터�규제,� 데이터�무역질서�대응전략

� �

� o� 아직까지� 국내� 플랫폼� 규제� 논의는� 플랫폼� 사에서의� 공정경쟁� 또는� 행위규제에�

맞추어져� 있고� 아직� 데이터� 이동이나� 제3자의� 데이터� 접근등에� 관한� 규제의� 적절성� 관

련�본격적�논의는�없다고�봐야�함

� � � -� 참고로� 유럽의� 플랫폼� 규제는� 플랫폼의� 양면시장의� 특성을� 감안한� 포괄적� 접

근을� 하는� 반면,� 우리나라의�플랫폼� 규제� 논의는� 이용자와� 이용사업자(입점업체)에� 집중

되어�있고�플랫폼-이용자,� 플랫폼-이용사업자,� 플랫폼-플랫폼간�경쟁의�측면은�다루지�않

고�있음

� � � -유럽의� DMA처럼� 우리나라� 플랫폼과� 해외� 플랫폼간� 비대칭적� 시장영향력을� 고

려한�규제논의가�필요할�수도?

o� 최근�데이터3법이�통과되었으나,� 세부적�지침은�앞으로�마련해야�하는�상황

� -� 개인정보보호법이� 정비되었으나� 개인정보의� 비식별화와� 관련하여� 보다� 명확한�

법제의�마련을�통해�사업적�리스크�최소화가�필요한�상황

� � -� 데이터3법이� 위의� 논란을� 해소해주길� 기대하였으나� 충분하지� 못하다는� 산업계

의�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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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o� 인앱결제�이슈�등은�국내법의�역외적용의�문제,� 규제실효성의�논란.

� o� 외국�플랫폼(contents� provider� CP)의� 망사용료�논란

� o� 데이터�규제의�WTO� 의무�위반의�문제

� � � EU와� 달리� 우리나라는� 한미� FTA� 등을� 통해� 부가통신서비스의� 영역으로� 분류되

는�디지털서비스에�대한�전면개방을�한� 상황;�

� � � 온플법�등은�사실상의�국내규제에�해당되며� NT� 및�MA의무�위반여부�조심해야

� � � 외국� 플랫폼사업자를� 타깃으로� 하는,� 국내규제의� 역외규정� 문제로� 논란이� 확대

될�수� 있음

o� EU� 따라하기?

� � -� 따라하다가� 자국� 산업보호� 또는� 육성정책으로� 오해받을� 소지.� 한국은� 유럽만큼

의�경제적�정치적�맷집이�있을까.�

� � -� 관련�글로벌�담론에의�참여?�국내�규제정비,� 규제방향성�확립은?

� � -� 개인정보보호법제�정비�경험..

o� 새로운�패러다임은�새로운�틀에?

� -� 규범의� 수동적� 수용자가� 아닌� 적극적� 수용자� 역할?� 과거� WTO� 가입의� 경험,� 통

신서비스�시장의�개방� (WTO�통신서비스�협상,� 한미� FTA)->� 국내�법제도�정비의�기회

� -� 글로벌�규범�논의�적극�참여,� 연대와�협력을�통한�새로운� norm� 생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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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� 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과�대응�전략� |� 정용찬(KISDI)

1.� 머리말�

2.� 데이터�플랫폼의�정의와�속성

3.� 주요국의�데이터�전략

4.� 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의�특징과�대응� 전략

5.� 맺음말

1.� 머리말

산업혁명� 시대의� 석탄이나� 원유처럼� 4차� 산업혁명시대를� 이끌� 새로운� 형태의� ‘자산’

으로� 표현되던� 데이터는� 이제� ‘햇빛’으로� 표현되고� 있다(Economist,� 2020).� 데이터의�

중요성과� 역할이� 제조업,� 유통업,� 금융업,� 의료는� 물론� 농업이나� 어업에서도� 없어서는�

안� 될� 중요한� 자산으로� 활용되고� 있음을� 의미한다.� 특히� 데이터는� 그� 자체로도� 가치를�

지니고� 있지만� 분석과� 가공을� 통해� 디지털� 지식으로�변환되면� 더� 큰� 부가가치를�창출하

기� 때문에� 기업은� 물론이고� 공공� 부문도� 다량의� 좋은� 데이터를� 확보하는� 것을� 중요한�

전략�목표로�삼고�있다.� �

미국,� EU,� 일본� 등� 주요국은� 데이터의� 공유와� 활용을� 통해� 경제� 활성화를� 꾀하는�

한편� 증거(데이터)에� 근거한� 정책� 수립과� 평가를� 통해� 행정� 서비스의� 품질을� 높이는� 데�

사활을� 걸고�있다.� 특히� 코로나19의� 장기화는� 일하는� 방식과�공부하는�방식까지�변화시

켜� 디지털� 전환을� 가속화시키고�있으며� 이� 과정에서� 데이터� 경제� 체제는� 더� 공고해지고�

있다.�

새로운� 자원으로� 등장하고� 있는� 데이터를� 확보하기� 위한� 경쟁은� 기업� 차원을� 넘어

서� 국가� 간의�생존�경쟁,� 즉� 데이터�주권(Data� Sovereignty)� 차원으로� 전개되는�양상이

다(정용찬,� 2020).� 미국은� 민간에서� 형성된� 데이터� 거래� 시장과� 글로벌� 데이터� 플랫폼�

기업의� 성장에� 힘입어� 자유로운� 데이터� 이동을� 강조하는� 오픈� 전략을� 구사하고� 있다.�

이와� 함께� 데이터를� 전략적� 자산으로� 간주하고� 국가안보� 차원에서� 대중국� 견제를� 위한�

데이터전략을� 강화하고� 있다.� EU는� 미국� 중심의� 글로벌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기업의� 영향력�

견제를� 위해� GDPR� 발효,� 디지털서비스세(Digital� Service� Tax)� 도입과� 함께� EU역내의�

데이터� 경제를� 육성하기� 위한� 양면� 전략을� 추진하고� 있다.� 중국은� 데이터� 안보에� 관한�

글로벌� 이니셔티브(2020)와� 데이터� 안전법(2021)을� 통해� 데이터� 안전� 보장이� 국가주권

의�안전과�이익�수호에�직결됨을�강조하고�있다.

이� 글은� 데이터� 경제� 체제가� 전� 세계적으로� 공고화되고� 있는� 상황에서� 데이터� 플랫



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 세미나

- 88 -

폼� 경쟁의� 속성과� 동인을� 살펴보고� 국가� 간의� 경쟁을� 데이터� 전략� 관점에서� 고찰해� 보

고자� 한다.� 이러한� 시도는� 한국이� 추구해야� 할� 데이터� 전략을� 모색하는데� 기여할� 것으

로�생각한다.

2.� 데이터�플랫폼의�정의와�속성

가.� 데이터�플랫폼의�정의

플랫폼이란� ‘반복� 활동을� 하는� 공간이나� 구조물’을� 말한다(최병삼� 외,� 2014).� 기차

를� 타고� 내리는� 정거장이� 플랫폼이고,� 강사,� 음악� 지휘자,� 선수� 등이� 사용하는� 무대·강

단도� 플랫폼이며,� 이제는� 그� 의미가� 확장되어� 특정� 장치나� 시스템� 등에서� 이를� 구성하

는�기초가� 되는�틀� 또는�골격을� 지칭하는�용어로,� 컴퓨터�시스템·자동차� 등� 다양한�분야

에서� 사용되고� 있다(노규성,� 2014).� 플랫폼은� 공급자와� 수요자� 등� 복수� 그룹이� 참여해�

각� 그룹이� 얻고자� 하는� 가치를� 공정한� 거래를� 통해� 교환할� 수� 있도록� 구축된� 환경이다.�

플랫폼� 참여자들의� 연결과� 상호작용을� 통해� 진화하며,� 모두에게� 새로운� 가치와� 혜택을�

제공해�줄� 수� 있는�상생의�생태계라고�말할�수�있다(노규성,� 2014).

데이터� 플랫폼이란� 다양한� 데이터� 소스에서� 수집한� 데이터를� 처리� ·� 분석하여� 지식

을� 추출하고,� 이를� 기반으로�지능화된�서비스를�제공하는�데� 필요한� IT� 환경을�의미한다

(황승구� 외,� 2013).� 기술적� 관점에서� 데이터� 플랫폼(Data� Platforms)은� 빅데이터� 플랫

폼(Big� Data� Platforms),� 전사적� 데이터� 플랫폼(Enterprise� Data� Platform),� 클라우드�

플랫폼(Cloud� Data� Platform),� 고객� 데이터� 플랫폼(Customer� Data� Platform),� 데이

터� 분석� 플랫폼(Data� Analytics� Platform)� 등으로�불리며� 최근에는�이러한� 속성의�총합�

개념으로� 모던� 데이터� 플랫폼(Modern� Data� Platform)이라� 통칭한다

(www.mongodb.com).�

데이터� 플랫폼의� 다의적인� 개념은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속성을� 내포하고� 있다.� 대

량의� 개인정보가� 함의하는� 프라이버시� 이슈(인권과� 안보),� 클라우드� ,� 분산� 처리� 등� 기

술� 환경에� 따른� 국경간의� 데이터� 이동과� 과세� 이슈(데이터� 로컬라이제이션,� 디지털� 텍

스),� 국가간,� 기업간� 분석� 역량의� 차이에�따른�기술� 패권� 이슈�등이�현실로� 나타나고�있

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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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� 1]� 빅데이터�플랫폼�개념도

자료:�황승구�외|(2013).�

나.� 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의�속성

데이터� 플랫폼은� 데이터� 경제의� 핵심� 동력이다.� 데이터� 경제란� ‘데이터에� 접근하고�

활용할�수� 있도록�협업하는�과정에서�데이터�생산,� 인프라�제공,� 연구조사�등� 서로�다른�

역할을� 담당하는� 구성원으로� 이루어진� 생태계(ecosystem)’를� 의미한다(정용찬,� 2017.�

원� 출처는� European� Commission,� 2017).� 데이터의� 활용이� 다른� 산업� 발전의� 촉매역

할과�새로운�가치를�창출하는�경제�시스템을�뜻한다(IT용어사전).

데이터� 경제� 체제에서는� 데이터가� 곧� 화폐를� 의미한다.� 데이터� 화폐화(data�

monetisation)는� 구글(온라인� 광고)이나� 아마존(전자상거래)과� 같은� 새롭게� 등장한� 플

랫폼� 기업뿐� 아니라� 모바이크(대여서비스)와� 같이� 전통적인� 상품을� 대여� 서비스로� 전환

한� 기업과� 존디어(농기계)처럼� 전통적인� 산업에서도� 가능하다(OECD,� 2020).� 글로벌� 1

위� 농기계� 제조업체인�미국의�존디어는� '마이�존디어'라는�소프트웨어�플랫폼을�자체� 개

발하여,� 농기계에�소프트웨어를�부착� 기후와� 토양� 데이터를� 수집,� 분석하여� 영농� 개선을�

지원하는�서비스를�제공한다(OECD,� 2020b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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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� 2]� 데이터�가치�사슬(Data.� Value� Chain)과� 데이터�화폐화

자료:� 정용찬(2020b).� 원� 출처는� OECD(2020).�

데이터� 경제의� 특성은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속성을� 극명하게� 나타낸다.� 데이터� 경

제의� 특징� 중� 하나는� 데이터를� 매개로� 이루어지는� 수직� 계열화는� 물론� 다른� 분야로� 영

향력이� 확대되는� 수평� 계열화가� 역대� 다른� 경제� 시스템보다� 강력하다는데� 있다(정용찬,�

2020b).� 검색엔진에서� 출발한� 구글,� 온라인� 책� 판매로� 시작한� 아마존은� 데이터� 저장과�

처리,� 분석� 능력을� 무기로� 전자상거래,� 클라우드� 컴퓨팅,� 무인자동차,� 에너지� 재생,� 스마

트� 시티� 등의� 분야에서도� 두각을� 보이고� 있다.� 이는� 데이터� 분석� 역량이� 전� 산업에서�

경쟁력의� 원천으로� 작동하기� 때문에� 가능한� 일이다.� 이러한� 데이터의� 속성이� 기업은� 물

론�국가�간의�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으로�내몰고�있는�근본�동인이다.

<표� 1>� 데이터�플랫폼�기업의�시장�지배력과�파급�효과

자료:� 저자�작성.

데이터� 경제� 체계(Data� Economy� Framework)는� 생태계� 안에서� 담당하는� 역할에�

구분 게임�체인저 파급�효과

구글
AdSense

유튜브

광고�시장

신문,�방송

패이스북,�트위터 SNS 통신�시장

넷플릭스 추천서비스
비디어�대여�시장

방송콘텐츠�제작�시장

아마존 AWS(클라우드)
컴퓨터장비

방송콘텐츠�시장

6G�시대�데이터�기업 메타버스? 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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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� 데이터� 표현자(Data� Presenters),� 통찰력� 제공자(Insight� Providers),� 플랫폼� 소유

자(Platform� Owners),� 데이터� 수집자/데이터� 관리자(Data� Aggregators� /Data�

Custodians),� 데이터� 생산자(Data� Producers)로� 구분한다(정용찬,� 2017.� 원� 출처는�

IBM,� 2016).

[그림� 3]� 데이터�경제�체계(Data� Economy� Framework)�

자료:� 정용찬(2017).� 원�출처는� IBM(2016)

데이터� 경제� 체계의� 구성� 요소를� 데이터� 플랫폼의� 경쟁력� 관점에서� 재해석하면� 요

소기술로는� 네트워크,� 하드웨어,� 소프트웨어,� 알고리즘으로� 구분할� 수� 있다.� 즉� 대량의�

데이터를� 빠르게� 유통시키고(네트워크),� 신속하게� 처리하고(하드웨어,� 소프트웨어)� 분석

하여(알고리즘)� 이를� 기반으로� 차별적인� 맞춤형� 서비스를� 제공하는� 것이� 핵심� 경쟁력이

다.� 최근� 인공지능의� 중요성이� 부각되는� 이유도� 데이터의� 화폐화� 과정에서� 데이터로부

터� 지식과� 통찰력을�끌어내는� 핵심� 요소� 기술인� 인공지능�알고리즘의�성능이� 기업은� 물

론�국가�경쟁력의�척도기�때문이다.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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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주요국의�데이터�전략

가.� 미국

미국� 정부는� 데이터를� 전략적� 자산으로� 활용하기� 위한� 연방� 데이터� 전략� 개발� 및�

구현을� 목표로� 2019년� ‘연방� 데이터� 전략’을� 발표하는데� 10대� 원칙,� 40대� 실천� 과제로�

구성되어� 있다(Federal� Data� Strategy� Development� Team,� 2019).� 40대� 실천� 과제

는� 10대� 원칙� 실현을� 위한� 5∼10년� 간의� 중장기� 전략으로� 데이터의� 가치를� 육성하고�

공공� 부문에의� 활용을� 촉진하기� 위한� 실천� 전략,� 데이터의� 관리와� 보호를� 위한� 실천� 전

략,� 효율적이고�적절한�데이터�활용�촉진을�위한�실천�전략으로�구성되어�있다.

2020년� 8월� 마이크� 폼페이오� 미� 국무장관이� 발표한� ‘클린� 네트워크� 정책’은� 통신뿐�

아니라� 모바일앱과� 앱스토어,� 클라우드를� 망라하여� 중국을� 견제하기� 위한� 성격이다.� 화

웨이와� ZTE를� 비롯한� ‘신뢰할� 수� 없는� 판매자’의� 제품을� 시장에서� 퇴출하겠다는� 취지의�

이� 정책은� 동맹국뿐� 아니라� ‘자유를� 사랑하는� 모든� 국가와� 기업의� 가입을� 촉구’하며� 안

보� 위협이� 없는� '클린� 회사'로� 일본,� 대만� 등� 글로벌� 통신사� 30여� 곳을� 지정했다.� 한국�

기업으로는� SK텔레콤과� KT를� 포함했다.

2021년� 3월에� 발간된� 인공지능에� 관한� 국가안보위원회(National� Security�

Commission� on� Artificial� Intelligence:� NSCAI)� 보고서는� 에릭� 슈미트가� 위원장을� 맡

아� 2년에� 걸쳐� 정부,� 산업계와� 학계� 등� 민간의� 의견을� 수렴한� 756쪽의� 방대한� 분량이

다.� AI� 시대의�새로운� 위협을� 분석하고�무기의� 변화,� 국가� 안보,� 민주적� 가치의� 보전� 등

을� 검토하고� 기술경쟁에서� 승리할� 수� 있는� 전략을� 제안하고� 있다.� 특히� 중국과의� 경쟁

에서� 이기기� 위해� 사고방식의� 획기적인� 변화와� 함께� AI� 정부지원을� 매년� 두� 배씩� 올려�

2026년에는� 320억� 달러로� 증액할� 것을� 건의했다.� AI와� 연관된� 로봇,� 반도체,� 5G,� 첨

단제조,� 양자컴퓨팅,� 바이오� 테크,� 에너지시스템�등� 7대� 분야를� 핵심� 신흥기술로�선정하

고�지원을�강조했다.�

2021년� 6월� 정부� 행정명령에� 의거하여� 100일� 간� 검토하여� 백악관에서� 발표한� ‘탄

력적� 공급망� 구축,� 미국� 제조업� 활성화� 및� 광범위한� 성장� 촉진’� 보고서는� 반도체,� 배터

리,� 핵심광물,� 의약품� 등� 4대� 핵심품목에� 대하여� 미국의� 제조업� 공급망� 실상을� 진단해

주고�개선방안을�제안하고�있다.

2021년� 6월� 상원을� 통과한� “미국혁신경쟁법(U.S.� Innovation� and� Competition�

Act)”은� 경쟁력� 강화에� 초점을� 맞춘� 무한경계법(Endless� Frontier� Act)과� 중국견제에�

초점을� 맞춘� 전략적� 경쟁법(Strategic� Competition� Act)을� 통합한� 것이다(장윤종,�

2021).� 이� 법은� 미국이� 핵심� 기술� 분야에서� 중국을� 따돌리고� 경쟁력을� 확보하는� 것을�

목표로�하기�때문에� ‘중국�견제법’이라고도�불린다.� 중국과의�경쟁이�치열한�중점�산업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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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� 개발� 및� 생산에� 2500억� 달러를� 지원하는� 내용이� 담겼는데,� 국립과학재단(NSF)을�

통해� 인공지능(AI),� 양자컴퓨팅,� 로봇� 등� 신기술� 분야에� R&D� 예산� 1000억� 달러를,� 반

도체� 분야에� 520억� 달러를� 지원한다.� 또� 미국� 항공우주국(NASA)의� 달� 착륙� 계획에�

100억� 달러,� 차량용�반도체�개발에� 20억�달러�등을�투입한다(네이버�지식백과).

혁신경쟁법� 중에서� 주목할� 부분은� 단연� ‘전략적� 경쟁법’이다.� 중국의� 국가안보� 위협

에�댗하기�위해�미국의�외교적�리더십�강화,� 동맹과의�협력�확대,� 디지털�등� 첨단영역에

서� 국제� 협력� 확대� 등으로� 미국의� 가치를� 수호해야한다는� 내용이다(이원석,� 2021).� 특

이� 이� 법은� 인권� 차원의� 중국� 압박� 조항도� 포함되어� 있는데� 신장위구르에서� 자행되는�

강제노동� 등� 인권탄압� 행위를� 명시하고�미국� 정부는� 관련� 법안에� 의하여� 필요한� 제재를�

가해야� 한다는� 구절을� 포함하고� 있다.� 또한� 중국정부� 및� 중국공산당이� 미� 학계에� 미치

는� 영향력을� 차단하기� 위해� 대학교� 등이� 외국과� 체결하는� 일정� 금액� 이상의� 계약과� 기

부� 수령을� 정기적으로� 검토하의고등교육기관에서� 중국의� 영향력을� 제거하기� 위해� � 정기

적으로�검토하도록�했다.� 전략적�경쟁법은�인도-태평양�지역에서의�동맹�강화를�통한�군

사안보적� 대응은� 물론� 중국의� 지식재산권� 침해와� 강제기술이전,� 보조금� 등� 경제통상� 분

야와� 함께� 인권이라는� 외교적으로� 미묘한� 분야까지도� 직접� 거론하는� 신냉전을� 연상케하

는�전략을�담고�있다는�점에서�시사하는�바가�크다.�

<표� 2>� 미국�혁신경쟁법의�주요�내용

법안명 상임위 주요�내용
중국�

관련성

CHIPS� and�

USA� Telecom�

Act)

국토

안보위

반도체�산업에서�미국의�기술우위�유지,�중국산�

통신�장비�의존�방지
중

Endless�

Frontier� Act
상무위

국립과학재단(NSF)�내�기술국�신설,�연구안보�

강화,� STEM(과학,�기술,�공학,�수학)�인재양성
하

Strategic�

Competition�

Act

외교위
중국�위협에�대비한�국제�협력,�미국�가치�

수호,�수출통제�강화�
상

Securing�

America’s�

Future� Act

국토

안보위

중국산에�대응할� Buy� America� 적용�강화,�

사이버안보�인력�양성
중

Meeting� the�

China�

Challenge� Act

금융위
중국의�인권�탄압�등�행위에�대응할�기존�및�

신규�제재�적극�활용
상

Trade� Act� of�

2021
재무위

일반특혜관세�및�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�

재개,� 301조�추가관세�면제�재개,�

강제노동/지재권�탈취제품�수입�금지

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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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� 이원석(2021).� <미국혁신경쟁법의�구성�및�주요�내용>� 표� 인용.

나.� 중국

구글과� 페이스북,� 유튜브� 등� 전� 세계인이� 가장� 많이� 사용하고� 있는� 서비스를� 차단

하고� 있는� 나라가� 중국이다.� 해외에서� 생성되는� 정보의� 이용을� 막을� 뿐� 아니라� 개인정

보와� 주요� 데이터의� 국외� 이전을� 금지하고� 있다.� 최근� 중국판� 우버인� 디디추싱의� 뉴욕�

증시� 상장을� 빌미로� 중국� 정부는� 디디추싱을� 국가안보� 위해� 혐의로� '인터넷� 안보� 심사'

를� 받게� 했고,� 신규� 회원� 모집� 중단� 명령과� 앱� 배포� 중단을� 지시했다(연합뉴스,� 2021).�

이는�자국�데이터가�국외로�유출되는�것을�방지하기�위한�중국의�전략이다.�

중국� 정부는� 2012년부터� 빅데이터� 산업을� 정책적으로� 육성해왔으며,� 중국의� 빅데

이터�산업은�정책적으로�크게� 4단계에�걸쳐�발전해오고�있다(박소영,� 2020).� 2015년에�

‘빅데이터� 발전’이� 중국의� 국가� 발전전략으로� 승격되었으며,� 2017년에는� .빅데이터산업

발전규획(2016-2020).을� 발표하고� 빅데이터기술제품� 연구개발,� 제조� 빅데이터� 혁신응

용� 심화,� 업계� 빅데이터� 응용� 발전,� 빅데이터� 산업� 주체� 육성,� 빅데이터� 표준� 제정� 및�

확산을� 추진했다(박소영,� 2020).� 2019년부터는� 인공지능,� 디지털� 경제,� 개인정보� 보호�

등� 정책과의�연계성을�강화하고,� 데이터� ‘강국’으로의�도약�정책을�추진하고�있다.

[그림� 3]� <중국�빅데이터�산업�정책�발전�단계

�자료:� 박소영(2020).� p.� 6의� 그림.

2016년� � 제12기�전인대� 상무위원회를�통과한� 네트워크�안전법(网络安全法)은� 기존
에� 형법� 및� 각종� 규정� 등에� 분산되어� 있던� 네트워크� 보호� 및� 개인정보보호� 관련� 법률�

조항을� 하나의� 법률로� 통합할� 필요성에서� 제정되었다.� 네트워크� 안전법은� 중국� 내에서

의� 네트워크� 구축,� 운영,� 유지와� 사용� 및� 네트워크� 안전의� 감독� 관리를� 목적으로� 하며,�

법의� 구체적인� 내용을� 규정하는�시행령의� 성격을� 가진� 네트워크�제품과� 서비스� 안전� 심

사� 방법,� 개인정보와� 중요� 데이터� 경외� 반출� 안전� 평가� 방법이� 별도로� 있다(한국인터넷

Other�

Matters
다수

미�고등교육기관의�공자학원�연ㄱ성�조사,�

합ㅇ수수료�체계�현실화�등
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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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,� 2017).� 네트워크� 안전법은� � 네트워크� 운영� 안전,� 개인정보보호,� 불법� 정보� 단

속,� 네트워크�제한�조치,� 법률�책임�등을�다루고�있다.�

<표� 3>� 네트워크�안전법의�데이터�관련�조항

자료:� 한국인터넷진흥원(2017).� pp.� 316-318의� 해당�내용을�표로�재정리.

2020년� 선언한� 데이터� 안보에� 관한� 글로벌� 이니셔티브(全球数据安全倡议)는� 화웨
이� 사태� 이후� 미국과의� 데이터� 주도권을� 겨냥한� 전략으로� 데이터� 안보� 위험의� 증가를�

범세계적인� 해법으로� 해결하려는� 시도다.� 주요� 내용으로는� 기업은� 사업하는� 국가의� 법

률을� 존중하고,� 기업이� 해외에서� 취득한� 데이터를� 그� 국가(해외국가)에만� 저장하도록�강

요하는�것을�금지하고,� 다른�국가의�주권,� 관할권�및� 데이터�관리�권한을�존중하고�타국�

데이터에�접근을�금지하고�있다.� 이� 조치와�관련한�주요�협력�대상국으로는�브릭스(브라

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·남아프리카공화국),� 아세안,� 아프리카� 등� 일대일로� 수혜국을� 예상할�

수� 있다.�

2021년� 6월� 공표한� 데이터안전법은� 기존� 네트워크안전법이� 데이터의� 해외� 유출에�

초점을� 맞춘� 것과� 달리� 데이터의� 수집,� 저장,� 운반,� 제공� 등� 전� 과정에� 대한� 국가의� 책

무를�강화했다(법률신문,� 2021).� 또한�데이터의�관리,� 해외�이전,� 대외�제공� 등� 제반�사

항에� 대해� 세분화하여� 규정하고� 처벌을� 강화했다.� 주요� 내용으로는� 중국� 내는� 물론� 국

외� 데이터� 활동이� 중국의� 국가안전,� 공공이익� 또는� 개인과� 조직의� 합법적� 권익을� 침해

한� 경우� 법률적� 책임을� 추궁함을� 명시했다.� 데이터가� 무단변경,� 파괴,� 유출되거나� 불법

구분 내용

네트워크�

안전법

개인정보�및�중요�업무�데이터�중국�내�저장(법�제37조)

핵심�정보�인프라�시설�사업자는�중국�경내에서�운영�중�수집하고�생성한�개인

정보와�중요�업무�데이터를�반드시�경내에�저장

업무의�필요에�의해�반드시�해외에서�저장�또는�해외�기관�또는�개인에게�제공

해야�할�경우,�국가�네트워크�정보�부문이�국무원의�유관�부문과�함께�제정한�

방법에�따라�안전�평가�진행

네트워크�

안전법

네트워크�사업자의�개인정보�보호�조치(제40~42조)

이용자�정보보호제도를�정착,�수집한�이용자�정보�비밀�유지

개인정보�수집․사용�시,�합법․정당․필요의�원칙을�준수하고�목적․방식․범위�등을�
공지하고�대상자의�동의를�받음

수집한�개인정보를�유출․변조․훼손․타인에게�제공�금지
개인정보와�

중요�데이터�

경외�반출�

안전�평가�

방법

네트워크�사업자의�개인정보�및�중요�데이터�경외�제공�시�안전�평가(제2조)

네트워크�사업자(网络运营者)는�중화인민공화국�경내에서�수집하거나�생산한�
개인정보와�중요�데이터를�경내에�저장

업무의�필요로�인해�경외(境外)에�제공할�필요가�있을�경우,�안전�평가(安全评
估)�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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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,� 불법이용� 되었을� 시� 국가안전,� 공공이익� 또는� 공민,� 조직의� 권익에� 초래하는� 침해

정도에� 의하여� 데이터에� 대한� 유형별·등급별� 보호를� 실행한다고� 규정하고,� 각� 지역정부

와� 관련� 부서에게� 중점� 보호대상� 리스트를�작성하고�이에� 대한� 특별� 보호의무를�부과했

다(장지화,� 2020).� 또한� 데이터� 거래� 관리� 제도를� 구축� 및� 보완하고� 데이터거래� 행위를�

규범화� 하며� 데이터거래시장을� 양육한다고� 규정했다.� 이러한� 법체게의� 정비는� 해당� 영

토� 안에서� 발생하는�데이터에� 대한� 국가의� 독자적� 통제권의�관점에서�데이터� 주권의� 개

념을�국가법으로�편입한�것이라�해석�할�수�있다(가오푸핑,� 2021).�

�

다.� EU

데이터� 관련� 법제� 개선에� 가장� 활발한� 움직임을� 보이는� 지역은� 유럽연합이다.� 유럽

연합은� 2018년� 개인정보보호법(GDPR,� General� Data� Protection� Regulation)을� 시행

했다.� 이� 법은� 정보주체의� 권리를� 강화하는� 다수의� 조항을� 포함하고� 있다.� 본인의� 데이

터� 처리� 관련� 사항을� 제공� 받을� 권리(the� right� to� be� informed),� 열람� 요청권(the�

right� of� access),� 정정� 요청권(the� right� to� rectification),� 삭제� 요청권(the� right� to�

erasure),� 데이터� 이동권(the� right� to� data� portability),� 처리� 거부� 요청권(the� right�

to� object),� 등이� 이에� 해당한다.� 특히� EU� 시민권자의� 개인정보를� 취급하는� 기업은� 사

업장의�소재지가� EU� 외부에�있더라도�규정을�적용하도록�했다(정용찬,� 2017).

개인정보의� 자동화� 의사결정� 및� 프로파일링� 관련� 권리(rights� in� relation� to�

automated� decision� making� and� profiling)는� 개인의� 다양한� 정보를� 분석하여� 마케

팅� 등에� 활용될� 경우� 정보주체가� 활용� 여부를� 결정할� 수� 있는� 권리에� 관한� 조항이다.�

우리나라의�개인정보보호법�개정도� GDPR의�주요�조항을�참고했다.

GDPR이� 대� 미국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기업� 견제를� 목적으로� 한� 법안이라면� 디지털서비

스세는� 세금� 부과라는� 방법을� 사용한� 적극적� 대응� 전략이라� 할� 수� 있다.� 2018년� 3월�

21일� EU� 집행위원회는� 글로벌� 디지털� 기업의� 유럽� 내� 매출에� 대해� 세금을� 부과하는�

“디지털세(Digital� Tax)”� 법안을� 발표했다.� 고정사업장을�기준으로�과세하는�기존� 법인세�

체계에� 디지털� 비즈니스� 모델이� 적용될� 수� 있도록� ‘주요� 디지털� 사업장(significant�

digital� presence)’� 개념을� 추가함으로써� 과세대상을� 확대했다(정용찬,� 2020a).� 이� 법안

은� 법인세� 개혁을� 통한� 디지털세와� 임시� 디지털� 서비스세로� 구분하는데,� 법인세� 개혁을�

통한� 디지털세가� 도입될� 때까지는� 공정과세� 차원에서� 3%� 세율로� 임시� 디지털� 서비스

세(DST:� Digital� Service� Tax)를� 부과하기로� 했다.� 현재� 영국,� 프랑스,� 이태리� 등� 6개국

이�디지털서비스세를�시행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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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� 4>� 유럽� OECD국가별�디지털서비스세�시행�현황

자료:� 정용찬(2020a).� 원�출처는� Asen,� Elke(2020).

EU는� 대외적으로는� GDPR과� 디지털서비스세� 등을� 통해� 대� 미국� 견제� 정책을� 펴는�

한편� 대내적으로는� ‘유럽� 데이터� 경제� 육성(Building� a� European� Data� Economy)’에�

역량을� 쏟고� 있다.� 2017년� 보고서를� 통해� 유럽연합� 내에서� 데이터에� 대한� 자유로운� 접

근을� 보장하고� 데이터� 분석� 역량을� 개발하며,� 데이터� 활용을� 증대시키고� 새로운� 데이터�

비즈니스� 모델� 발굴을� 강조했다(정용찬,� 2017.� 원� 출처는� European� Commission,�

2017).�

유럽� 연합은� 2019년� 발표한� ‘유럽연합� 데이터� 경제육성(Building� a� Data�

Economy� in� the� European� Union)’� 보고서에서� 데이터를� 경제의� 혈액이자� 혁신의� 동

력으로� 정의하고� 데이터의� 활용은� 의료,� 제조,� 농업� 등� 경제� 전� 분야에서� 성장을� 위한�

새로운� 기회를� 제공하며,� 인공지능의� 발전을� 위해서도� 필수불가결한� 원천� 자원으로� 정

의했다(European� Commission,� 2019).� 유럽연합은� 데이터� 경제� 규모를� 2018년� 기준�

3,770억� 유로(EU� GDP의� 2.6%)에서� 2025년까지� 1조� 540억� 유로(EU� GDP의�

국가 세율 대상
글로벌�매출�

기준
국내매출기준 상황

오스트리아 5% 온라인광고 7.5억�유로 2천5백만�유로 시행(2020년�1월)

프랑스 3%

디지털�인터페이스�제공,�

타겟광고,�광고�목적의�

이용자데이터�수집�전송

7.5억�유로 2천5백만�유로

시행(미국이�프랑스�

상품에�대한�보복관세�

보류의�대가로�2020년�

12월까지�유예)

영국 2%

검색엔진,�

소셜미디어플랫폼,�

온라인�장터�

5억파운드

(5.54억�

유로)

2.5천만파운드

(2천8백만유로)
시행(2020년�4월)

이태리 3%

디지털�인터페이스�광고,�

이용자에게�상품과�

서비스�거래를�제공하는� �

다자간�디지털�

인터페이스,�디지털�

인터페이스로부터�

생성되는�이용자�데이터�

전송�

7.5억�유로 5백5십만�유로 시행(2020년�1월)

헝가리
7.5

%
광고매출� 7.5억�유로 -

시행(일시적�조치로�

2019년�7월부터�

2022년�12월�말까지�

광고세율�0%�적용)

터키
7.5

%

광고,�콘텐츠,�

소셜미디어웹사이트�

서비스를�포함한�

온라인서비스�

7.5억�유로 310만�유로 시행(2020년�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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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3%)로�목표를�설정했다(정용찬,� 2020b,� 원� 출처는� European� Commission,� 2019)

유럽� 연합은� 유럽� 데이터� 전략(A� European� strategy� for� data,� 2020)을� 통해� 데

이터� 경제� 활성화를� 위해� 해결해야� 할� 과제로� 데이터의� 가용성(availability� of� data),�

시장�지배력의�불균형(Imbalances� in� market� power),� 데이터�품질과�상호운용성(Data�

interoperability� and� quality),� 데이터� 거버넌스(Data� governance),� 데이터� 인프라와�

기술(Data� infrastructures� and� technologies),� 개인의� 권리� 실현을� 위한� 권한� 강화

(Empowering� individuals� to� exercise� their� rights),� 데이터�리터러시(Skills� and� data�

literacy),� 사이버� 안보(Cybersecurity)� 등을� 제시했다(정용찬,� 2020b).� 또한� 단일한� 유

럽� 데이터� 시장의� 실현을� 위해� 다음과� 같은� 실천� 전략을� 제시하고� 구체적인� 실행계획과�

일정을�명시했다(정용찬,� 2020b,� 원�출처는� European� Commission,� 2020).

<표� 5>� 유럽�데이터�전략과�실행�계획

유럽연합은� 데이터� 중개자에� 대한� 신뢰를� 높이고� EU� 소속� 국가� 간의� 데이터� 공유

를� 강화하여� 데이터� 가용성을� 높이기� 위한� 목적으로� 데이터� 거버넌스법(Data�

Governance� Act)을� 2020년� 11월� 발표한다.� 이� 법은� EU의� 공공� 기관이� 보유한� 특정�

범주의� 데이터의� 재사용� 조건,� 데이터� 공유� 서비스� 제공을� 위한� 통보� 의무� 및� 감독� 프

레임워크,� 이타적인� 목적으로� 이용� 가능한� 데이터를� 수집하고� 처리하는� 주체의� 자발적�

등록�프레임워크로�구성되어�있다(European� Commission,� 2020).� 또한� 표준을�개발하

고,� 데이터� 공유� 서비스의�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� 향상시키고� 국가� 간의� 조정�

역할을� 담당할� 감독기구로� 유럽데이터혁신위원회(European� Commission� of�

European� Data� Innovation� Board)� 구성을�제안했다.

디지털시장법(Digital� Market� Act)은� 유럽� 역내� 디지털� 플랫폼� 시장의� 경쟁� 활성화

A.�데이터�접근과�활용을�위한�거버넌스�프레임웤

� -�유럽�공동�데이터�스페이스�거버넌스�입법�체계�제시(2020�4분기)

� -�고부가가치�데이터셋�구현을�위한�법률�제안(2021�1분기)

� -�데이터법(Data�Act)�제안(2021)

� -�디지털�경제에서�데이터의�중요성�분석,�디지털�서비스법(Digital� Services�Act)의

� � �관점에서�기존�정책�프레임워크의�검토(2020�4분기)

B.�데이터에�대한�투자와�데이터�호스팅,�처리�및�사용을�위한�EU의�역량�및�인프라�강화

� -� 유럽� 데이터� 공유� 공간(European� data� spaces)� 관련� 영향력이� 큰� 프로젝트에� 투자

(2022)

� -�클라우드�연방(cloud� federation)에�대한�회원국과�양해각서(MOU)�체결(2020�3분기)

� -�유럽�클라우드�서비스�마켓플레이스�출범(2022�4분기)

C.�개인�데이터의�결정권�강화,�개인�역량�및�중소기업�분야의�투자

D.�공유와�활용을�위한�9대�분야별�데이터�공유�공간(data� space)�확충

� -� 9대�분야:�산업(제조),�그린�딜(green�deal),�운송,�건강,�재정,�에너지,�농업,�공공행정,

� � �업무역량(skill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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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� 시장� 지배력� 제한을� 핵심� 내용으로� 한다.� 경쟁법에� 의존하던� 사후규제� 방식에서� 벗

어나� 본격적인� 사전규제의� 틀을� 제시하고� 있는데,� 플랫폼에서� 게이트키퍼간� 공쟁경쟁을�

위한� 규제를� 구속력� 있는� 규정의� 형태로� 제안된� 법안이다(최계영,� 2021).� 디지털서비스

법(DSA,� Digital� Service� Act)은� 주로� 불법� 콘텐츠� 규제� 등� 이용자� 보호에� 초점을� 두고�

있다.

<표� 6>� 디지털시장법(DMA)의� 주요�내용

자료:� 최계영(2021).� 주요�내용을�정리.

유럽위원회(EC)는� 공공� 이익을� 위해� 기업과� 정부� 간의� 데이터� 공유를� 촉진하고,� 기

업과� 기업� 간의� 데이터� 공유를� 지원할� 목적으로� 데이터법(Data� Act)� 제정을� 진행하고�

있다고� 밝혔다.� 이� 법은� 데이터보유자,� 통계기관,� 제3자(데이터� 중개자,� 기술제공업체�

등)� 등� 다양한� 이해관계자의� 법적� 이해를� 보호하고� 민간데이터를� 활용한� 통계생산� 과정

에서�투명성과�공공의�신뢰를�보호할�의무를�명시할�계획이다(ESS,� 2021).

라.� 일본

국가,� 지방자치단체,� 민간� 기업이� 보유한� 데이터를� 활용하여� 새로운� 사업을� 창출하

고� 이를� 기반으로� 국가� 경쟁력� 강화를� 도모하기� 위해� 제정된� 법이� ‘관민데이터활용추진

기본법(2016)’이다.� 주요� 내용으로� 온라인� 행정절차의� 원칙화,� 중앙정부와� 지자체의� 오

픈데이터화,� 정부와� 지자체의� 데이터� 활용� 촉진을� 위한� 시스템� 규격� 정비와� 호환성� 확

보,� 디지털� 격차� 대책� 수립,� 업무� 재검토� 등을� 포함하고� 있다(정용찬,� 2017).� 이� 법은�

구분 내용

게이트키퍼의�

시장�경합성�

저해�가능성�및�

규제

게이트키퍼가�대두하게�되는�플랫폼�시장의�특성을�

평가하고,�이를�규제하기�위한�게이트키퍼의�

지정(Designation)� 요건�및�대상(core� platform� service)을�

제시

게이트키퍼의�

의무�및�금지�

사항

시장의�경합성에�영향을�미칠�수�있는�게이트키퍼의�각종�

행위에�대한�의무�및�금지�사항을�구체적으로�제시

게이트키퍼를�우회하는�탈중개(disintermediation)� 보장,�

비즈니스�및�최종�이용자가�게이트키퍼가�보유한�자신의�

데이터에�접근‧이용할�수�있는�권리의�보장,�동�데이터에�
대한�게이트키퍼의�이용�제한,�게이트키퍼의�사업�

이용자(business� user)에�대한�비차별적인�대우�금지�등

의무�및�금지�

사항�위반시�

제재�조치

과징금�및�이행강제금은�물론,�필요시�기업�분할�등�구조적�

시정�조치(structural� remedy)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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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� 개정� 개인정보� 보호법,� 사이버� 보안� 기본법� 등� 데이터를� 보호� 정책� 위주에서� 데이

터�활용을�추진하기�위한�기반�구축을�보완하는�시도로�평가한다(정용찬,� 2018).

데이터� 공유와� 활용이� 최첨단� 디지털� 국가� 건설의� 필수� 요인임을� 강조하고� 있는� 일

본은� 2021년� ‘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의� 수정계획(부제:� 디지털� 사회� 실현을� 위한�

중점� 계획)’을� 발표한다.� 디지털� 사회� 형성을� 위한� 기본� 시책으로� 1.� 디지털� 사회에� 필

요한� 공통기능의� 정비·보급,� 2.� 철저한� UI·UX� 개선과� 대국민� 서비스� 실현,� 3.� 포괄적�

데이터� 전략,� 4.� 민관이� 함께� 디지털� 인재� 육성·확보,� 5.� 신기술� 활용을� 위한� 조달·규제�

개혁,� 6.� 접근성의�확보,� 7.� 안전·안심의�확보,� 8.� 연구개발·실증의�추진을�제안했다.�

이� 문서에서� 일본정부의� ‘포괄적� 데이터� 전략’을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구축,� 데이터� 거래�

활성화,� 데이터� 관리� 강화� 등으로� 설명하며� 이를� 효율적으로� 추진하기� 위한� 총리� 직속

의� 디지털청을� 신설한다(閣議決定,� 2021).� 포괄적� 데이터� 전략은� 트러스트,� 플랫폼,� 데

이터�거래�시장과� PDS·정보�은행,� 기반이�되는�데이터의�정비,� 디지털�인프라의�정비·확

충,� 조직,� DFFT� 추진을�위한�국제연계로�구성되어�있다.�

<표� 7>� 일본의�포괄적�데이터�전략�주요�내용

구분 주요�내용

트러스트
현실을� 사이버� 데이터로� 대체하는데� 필요한� 개인,� 법인,� 기기� 등의� 입증심

사,�등록,�관리�등�트러스트�확립�방안�수립

플랫폼

분야간� 데이터� 제휴� 기반을� 운용하는� 조직인� 사단법인� 데이터� 사회� 추진�

협의회(DSA�Data� Society�Alliance)�설립(2021년�4월)

디지털청은�독립행정법인인�정보처리�추진기구(IPA),�디지털�아키텍처�디자

인�센터(DADC)와�분야별�아키텍처�설계를�정리하고,�지식�축적

건강·의료·간호� 분야,� 교육� 분야,� 방재� 분야,� 농업� 분야,� 인프라� 분야,� 스마

트�시티�분야의�중점�플랫폼�구현(2025년)

데이터�거래�

시장과�PDS� ·�

정보�은행

데이터�거래�시장�창설을�위한�요구�분석,�데이터의�이용�조건의�설정·명시

의�방법,�데이터의�기술�형식의�표준화나�계약�지원�기능의�개발�검증을�위

한�실증�조사

자신의� 데이터를� 축적·관리,� 활용하게� 하는� PDS(Personal� Data� Store)와�

정보은행과�관련한�데이터�제휴,�이동�등의�실현을�위한�실증�검토

기반�데이터�

정비

ID/카탈로그�사이트/코드�정비,�베이스·레지스트리�정비�추진�등

데이터�관리�강화,�오픈�데이터�추진

디지털인프라�

정비·확충

디지털화를� 지원하는� 인프라로서� 통신� 인프라,� 계산� 인프라,� 데이터� 취급�

원칙�등의�정비

조직

디지털청에� 데이터� 전략� 책임자를� 두어� 데이터로� 행정을� 바꾼다는� 관점에

서�데이터의�정비,�AI를�포함한�데이터의�이용,�활용�등�정책�담당

부성청에�데이터�책임자를�두고�디지털청�데이터�전략�책임자와�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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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� 閣議(2021).� 世界最先端デジタル國;家創造宣⾔&#12539;官民デ-タ活⽤推進基

本計畫の變更について.

최근� 일본은� 디지털� 사회로의� 전환을� 위해� 디지털� 사회� 형성� 기본법안,� 디지털청�

설치법안,� 디지털사회� 형성을� 위한� 관련법률� 정비법안을� 통과시켰다.� 이� 법에� 의하여�

2021년� 9월� 설치될� 예정인� 디지털청은� 총리� 직속기관으로� 국가정보시스템,� 클라우드�

표준화,� 마이넘버제도� 등과� 함께� 데이터통합관리� 책임기관으로� 역할을� 수행할� 예정이다

(⾸相官邸,� 2020).

<표� 8>� 일본�디지털청의�설립�배경과�역할

자료:� ⾸相官邸�홈페이지.� デジ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改⾰の基本⽅針(案）.
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it2/dgov/dai10/siryou2.pdf

마.� 한국

DFFT�추진을�

위한�국제연계

신뢰성� 있는� 자유로운� 데이터� 유통(DFFT,� Data� Free� Flow� with� Trust)�

추진을�위한�국제적인�협조·공헌·교류의�적극적�실시

구분 내용

설립�

취지

디지털청은�디지털사회의�형성에�관한�사령탑으로�강력한�종합조정기능(권고권�등)

을�보유하는�조직

기본방침을� 책정하는� 등의� 기획입안이나� 국가,� 지방공공단체,� 준공영부문� 등의� 정

보시스템을� 통괄하고� 감리함과� 동시에� 중요한� 시스템에� 대해서는� 스스로� 정비함.�

이를�통해�행정�서비스를�근본적으로�향상시킴

조직

�각� 부성에� 대한� 충분한� 종합� 조정� 권한을� 가지는� 조직으로� 하기� 위해� 내각� 직속

의�조직으로�하고,�사무�집행의�기능�부여

조직은�장은�내각총리대신,�디지털청의�사무를�총괄하는�디지털대신(가칭),� 부대신,�

대신정무관,� 디지털감(가칭)(특별직.내각� 정보통신� 정책감(정부� CIO),� 디지털� 심의

관(가칭)(차관급),�국장급,�심의관급,�과장급�설치

디지털사회추진회의(가칭)�의장은�내각총리대신으로,�모든�국무대신으로�구성,�디지

털사회�형성을�위한�시책�실시의�추진,�관련�행정기관�상호�조정�실시.

발족시의�실인원은�500명�정도(각�부처로부터의�대체,�신규증원,�비상근�채용)

업무

국가�정보� 시스템� 정비·관리의� 기본� 방침� 책정,� 사업� 총괄·감리,� 정보� 시스템의� 표

준화�및�통일화를�통해�상호�연계�확보

지방공통의�디지털�기반,�마이넘버�제도

민간의�디지털화�지원·준공공부문의�디지털화�지원

데이터�이용/활용,�사이버시큐리티의�실현

디지털�인재의�확보

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it2/dgov/dai10/siryou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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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�데이터와�관련한� 별도의� 국가전략은� 존재하지�않는다.� 2019년� 12월� 발표한�

‘인공지능(AI)� 국가전략’에서� 데이터에� 관한� 전략적� 방향을� 파악할� 수� 있다.� 인공지능� 국

가전략에� 따르면� ‘AI� 인프라� 확충’� 분야에서� 양질의� 데이터� 자원� 확충을� 위한� 공공� 데이

터� 전면� 개방,� 데이터� 생산‧유통‧활용을� 지원할� 공공-민간� 데이터� 지도의� 연계를� 강조하
고� 있다.� ‘산업� 전반의� AI� 활용� 전면화’에서는� 공공영역이� 보유하고� 있는� 대규모� 데이터�

기반� 대형� AI� 융합� 프로젝트를�확대하고,� AI� 기반� 스마트공장� 보급(‘30년까지� 2,000개)�

등� 제조·중소기업에서부터� AI를� 활용한� 혁신을� 주도하고,� 바이오·의료(AI� 신약개발� 플랫

폼),� 도시(스마트시티� 데이터� 허브),� 농업(스마트팜)� 등� 산업� 전� 분야로� AI� 활용� 확산을�

강조하고�있다.

<표� 9>� 분야별� AI� 도입·활용�과제

자료:� 과기정통부�보도자료.� “IT� 강국을�넘어� AI� 강국으로!”� 2019.� 12.� 17.

데이터와� 관련하여� 정부가� 추진� 중인� 대표적인� 사업으로� 디지털� 뉴딜� 사업이� 있다.�

코로나19� 사태� 이후� 경기� 회복을� 위해� 마련한� 국가� 프로젝트인� ‘한국판� 뉴딜’은� 2025

년까지� 디지털� 뉴딜,� 그린� 뉴딜,� 안전망� 강화로� 구성된다.� 데이터와� 관련된� 내용으로는�

디지털� 뉴딜� 분야로� 우리� 경제의� 생산성� 제고를� 위해� 전� 산업의� 데이터·5G·AI� 활용·융

합을� 가속화한다는� 목표로� 국민생활과� 밀접한� 분야의� 데이터� 구축·개방·활용을� 추진할�

예정이다.� ‘데이터� 댐’으로� 명명된� 세부� 사업의� 주요� 내용은� 분야별� 빅데이터� 플랫폼을�

30개로� 확대하고� 공공� 데이터� 14만� 2,000개의� 신속� 개방,� AI� 학습용� 데이터� 1,300종

의�구축�추진�등이다.�

범정부� 차원의� 데이터� 거버넌스� 기구로는� 대통령� 직속� 4차산업혁명위원회� 산하에�

2021년� 3월� 구성된� 데이터� 특별위원회가�있다.� 데이터특위는�민간의� 오랜� 요구에도� 불

구하고�해결이�어려웠던�과제,� 범정부� 차원의� 통합·조율이� 필요한�과제� 등을� 핵심과제로�

선정하고� 이의� 해결을� 위해� 총괄분과,� 생산개방분과,� 유통거래분과,� 보호활용분과,� 마이

분�야 주요내용

제조 AI�기반�스마트공장�보급(‘30,� 2,000개),�업종별�산업�데이터�플랫폼�구축·확산

중소기업 소상공인용�데이터�분석·활용�플랫폼�구축(’21)

바이오

의료

신약개발플랫폼�구축(‘21),�의료데이터�중심병원�지원(’20,�5개),�AI�의료기기�임

상검증�표본데이터·심사체계�구축(‘21)

도시·물류 스마트시티�데이터�허브�구축(’20.下~),�자율주행�대중교통�기술�개발(‘21~)

농수산 스마트팜(‘22)�및�스마트양식�테스트베드(’22)�조성

문화콘텐츠 지능형�캐릭터�제작엔진�개발(‘21)

국방 국방�데이터�활용�지능형플랫폼�및�지휘체계�지원기능�개발(‘20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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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분과�등� 5개� 전문분과로�구성했다.

데이터의� 중요성이� 부각되면서� 한국은� 데이터� 관련� 법안� 발의가� 쏟아지고� 있다.� 국

회� 의안정보시스템에� 등록된� 데이터� 관련� 신규� 법안을� 살펴보면� ‘데이터� 기본법안’� 이외

에도� ‘산업디지털� 전환� 촉진법안’,� ‘데이터� 산업� 진흥법안’,‘데이터재산권의� 보호� 등에� 관

한� 법률안’� 등이� 소관� 위원회에서� 심사� 또는� 접수� 중이다.� 데이터와� 관련된� 개별� 법안�

발의의� 홍수는� 데이터� 거버넌스� 부재를� 뜻하기도� 한다.� 대부분의� 법안이� 개별� 부처의�

관할� 영역을� 강조하는�내용으로�구성되어� 있어� 국가� 데이터� 전략� 차원에서의� 종합� 대응

이�필요하다.�

<표� 10>� 데이터�관련�신규�법안�

� � 자료:� 국회�의안정보시스템(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ain.do)

지난� 9월� ‘데이터� 산업진흥�및� 이용촉진에� 관한� 기본법’이� 국회를� 통과했는데� 이� 법

은� 관련된� 의원� 입법을� 종합한� 데이터에� 관한� 기본법� 성격을� 띄고� 있다.� 이� 법안은� 데

이터�정책을�총괄할�수�있는�컨트롤�타워로서�범부처가�협력하는� ‘국가데이터�정책�위원

회’를� 설치하여� 정부가� 3년마다� 수립하는� 데이터� 산업� 진흥� 기본계획과� 연차별� 시행계

획을� 심의하고� 결정하도록� 했다.� 또한� 데이터� 결합� 촉진(제10조),� � 데이터� 가치평가(제

14조),� 데이터거래사업자와�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(제16조),� 데이터� 품질관리(제20조)�

등의�규정을�두어�데이터�거래�유통�활성화를�지원한다.

2020년� � 6월� 데이터기반행정� 활성화에� 관한� 법률이� 공포되었다.� 이� 법은� � 데이터

에� 근거한� 객관적이고� 과학적인� 행정을� 통하여� 공공기관의� 책임성,� 대응성� 및� 신뢰성을�

의안명(제안자) 제안일 심사진행

데이터�산업�진흥법안(이영의원등11인) 2021.� 4.� 13 소관위접수

데이터재산권의� 보호� 등에� 관한� 법률안(박성중의원� 등� 11

인)
2021.� 4.� 13 소관위심사

국가데이터위원회의� 설치� 및� 운영에� 관한� 법률안(박성중의

원�등� 11인)
2021.� 4.� 13 소관위심사

데이터의� 이용촉진� 및� 산업진흥에�관한� 법률안(허은아의원�

등� 10인)

2020.� 12.�

22
소관위심사

데이터�기본법안(조승래의원�등� 34인) 2020.� 12.� 8 소관위심사

산업의�디지털�전환�및�지능화�촉진에�관한�법안(고민정의원�

등� 12인)

2020.� 10.�

14
소관위심사

산업디지털�전환�촉진법안(조정식의원�등� 17인) 2020.� 9.� 14 소관위심사

중소기업� 스마트제조혁신� 지원에� 관한� 법률안(송갑석의원�

등� 12인)
2020.� 8.� 26 소관위심사

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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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기� 위한� 목적의� 법이다.� 이를� 위해� 데이터기반� 행정� 활성화위원회를� 두고� 기본계획

과� 시행계획을� 수립하며,� 공공기관� 간의� 데이터� 공유를� 위해� 등록,� 제공� 절차화를� 의무

화� 했다.� 또한� 기반구축을� 위해� 데이터통합관리� 플랫폼을� 운영하고� 데이터분석센터를�

설치�운영할�수� 있게�했다.

최근� 플랫폼� 사업자의� 성장에� 따른� 공정거래와� 이용자보호를� 이유로� 온라인플랫폼

법안이� 공정위의� ‘온라인플랫폼� 중개� 거래의� 공정화에� 관한� 법률’과� 방통위의� ‘온라인플

랫폼� 이용자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’이� 대표적이다.� � 공정위는� 온라인� 플랫폼� 문제를� 사업자

의� 독점적� 지위� 남용이라는� 관점에서,� 방통위는� 전기통신사업법에� 따른� 이용자� 보호를�

위한�사업자에�대한�규제라는�관점에서�접근하고�있다.

<표� 11>� 온라인플랫폼법�주요�내용과�쟁점

자료:� 국회�의안정보시스템,� 노컷뉴스(2021.� 11.9).

4.� 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의�특징과�대응�전략

가.� 데이터�플랫폼�경쟁의�특징

데이터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속성은� 과거� 그� 어떤� 형태의� 시장보다도� ‘승자� 독식’을� 의미

한다.� 구글과� 아마존의�사례가� 그렇다.� 하지만� 시장을�규율하는�경쟁과� 규제�메카니즘이�

작동할� 경우� 복잡한� 양상으로� 나타날� 수� 있다.� 반독점의� 관점에서는� 자국의� 거대� 데이

터� 기업에� 대한� 규제� 이슈도� 새롭게� 등장하고� 있다.� 미국� 통신시장에서� AT&T의� 기업�

분할� 사례에서� 이미� 확인한� 바� 있다.� 최근� 미국은� 법무부와� 주정부가� 구글을� 상대로� 반

독점� 소송을� 걸었다.� 중국도� 알리바바에�대해� 반독점� 과징금으로� 3조� 천억� 원을� 부과했

다.� 한국도�온라인플랫폼법�제정을�둘러싸고�논쟁이�치열하다.

국가� 간의� 관계에서도� 경쟁과� 협력이� 동시에� 나타날� 수� 있다.� 미국이� 중국에� 대해�

강도� 높은� 제재조치를�취하고� 있지만� 현재까지는�상호� 의존적인�무역� 상대국� 지위를� 여

전히� 유지하고� 있다.� 미국� 입장에서� 중국은� 2021년� 9월� 기준� 캐나다,� 멕시코에� 이어�

구분 주요�내용(쟁점)

온라인플랫폼�

중개�거래의�

공정화법

(공정위)

입점업체와� 중개거래계약의� 기간,� 변경,� 갱신� 및� 해지,� 거래과정상� 발생한�

손해의�분담�기준,�온라인플랫폼에�노출되는�방식�및�순서�등이�필수적으로�

담긴�중개거래계약서�작성(빠른�시장�변화�대응�곤란,�과도한�영업�기밀�침

해)

온라인플랫폼�

이용자보호법

(방통위)

대규모�온라인�플랫폼�사업자가�콘텐츠�등의�노출�방식�및�노출�순서를�결

정하는� 기준� 공개(과도한� 영업� 기밀� 침해,� 알고리즘� 공개� 시� 악용하는� '어

뷰징'�가능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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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� 번째� 수출국이며� 최대� 수입국이다.� 중국� 역시� 미국이� 최대� 수출국이며� 한국,� 일본에�

이은� 세� 번째� 수입국이다.� 이러한� 무역� 규모를� 감안하면� 최근� 고조되고� 있는� 양국간의�

신냉전�기류가�양국�관계를�급속도로�냉각시킬�것으로�보이지는�않는다.

EU와� � 중국이� 7년간� 협상� � 끝에� 공개한� 포괄적� 투자협정문(EU-China�

Comprehensive� � Agreement� on� Investment,� CAI)은� 과거� EU� 개별국과�중국이� 체결

한� BIT� 및� EU-중국간� 협정(Agreement� � on� � Trade� � and� Economic� � Cooperation)

과� � 달리� � 서비스� � 시장접근(market� � access)을� � 포함한� � 양자간� � 최초의� � 포괄적� � 투

자� ‘자유화’� 협정으로서�의의를�가진다(율촌,� 2021).�

지난� 6월� G7� 경제장관� 회의에서� 합의한� ‘15%� 글로벌� 최저� 법인세(Global�

minimal� tax)� 도입’도� 데이터� 경제� 관점의� ‘글로벌� 조세� 개혁’에� 합의했다는� 점에서� 의

미가� 있다.� EU가� 도입했던� 미국의� 글로벌� 데이터� 기업에� 대한� 디지털� 서비스� 세

(Digital� Service� Tax)와� 자국의� 기업이� 법인세가� 낮은� 나라로� 이전하는� 문제에� 직면한�

미국의� 문제를� 동시에� 해결하는� 실마리를� 찾았기� 때문이다.� 국가간의� 데이터를� 둘러싼�

패권� 경쟁이� 견제와� 타협이라는� 복잡한� 양상을� 띠는� 이유는� 데이터가� 새로운� 부가가치�

창출의� 수단이면서� 자국민의� 행동양식과� 생각을� 담고� 있는� 안보� 자산이라는� 속성을� 가

졌기�때문이다.�

<표� 12>� 미중의�데이터�안보�전략

구분 미국 중국

자국
기업제재

법무부�구글의�안드로이드�운영체제

(OS)�스마트폰�선탑재�반독점법�위

반으로�제소(‘20.� 10)

하원�거대�플랫폼�대상�반독점법�법

제사법위원회�통과(‘21.6)�

사이버보안관리국(CAC):�국가�안보�

위협을�이유로�디디추싱에�및�플랫

폼�기업�3곳�데이터�보호�규정�위반�

조사�착수(‘21.7.5)

상대국
기업제재

연방거래위원회(FTC)� 2019년� 2월�

중국� ‘틱톡’에�아동�개인정보�불법�수

집에�과징금�570만달러

구글,�패이스북,�유튜브�접속�

원칙적으로�차단

무역협정

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:�칠레·

뉴질랜드·싱가포르와�디지털�무역협

정(‘20)

아태�지역�확장�예정(데이터�이동,�

개인정보�보호,�인공지능�표준�등)

EU�중국�포괄적�투자협정:�중국의�

외국인투자규제�철폐,� EU�투자자�공

정경쟁�제공(‘20.12)

데이터
안보동맹

클린�네트워크:�통신,�스토어,�앱,�클

라우드를�망라,�대중국�견제.�자유를�

사랑하는�국가와�기업�가입�촉구

데이터�안보에�관한�글로벌�이니셔

티브:�다른�국가의�주권,�관할권�및�

데이터�관리�권한�존중,�타국�데이터�

접근�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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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자료:� 신문�기사,� 오태현�외(2020)� 등�참고�저자�작성.

자국의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기업에� 대한� 제재� 움직임을� 보이는� 이유도� 분명하다.� 데이터�

플랫폼� 기업의� 성장은� 대외� 경쟁력에서�도움을� 주는� 것은� 사실이나� 독점의� 패해가� 발생

한다면�공정경쟁�차원의�규제가�불가피하다고�판단하기�때문이다.�

나.� 대응�전략�모색

미중� 양강� 체제와� EU의� 집단� 대응� 체제� 상황에서� 한국은� 어디로� 가야� 하는가?� 데

이터� 주권(data� sovereignty)� 관점에서� 대응� 전략을� 모색해� 본다.� 데이터� 주권이란� 데

이터가�수집된� 국가� 내의� 법률� 및� 거버넌스� 구조에� 종속된다는�뜻이다(정용찬,� 2020a).�

데이터� 주권은� 다의적인� 개념으로� 해석� 가능한데,� 데이터� 생산자� 관점에서는� 소비자� 데

이터�주권(consumer� data� sovereignty)을,� 국경간�데이터�이동�등에�관한� 규범�체계의�

주체� 측면에서는� 국가데이터� 주권(nation� data� sovereignty)으로,� 데이터� 경제� 체제의�

핵심� 주체로� 데이터의� 보유,� 처리자인� 기업� 관점에서도� 데이터� 주권의� 해석이� 가능하다

(정용찬,� 2020a).

신안보
동맹

AUKUS:�미국,�영국,�호주의�인도‧태
평양�역내�안보�협력�강화(사이버,�

인공지능,�수중능력�협력,�핵잠수함�

기술�공유,� ‘21.� 9.� 15)

SCO:�러시아,�중국,�카자흐스탄,�

인도,�파키스탄�등� 8국의�역내�

다자안보기구�안보�안정�공동�

수호�선언(‘21.� 9.17)

중러�군사동맹�강화(해상연합�

2021훈련,� ‘21.� 10.15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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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� 13>� 개인,� 기업,� 국가�차원의�데이터�주권

자료:� 정용찬(2020b).� p.� 23� [표� 12]� 내용�일부�수정

국가� 차원의� 대응� 전략을� 모색하기� 위해서는� 주요국의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전략을� 벤치

마킹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주요국의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전략의� 공통점은� 첫째,� 데이터를� 전략적�

자산으로� 선언하고� 있다는� 점이다.� 이는� 데이터가� 마치� 핵심� 기술처럼� 자국� 내에서는�

부가가치� 창출의� 동인이며,� 상대국으로� 이전되었을� 때는� 안보� 위협으로� 간주한다는� 의

미다.�

둘째,� 국가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전략의� 궁극적인� 지향점은� 디지털� 경제� 활성화와� 증거에�

기반한� 스마트� 행정� 서비스� 제공에� 있다.� 즉� 디지털� 시대의� 핵심� 자원인� 데이터를� 활용

하여� 경제� 성장과� 일자리를� 창출하며,� 증거에� 기반한� 수요자� 관점의� 공공� 서비스를� 제

공하는�것이�국가�데이터�전략의�목표임을�공통적으로�명시하고�있다.

셋째,� 자국의� 특성에� 기반하여� 이익을� 극대화하기� 위한� 연대� 전략의� 속성을� 띤다.�

미국의� 경우� 경쟁� 상대로� 부상하고� 있는� 대� 중국� 견제의� 수위를� 지속적으로� 높이고� 있

으며,� 무역분쟁으로� 촉발된� 미중� 패권� 경쟁의� 성격을� 경제,� 외교,� 안보� 등� 전방위적으로�

확장하는� 전략을� 세우고� 있다.� 이� 과정에서� 동맹국과의� 연대� 강화를� 통해� 대� 중국� 압박�

수위를� 높이는� 전략을� 취하고� 있다.� 중국� 역시� ‘디지털� 실크로드’로� 표현되는� ‘일대일로�

디지털경제� 국제협력’을� 통한� 확장적� 전략과� 함께� 해외� 사이트를� 차단하고� 네트워크� 안

전법,� 데이터�안전법�등을�통한�방어적�정책을�동시에�펴고�있다(최필수,� 2021).�

<표� 14>� 주요국의�데이터�플랫폼�전략�특징

구분 주요�이슈

개인

개인정보보호의�대상과�수준에�대한�합의

개인�데이터에�대한�소유권,�이동권

데이터�노동의�정당한�대가�산정

알고리듬에�의한�피해�방지�

기업

공공정보�활용에�따른�경제적�이득의�정당성

플랫폼�대기업의�고객�데이터�독점에�따른�불공정

글로벌�데이터�기업과�국내�기업간의�규제�형평성�

국가

국내기업과�글로벌기업의�규제�형평성

국경간�데이터�이동

글로벌�데이터�기업의�조세�형평성(Digital� Tax)

데이터�안보(Data� Security),� 데이터�민족주의(Data�

Nationalism)

구분 특징

미국 민간�데이터�브로커를�통한�자율적�데이터�거래�시장�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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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� 저자�작성.�

최근� 들어� 다자간,� 양자간� 무역� 협상에서� 데이터� 관련� 무역� 규범의� 조문화가� 구체

화되는� 경향을� 보이고� 있다.� 아시아ㆍ태평양� 지역의� 관세� 철폐와� 경제통합을� 목표로� 추

진� 중인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,� Trans-Pacific� Partnership� agreement)는� 국경�

간� 데이터� 이동� 보장,� 컴퓨터� 설비의� 지역화� 요구� 금지(공공� 목적의� 경우� 예외� 인정),�

소스코드� 공개� 요구� 금지를� 규정하고� 있다.� NAFTA를� 대체해� 2020년� 7월� 1일� 발효된�

미국·멕시코·캐나다간� 무역협정(USMCA,� US-Mexico-Canada� Agreement)도� 국경� 간�

데이터� 이동� 보장,� 컴퓨터� 설비의� 지역화� 요구� 금지,� 소스코드� 공개� 요구� 금지,� 공공데

이터�접근�촉진을�명문화하고�있다(이규엽�외,� 2018,� 조문희�외,� 2018).

이미� 발효된� FTA의� 경우� 데이터� 이동� 보장은� 미국·칠레(2004),� 한국·미국(2012)�

FTA에서� 협력� 조항으로� 포함되었으며� 설비의� 지역화� 요구� 금지는� 일본·몽골

EPA(2016),� 소스코드� 공개� 요구� 금지는� EU·일본EPA(2018)협정에� 포함되는�경향을� 보

인다(이규엽�외,� 2018).

한국의� 데이터� 규제� 수준은� 데이터� 국외� 이전에� 관한� 직접적인� 제한조치와� 데이터�

저장설비의� 지역화� 측면에서는� 중간� 정도의� 규제� 수준으로� 평가되고� 있으며� 소비자� 동

의에� 따른� 데이터� 국외이전은� 강한� 것으로� 나타난� 반면� 제재의� 실효성은� 약한� 것으로�

나타났다(이규엽�외,� 2018).

� 개인정보의� 국외이전� 규범� 모델의� 경우� 미국� 등은� 자유주의� 모델을,� EU는� 상호적

정성� 모델,� 중국은� 국가통제� 모델로� 구분할� 수� 있으며� 데이터� 이동� 관련� 국제적� 논의는�

구분 특징

데이터를�전략적�자산으로�간주

자유로운�데이터의�이동�강조
민감한�개인정보�접근성�제한

대중국�봉쇄�전략,�우호국�연대�대�중국�압박�전략

중국

정부�주도의�민간,�공공�데이터�거래�시장�활성화

데이터를�전략적�자산으로�간주

국경간의�데이터의�이동�통제
정부�주도의�민감한�개인�데이터(안면인식,�생체인식)�수집�가능

대미국�견제�전략,�우호국�연대�전략

EU

EU역내의�데이터�유통�활성화,�데이터�경제�육성�전략

데이터를�전략적�자산으로�간주

EU�역내의�자유로운�데이터의�이동�강조,� EU시민�데이터에�대한�

관할권�강화
민감한�개인정보�접근성�제한

미국�글로벌�기업에�대한�견제�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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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로운� 이동� 보장이라는� 원칙은� 동의하지만� 구체적인� 규범에� 대해서는� 아직� 합의에�

이르지� 못하고� 있다.� 한국은� 개인정보의� 국외이전을� 개인의� 동의에� 의존하는� 자유주의�

모델을�채택하고�있으며�상호적정성�모델로의�보완이�필요한�상황이다(김현경,� 2021).

<표� 15>� 주요국과�한국의�데이터�규제�수준

자료:� 이규엽�외(2018).

5.� 맺음말

한국의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국가전략의� 방향은� 미국,� 중국,� EU의� 전략을� 감안한다면� 명

확해�보인다.�

첫째,� 전략적� 자산� 관점에서� 데이터를� 재해석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즉� 국가� 안보� 차원에

서� 국가� 데이터� 전략� 수립이� 필요하다.� 의료,� 생체� 등� 민감� 정보뿐� 아니라� 자국민의� 이

용행태�데이터도�중요한�전략적�자산의�가치를�지니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

둘째,� 경제� 활성화와� 증거� 기반� 행정�간의�균형이� 필요하다.� 한국판� 뉴딜� 사업을�통

한� 경제� 성장과� 일자리� 창출과� 함께� 증거(데이터)에� 기반한� 정책의� 수립과� 평가� 체계를�

강화해야� 한다.� 데이터� 기반� 행정� 활성화에� 관한� 법이� 통과� 되었지만� 미국의� 증거기반�

정책법과� 비교할� 때� � 개선할� 점이� 많다.� 정책� 수립보다는� 정책� 평가에� 중점을� 두고,� 미

국과�캐나다,� 호주의�사례처럼�기존�통계법과�통계조직과의�긴밀한�연계가�필요하다.�

민간은� 물론� 공공� 분야의� 데이터� 활용과� 공유� 강화를� 위해� 시급히� 해결해야할� 사안�

중의� 하나는� 데이터� 거버넌스� 체계� 정립이다.� 경제사회� 전� 전� 분야와� 관련된� 데이터의�

속성을� 감안하면� 범부처� 차원의� 전담� 조직이� 필요하다.� 개인정보보호를� 전담하는� 위원

회� 조직과� 균형을� 이루기� 위해서는� 총리� 소속의� 독임제� 부처가� 필요하다.� 이와� 함께� 개

별� 부처의� 관할권� 확보� 차원에서� 진행되고� 있는� 데이터� 관련� 입법안의� 연계성� 확보� 방

안도�필요하다.

셋째,� EU,� 아세안� 등은� 물론� 미중� 양강의� 경우도� 동맹과� 연대� 전략을� 펴고� 있는� 상

황에서� 한국은� 전략적� 접근이� 필요하다.� 사안별� 접근으로� 리스크� 최소화가� 필요할� 것으

로�보인다.� 최근�다자간,� 양자간�무역�협상에서�국경간의�데이터�이동과�컴퓨터�설비�지

구분 약함 중간� 강함

데이터�국외�이전에�관한�

직접적인�제한조치
미국 한국,�유럽연합 중국

데이터�저장설비의�지역화 미국,�유럽연합 한국 중국

소비자�동의에�따른�데이터�

국외이전
미국 -

한국,�중국,�

유럽연합

제재의�실효성 한국 유럽연합 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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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화� 요구� 금지� 등이� 현안으로� 등장하고� 있으므로� 새로운� 무역� 규범에� 대응하기� 위한�

준비가�필요하다.�

최근� 주요국의� 동향을� 보면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기업에� 대한� 규제� 강화는� 피할� 수� 없을�

것으로� 보인다.� 다만� 규제적� 접근의� 경우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시장의� 특성을� 감안하여� 규제

의� 범위와� 수준을� 달리하는� 사안별� 접근이� 필요하다.� 현재� 플랫폼은� 광고� 수익� 기반(구

글,� 패이스북,� 네이버),� 거래/매칭� 플랫폼(우버,� 에어비앤비� 등� 공유� 플랫폼과� 네이버� 등�

온라인� 거래� 플랫폼),� OS/앱스토어� 플랫폼(iOS� Appstore,� Android� Playstore)으로� 구

분할� 수� 있는데� OS플랫폼을� 제외한� 온라인상거래� 플랫폼� 등은� 경쟁을� 통해� 기존� 기업

의� 혁신을� 이끌고� 있다는� 점을� 감안할� 필요가� 있다(최계영,� 2021).� 특히� 한국내� 글로벌�

플랫폼� 기업에� 대한� 규제는� 한류� 콘텐츠� 경쟁력을� 무기로� 한� 국내� 플랫폼� 기업의� 해외�

진출과�균형�관점에서�접근이�필요하다.

데이터가� 미래� 경쟁력의� 핵심� 자원이라는� 점을� 누구도� 부인하지� 못하는� 시대가� 되

었다.� 국가� 데이터� 플랫폼� 전략에서� 간과할� 수� 없는� 부분은� 시민사회와의� 공감대� 형성

이다.� 전략적� 자산인� 데이터를� 잘� 활용하기� 위해서는� 데이터의� 생산자이자� 주체인� 개인

의� 데이터� 주권� 확보가� 중요하기� 때문이다.� 데이터� 3법� 개정에� 대한� 반응도� 기업은� 경

제활성화� 차원에서� 적극� 환영하고� 있지만� 시민단체는� 공공� 데이터를� 기업의� 돈벌이� 수

단으로� 활용하는� 것에� 우려를� 표명하여� 입장� 차이가� 극명함을� 드러냈다.� 국가인권위원

회도� '데이터� 3법‘� 입법에�따른�정부의�후속�조치에�대해� "과도한�정보�수집이�우려된다

"고� 평가했다.� 공공행정에서도� 취약계층� 지원� 등의� 과정에서� 지나친� 개인정보의� 활용이�

과연� 인권� 차원에서� 허용될� 수� 있는� 것인지에� 대한� 고민이� 필요하다.� 복지행정의� 표본

으로�삼는� 북유럽� 국가의� 경우� 정부의� 맞춤형� 서비스를� 달가워하지� 않는� 층도� 존재한다

는�사실은�시사하는�바가�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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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� 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경쟁:
� � � � 자유시장의�관리� vs.� 보호된�자유경쟁� |� 양종민(서울대)

I.� 들어가며

II.� 플랫폼의�정치경제학

1.� 플랫폼의�정의와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의�특징�

2.� 플랫폼의�정치학:� 정치경제적�접근

III.� 미국:� 신자유주의적�세계화의�자유시장�관리�

1.� 포털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2.� 소셜미디어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3.� 수직적�생태계�생성으로�인한�과점화�

IV.� 중국:� 보호된�국내시장에서의�자유경쟁

1.� 포털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2.� 소셜미디어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3.� 보호된�국내� 시장�내�무한경쟁�

V.� 나가며:� 한국� 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전략에의�함의

I.� 들어가며�

4차� 산업혁명이� 전� 세계를� 급속도로� 변화시키고� 있는� 가운데,� 미국과� 중국은� 정치,�

경제,� 사회,� 문화� 전반에서� 치열하게� 패권을� 위해� 경쟁� 중이다.� 이러한� 미국과� 중국의�

글로벌� 패권� 경쟁은� 4차� 산업혁명을� 가속화하는� 여러� 디지털� 기술의� 진보와� 함께� 다양

한� 차원에서,� 복잡한� 레벨에서� 벌어지고� 있다.� 미중패권경쟁의� 중심에� 플랫폼이� 있다고�

해도� 과언이� 아니다.� 미국과� 중국을� 기반으로� 하는� 거대� 테크� 기업은� 플랫폼의� 향방을�

좌지우지하면서� 서로� 경쟁하고,� 글로벌� 경제에� 큰� 영향을� 만들어내고� 있다.�

GAFA(Google,� Apple,� Facebook,� Amazon)와� BATH(Baidu,� Alibaba,� Tencent,�

Hwawei)로� 대표되는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테크� 기업들은� 빅데이터,� 인공지능의� 기술을� 가지

고�검색엔진,� 전자상거래,� 소셜네트워크,� 정보통신의�영역에서�경쟁하고�있다.� 이들이�제

공하는� 플랫폼은� 산업,� 경제는� 물론� 정치,� 미디어� 콘텐츠,� 사람들의� 일상적인� 삶에� 영향

력을�끼치면서�전례없는�사회적인�변화를�야기하고�있다.�

플랫폼이� 가지는� 영향력은� 그저� 삶을� 바꾸고� 있다는� 단순한� 언어로� 표현될� 수� 없을�

만큼� 파급력이� 강력하다고� 할� 수� 있다.� 첨단� 기술이� 발전하면서� 기존� 산업의� 지형을� 바

꾸고� 새로운� 시장을� 만들고� 있다.� 커뮤니케이션을� 뮈한� 매체가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공유,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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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하고,� 소셜� 네트워킹과� 정보� 검색에� 필요한� 인공지능� 알고리즘과� 결합하며,� 디지털�

결제� 수단을� 이용한� 이커머스,� 쇼핑,� 엔터테인먼트,� 게임에� 이르기까지� 전� 방향의� 그룹

화� 다양화가� 플랫폼을� 중심으로� 이루어진다.� 이렇게� 여러� 분야가� 융합되면서� 전통� 산업

의� 구분은� 희미해져� 가고,� 새로운� 분야와의� 연계,� 통합을� 통해� 창의적인� 거대� 플랫폼으

로의�창발을�꾀하고�있다.�

이� 글은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분야에� 한정하여,� 미국과� 중국� 사이에서� 벌어지는� 플랫폼의�

발전양상을� 정치경제적으로� 살펴보고,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경쟁의� 속성과� 그� 동인을�

분석한다.� 플랫폼의� 정치경제적� 분석을� 통해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산업

에서는� 전통적인� 산업발전의� 측면에서� 다소� 역설적인� 현상이� 나타나고� 있다는� 점을� 주

장한다.� 나아가� 글로벌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경쟁� 양상에서� 한국의� 플랫폼,� 그리고�

한국의�플랫폼�정책이�나아가야�할� 방향을�모색하는�것을�목적으로�한다.�

미국을� 기반으로� 개발되고� 진화하는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신자유주의적인� 세계

화의� 배경에서� 소수의� 거대� 플랫폼이� 시장을� 과점하고,� 권력화하고� 있는� 모습을� 보이는�

반면,� 중국은� 국가적� 차원에서� 적극적으로� 국내� 시장을� 보호하는� 배경에서� 미디어� 콘텐

츠� 분야의� 일종의� 실험실을� 만들어낼� 수� 있었고,� 과점을� 이루지� 못하는� 무한경쟁의� 상

황에서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창의적이고� 대안적인� 진보의� 길을� 개척하고� 있다.� 이러

한� 상황에서� 한국은� 다각적인� 차원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전략이� 필요하다.� 우선� 한

국의�독자적인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을�성장시킬�수� 있는�지원,� 진흥�전략과�함께,� 글로

벌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이� 국내� 시장으로� 진입할� 때,� 시장� 잠식을� 막을� 수� 있는� 관리

전략,� 그리고� 미디어� 문화� 콘텐츠의� 생산자로서� 이들� 거대� 플랫폼을� 적극적으로� 포괄,�

이용할�수� 있는�전략이�동시에�필요하다.

II.� 플랫폼의�정치경제학

� 1.� 플랫폼의�정의와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의�특징

플랫폼은� 평평한� 단이라는� 뜻으로� 사람들이� 모여� 서서� 특정한� 행위를� 할� 수� 있도록�

기능적으로� 구성된� 올라와� 있는� 표면을� 의미한다� (김상배,� 2021:� 42).� 예를� 들어� 우리

가� 쉽게� 볼� 수� 있는� 지하철이나� 철도의� 플랫폼이나,� 다이빙을� 위한� 플랫폼의� 용어에서

도� 살펴볼� 수� 있는� 것처럼,� 물리적인� 모양이� 지표면보다� 올라와� 있으며,� 그� 위에� 서서�

무엇인가를�할�수�있도록�도와주는�역할을�한다.�

디지털� 기술과� 관련해서,� 플랫폼은� 하드웨어� 아키텍쳐나� 소프트웨어� 프레임워크� 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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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� 여타의� 부가되거나� 기능할� 수� 있는� 하드웨어/소프트웨어가� 작동할� 수� 있도록� 하는�

기반인� 특정한� 인프라를� 뜻하기도� 한다(Ballon� and� Heesvelde,� 2011:� 703).� 또한,� 디

지털� 플랫폼은� 온라인에서� 물품이나� 서비스를� 제공하는� 공급자와� 이를� 사용하는� 수요자�

사이에서의� 상호작용이나� 거래를� 가능하게� 하는� 일종의� 장이다(Gillespie,� 2010:� 351).�

플랫폼과� 이러한� 플랫폼을� 개발하고� 서비스하는� 기업은� 특정한� 물품이나� 서비스에� 대한�

경제적인� 거래에서� 여러� 이해당사자를� 매개하고� 조직한다.� 인터넷을� 통해� 서비스를� 제

공하는� 양면� 또는� 다면� 시장의� 형태로서� 플랫폼을� 사용하는� 여러� 공급자,� 이용자,� 사용

자,� 소비자�그룹은� 플랫폼이�제시하는�일정한�규칙에� 따라� 상호작용하며,� 이러한� 특성으

로� 인해� 일종의� 네트워크� 효과가� 발생하는� 서비스이다(Feld,� 2019;� Parket� and�

Alsyne,� 2020;� 최계영,� 2020).� 이러한� 관점에서� 다수의� 사람� 사이에서� 나타나는� 상호

작용에서� 경제적� 교환의� 규칙을� 관리하고,� 상호작용� 자체를� 데이터로� 만들어� 축적하며,�

시장에서의� 네트워크� 효과를� 극대화하는� 디지털� 인프라로서� 생각해� 볼� 수도� 있다�

(Kenney� and� Zysman,� 2016).�

디지털� 플랫폼을� 연구하는� 학자들은� 플랫폼이� 가지는� 양면시장의� 측면,� 그리고� 그�

안에서� 발생하는� 네트워크� 효과에� 주목한다(Van� Alstyne,� Choudary.� and� Parker,�

2016).� 양면시장은�서로가� 필요하지만,� 성격이� 다른� 부류의� 사람들� 그룹이나�산업을� 디

지털� 플랫폼을� 이용해� 연결하고,� 거래가� 가능하게� 하는� 시장이다.� 이러한� 시장� 안에서�

네트워크� 효과가� 발생한다.� 네트워크� 효과는� 특정� 네트워크에� 편입되는� 사람� 또는� 그룹�

등의� 노드의� 숫자가� 증가할수록� 비선형적으로� 증가한다는� 것으로서,� 플랫폼을� 이용하는�

사람들의� 수가� 많아질수록� 그� 효과는� 기하급수적으로� 증가하게� 된다는� 것이다.� 양쪽의�

시장에서� 서로를� 플랫폼이� 매개하는� 양면� 시장의� 네트워크� 안으로� 끌어들이는� 긍정적�

피드백이�강해지면�강해질수록�네트워크�효과는�강력하다(이재열,� 2021:� 18).�

더� 나아가,� 디지털� 플랫폼을�전체적인�생태� 시스템으로�이해하기도�한다.� 반� 다이크

에� 의하면,� 인류는� 과거와는� 질적으로� 다른� 플랫폼� 사회로� 진입했다고� 주장한다(Van�

Dijck,� Poell,� and� Wall,� 2018).� 디지털� 사회에� 들어오면서� 미시적인� 하나의� 플랫폼에

서� 글로벌한� 차원에서� 작동하는� 플랫폼까지� 다양한� 층위와� 분야의� 플랫폼이� 존재하게�

되었고,� 이러한� 플랫폼들은�서로�의존적으로�되어가고�있으므로,� 그� 안에�배태된� 정치적�

사회적� 구조와� 떼어놓고� 생각할� 수� 없는� 하나의� 생태� 시스템이� 되었다는� 것이다.� 그에�

의하면,� 플랫폼의� 중요한� 세� 가지의� 메카니즘이� 생태� 시스템에서� 작동한다고� 한다.� 첫�

번째는� 온라인� 플랫폼에서� 발생하는� 인간의� 모든� 상호작용이� 데이터로� 만들어져� 축적되

고,� 이를� 분석,� 처리해서� 새로운� 가치를� 창출하는�데이터화이다.� 두� 번째는� 온라인과�오

프라인에서�존재하는�물체,� 활동,� 감정,� 심지어� 아이디어까지� 거래와� 교환을� 할� 수� 있는�

상품으로� 플랫폼이� 가공한다는� 상품화이다.� 세� 번째는� 디지털� 플랫폼이� 특정한� 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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즘을� 이용해� 사람의� 상호작용을� 특정한� 방향으로� 이끌거나,� 사람의� 선택을� 돕거나� 필터

링하는� 선택과� 큐레이션이다.� 여기에서� 개인은� 플랫폼에서� 선택하지만,� 사실은� 플랫폼이�

개인의� 데이터� 분석을� 통해� 추천된� 것이다.� 더불어� 선택의� 알고리즘은� 기존에� 전통적인�

권위에� 기반해� 만들어지지� 않고,� 온라인에서의� 실시간� 반응� 등으로� 만들어진다(Van�

Dijck,� Poell,� and� Wall,� 2018:� 33-46).�

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영역에서� 나타나는� 특징을� 살펴보면,� 우선� 디지털� 플

랫폼에� 사용되는� 첨단� 기술이� 발전하고,� 이러한� 기술을� 쉽게� 받아들이고� 적극적으로� 사

용하는� 사용자층이� 늘어나면서� 플랫폼� 경제가� 생겨나는� 모습을� 보인다.� 소위� 하이퍼플

랫폼화라고� 불리는� 이러한� 특성은� 레거시� 미디어의� 생산� 독점을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

플랫폼이� 이어받아� 미디어� 시장을� 재편하고� 독점적인� 이익을� 창출하는� 모습으로� 나타난

다.� 여러� 가지의� 비슷한� 플랫폼이� 난립하는� 상황은� 더욱� 경쟁적인� 시장의� 압력으로� 이

들에게�작용하게�되어,� 더욱� 이용자들을�락인(lock-in)할� 수� 있는� 기능을�추가하게�된다.�

두� 번째로,� 플랫폼은�기본적으로�독점적인�양상을� 보이지만,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플랫

폼은� 확장하면서� 서로의� 영역이� 겹치는� 부분에서� 경쟁하게� 된다.� 이� 상황에서� 사용자가�

하나의� 플랫폼에서� 다른� 플랫폼으로� 옮겨� 갈� 가능성이� 생기게� 되는데,� 독점적인� 지위를�

가지지� 못한� 플랫폼들은� 서로� 상호운용성을� 통해� 네트워크� 효과를� 늘리는� 전략을� 취하

는� 인터플랫폼화가� 나타나고� 있다.� 마지막으로� 포털화이다(Lotz,� 2017).� 디지털� 미디어�

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초기에는� 아마추어들이� 콘텐츠를� 만들어� 공유하는� 소위� 시장의� 확장을�

통해� 레거시� 미디어에� 대안적인� 모습으로� 나타났지만,� 아마추어들의� 콘텐츠가� 전문화되

고� 더불어� 넷플릭스나� 아마존� 프라임� 비디오� 같이� 전문적으로� 만들어진� 콘텐츠를� 모아�

사용자에게� 스트리밍� 서비스를� 하게� 되었다.� 이는� 단선적인� 전통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유통구

조와�대조적인�모습을�가지고�있다는�점에서�주목해볼�필요가�있다.�

� 2.� 플랫폼의�정치학:� 정치경제적�접근�

플랫폼을� 단순히� 기술의� 발전으로� 만들어진� 산물로� 받아들이기보다는,� 플랫폼에� 배

태된� 정치적인� 메카니즘,� 그리고� 플랫폼이� 작용하는� 사회의� 구조에� 주는� 영향력을� 다각

적으로� 살펴보기� 위해서� 정치경제적� 접근이� 필요하다.� 플랫폼은� 양면시장이� 작동하는�

규칙을� 설계하고� 이를� 바탕으로� 이른바� 플랫폼� 권력을� 발휘하기� 때문이기도� 하지만(김

상배,� 2021:� 42),� 플랫폼이� 주로� 작동하는� 정치,� 사회,� 문화적인� 구조와도� 영향을� 주고

받기�때문이다.�

미디어� 콘텐츠와� 관련하여� 정치경제적� 접근은� 미디어를� 어떠한� 행위자가� 소유하는

지,� 이러한�소유관계를�뒷받침� 하는�경제적인�비즈니스�관계는� 어떻게�만들어져�있는지,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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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�전체적인�미디어� 지형을� 관리하는� 국가의� 문화� 미디어� 정책이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시

스템에� 어떠한� 영향을� 주는지를� 주로� 살펴본다(Mosco,� 2009;� Schiller,� 2007;�

McChesney,� 2013).� 즉,� 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자체,� 플랫폼을�둘러싼�환경적�요인,� 그

리고� 플랫폼� 안팎에서� 움직이는� 여러� 이해당사자들의� 관계를� 이해하는데� 중요한� 이론적�

틀을�제공한다는�것이다.� 이는� 미디어� 콘텐츠가�수익창출을�목표로하는�상품이자,� 그� 안

에서� 문화적인� 의미를� 가지는� 문화� 오브젝트이며,� 더불어� 한쪽에서� 만들고� 한쪽에서� 소

비하는� 단선적� 구조에서,� 누구나� 만들고� 공유하면서� 소비할� 수� 있는� 복잡한� 상황에까지�

얽혀� 있다는� 차원에서도� 생각해� 볼� 필요가� 있다.� 다시� 말해서� 정치경제학은� 더� 이상� 상

품의� 생산에� 대한� 것만� 집중해서는� 안된다는� 것이다.� 문화연구가� 주로� 미디어에� 숨겨져�

있는� 의미,� 그리고� 그� 소비에� 있어� 이데올로기적� 역할에� 집중하고� 있었다고� 한다면,� 정

치경제학은� 제도,� 소유,� 생산,� 유통,� 수용에� 대한� 분석을� 통해,� 보다� 정치적이고� 권력적

인�문제를�다루고�있다.�

모스코는� 정치경제학을� 자원의� 생산,� 분배,� 소비를� 서로� 구성하는� 사회관계,� 결과적

으로� 권력관계를� 탐구하는� 것으로� 정의한다.� 전통적으로� 사회적,� 역사적� 변환에� 주요한�

관심을� 두며,� 거시적인� 사회의� 총체성을� 분석하려고� 한다.� 특정한� 상품과� 그� 뒤에� 깔려�

있는� 제도,� 상품을� 만들고� 유통하고� 소비하는� 사회적� 관계과� 함께� 나타나는� 권력적인�

문제들,� 그리고� 이러한� 것들� 사이의� 결정요인들을� 밝혀내려고� 시도한다(Mosco,� 2009).�

경제,� 경영학에서� 시도하는� 미시적인� 경제적� 비즈니스� 결정요인들에� 대한� 분석뿐만� 아

니라� 그것이� 기술이나� 정치,� 문화와� 정보에� 미치는� 영향을� 밝혀내고,� 더� 나아가� 국제적

인�패권경쟁으로까지�연결되는�고리를�만들어내는�시도를�하는�것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�

III.� 미국:� 신자유주의적�세계화의�자유시장�관리�

� � 1.� 포털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넷플릭스,� 훌루,� 아마존� 프라임� 비디오� 서비스,� 그리고� 유튜브27)� 같은� 디지털� 미디

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기존의� 미디어콘텐츠처럼� 전문적인� 기술을� 가진� 생산자� 집단이� 만

든� 오리지널� 콘텐츠를� 모아� 온라인으로� 제공하는� 동영상� 스트리밍� 서비스로서�

OTT(Over-the-Top)이라고도� 불리며,� 닫혀� 있는� 플랫폼이라는� 특징을� 지닌다.� 이러한�

플랫폼에서� 오리지널� 콘텐츠는� 제작사에서� 판권을� 구매하거나,� 플랫폼에서� 직접� 투자하

여� 만든� 것으로서,� 전통적인� 미디어� 콘텐츠의� 구조를� 그대로� 가지고� 있으며� 같은� 장르

27)� 여기에서� 유튜브는� 전문적으로� 만들어진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모아� 서비스하는� 포털과� 소셜미디어를� 기반

으로�하는� 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의�모습을�모두�가지는�일종의�하이브리드�플랫폼으로�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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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� 다루고� 있다.� 콘텐츠� 유통의� 차원에서는� 텔레비전� 같은� 레거시� 미디어와� 다른� 모습

을� 가진다.� 포털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오리지널� 콘텐츠를� 모으고,� 추천하고,� 유통

하는�중간자�포털�형태의�서비스를�한다(Lotz,� 2017).�

“콘텐츠가� 왕이다.”라는� 말은� 좋은� 콘텐츠만� 만들면� 자연적으로� 수익이� 만들어진다

는� 의미가� 아니다.� 오히려� 그� 안에는� 콘텐츠를� 어떻게� 유통하는가가� 더� 중요할� 수� 있다

는� 의미를� 함축하고� 있다(Cunningham� and� Silver,� 2013).� 기술적으로� 빠른� 인터넷을�

사용할� 수� 있는� 회선이� 보급되고� 스마트폰이� 널리� 사용되면서,� 시청각� 매체가� 텔레비전

으로�제한되어� 불특정� 다수� 대상의� 서비스를� 가구� 단위로� 시청해야만�하는� 상황에서�개

인이� 자신이� 보고� 싶을� 때,� 원하는� 콘텐츠를� 볼� 수� 있는� 형태로� 변화했다.� 온라인� 미디

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쌍두마차는� 넷플릭스와� 유튜브라고� 할� 수� 있는데,� 이들은� 미국내�

중요시간대� 온라인� 미디어� 소비의� 50퍼센트� 이상을� 차지하고� 있으며� 몇몇의� 국가를� 제

외하고는�전� 세계에�서비스되고�있다(Cunningham� and� Craig,� 2019:� 48).�

2020년� 세계� OTT� 시장� 규모는� 2019년보다� 18퍼센트� 증가한� 1100억� 달러로� 계

산되고� 있으며,� 2021년에는� 그보다� 더욱� 증가한� 1260억� 달러의� 규모가� 될� 것으로� 예

상되고� 있다.� 가입자를� 기반으로� 생각해� 볼� 때,� 넷플릭스는� 2020년� 동안� 3700만명을�

늘리면서� 전체� 가입자� 수� 2억명을� 돌파하고� 있으며,� 그� 뒤를� 아마존� 프라임� 비디오� 서

비스가� 1억� 5천만명,� 그리고� 디즈니플러스가� 1억� 4천여만명으로� 따르고� 있다.� 2019년

까지는� 미국을� 중심으로� 넷플릭스가� 독주하고,� 아마존� 프라임이� 뒤를� 바짝� 추격하는� 형

세였으나,� 2019년� 9월에� 설립된� 디즈니� 플러스가�모회사인�디즈니가� 가지고� 있는� 막대

한� 콘텐츠를� 기반으로� 출시� 하루에만� 1000만명,� 1년만에� 가입자� 1억명� 이상을� 유지하

면서� 3강� 체제를�만들고�있다(김윤지,� 2021).�

포털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주된� 수익모델은� 크게� 구독,� 판매,� 광고의� 세� 가지

로� 나뉜다.� 구독은� 가입자가� 저렴한� 월간� 또는� 연간� 금액의� 서비스� 요금을� 지불하고� 인

터넷으로� 연결된� 모든� 기기에서� 콘텐츠를� 시청할� 수� 있게� 한다.� 판매는� 콘텐츠를� 단건

으로� 판매하는� 방식으로� 주로� 한국� 내� OTT,� IPTV� 사업자들이� 많이� 취하는� 방식이다.�

마지막으로� 광고는� 구독형� 방식에서는� 일반적으로� 사용되지� 않지만,� 훌루� 같은� 서비스

는� 광고를� 통해� 수익을� 만들어내고� 있으며� 이를� 통해� 소비자들에게� 더욱� 낮은� 구독료를�

부과한다.� 광고는�콘텐츠�시청의�전후,� 또는�중간에�여러�종류의�길이의�광고�영상을�삽

입하거나,� 콘텐츠�하단에�배너를�표시해�유저의�클릭을�유도할�수도�있다.�

포털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주된� 특징은� 바로� 개인화와� 큐레이션에� 있다.� 넷플

릭스는�두� 가지의� 알고리즘�시스템을�이용해서� 소비자가� 흥미� 있어� 할만한� 콘텐츠를�추

천한다.� 콘텐츠의�내용을� 분석하여�대량의�데이터를�생산한� 후,� 인공지능을�이용해�반복�

학습을� 하게� 하고� 내용을� 분류한다.� 또한� 기존� 소비자의� 콘텐츠� 선호� 정보,� 시청패턴을�



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 세미나

- 120 -

분석하여� 이들과� 유사한� 성향과� 선호도를� 가진� 것으로� 추정되는� 데이터를� 가진� 소비자

에게� 콘텐츠를� 개인화하여� 추천한다.� 여기에서� 중요한� 것은� 넷플릭스를� 구독하는� 사용

자의� 정보나� 선호� 콘텐츠를� 데이터화� 하여� 수집,� 처리해야� 한다는� 것이다.� 넷플릭스가�

가지는� 사용자의� 긍정적� 네트워크� 효과는� 적은� 비용을� 가지고� 빠르게� 데이터를� 처리하

여� 추천할� 수� 있게� 하지만,� 유사한� 영상을� 반복적으로� 추천하기� 때문에� 다양성을� 부여

할� 수� 없고,� 시청자가� 알고리즘에�의해� 필터링된� 정보에만�노출됨28)으로서�자신의� 기준

에서�선택할� 수� 없게� 되는� 소위� 버블� 현상이� 발생할�수� 있다는�점이� 단점으로� 지적된다

(전상훈�신승중,� 2021:� 101-2).

포털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을� 서비스하는데� 있어� 주된� 비용은� 독점� 콘텐츠를� 모

으기� 위한� 라이센스,� 오리지널� 콘텐츠� 제작� 비용,� 망을� 제공하는� 통신사에게� 주어지는�

망사용료29)� 등이� 있다.� 플랫폼� 사업자는� 콘텐츠� 수급을� 위해� 다른� 생산자가� 보유한� 콘

텐츠를� 구매하기� 위해� 라이센스� 비용을� 지불해야� 한다.� 기존의� 사업자들은� 콘텐츠를� 모

아� 스트리밍하는� 중간� 유통의� 역할을� 담당했으나,� 콘텐츠� 라이센스에� 들어가는� 비용이�

크게� 증가하자� 이들이� 자체적으로� 제작하는� 오리지널� 콘텐츠30)의� 비중을� 늘리고� 있다.�

이러한� 직접� 투자는� 단순히� 콘텐츠� 제작에만� 적용되는� 것은� 아니다.� 미국의� 미디어� 플

랫폼� 산업에서는� 대형� 흡수합병이� 적극적으로� 벌어지고� 있다.� 통신사인� AT&T는� 타임워

너를� 850억� 달러에� 인수하여� HBO� NOW� 서비스를� 소유하였고,� 디즈니는� 21세기� 폭스

사를� 713억� 달러에� 인수하여� 훌루� 서비스의� 최대� 지분을� 확보하게� 되었으며,� 넷플릭스

는� 2019년� 이후� 디즈니와의� 라이센스� 계약� 종료와� 함께� 이들이� 제공하던� 마블� 캐릭터�

사용이� 어렵게� 될� 것을� 대비해� 다른� 히어로� 콘텐츠를� 보유한� 밀러월드를� 2억� 5천만� 달

러에�인수하였다(이재영,� 2018;� 전창의�이효정�김기범,� 2019).�

� � 2.� 소셜미디어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커닝햄과� 크레이그(2019)는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어디에서� 콘텐츠들이� 유입,� 축

적,� 유통되는지에�따라,� 그리고� 플랫폼이�어떤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택하는지에�따라� 포털형�

디지털� 플랫폼과� 소셜미디어형� 콘텐츠� 플랫폼으로� 나누어� 볼� 수� 있다고� 주장한다.� 페이

스북,� 트위터,� 트위치,� 인스타그램,� 스냅챗,� 그리고� 유튜브31)와� 같은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

28)� 넷플릭스는� 미디어� 콘텐츠에�대한� 소비자의� 평가를� 제공하지�않으며,� 어떠한� 사람이� 해당� 동영상을� 시

청하고�얼마나�보는지에�대한� 데이터�또한� 투명하게�제공하지�않고�있다.

29)� 망� 사용료는� 국가별� 통신사별� 사업자마다� 다양하게� 책정되나,� 넷플릭스는� 미국� 사업자인� AT&T,� 컴캐

스트,� 버라이즌과� 망� 사용료� 계약을� 맺고� 있으며,� 한국의� 사업자인� SK브로드밴드와는� 망사용료에� 대한�

소송중이다(김민선,� 2021).�

30)� 2013년의� 하우스�오브� 카드,� 오렌지� 이즈� 더� 뉴� 블랙은�넷플릭스의�오리지널� 제작� 콘텐츠로�폭발적인�

인기를�얻었으며,� 2017년의� 옥자,� 2019년의� 킹덤,� 2021년의� 오징어�게임은�넷플릭스가�한국의�콘텐츠

제작사와�공동투자�혹은�단독� 투자를�통해� 만들어낸�히트작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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텐츠� 플랫폼은� 주로� 유저들이� 만들어낸� 콘텐츠에� 의존하고,� 소셜미디어� 기능을� 통해� 많

은� 사용자들의� 네트워크� 효과를� 통합하고� 있다는� 차원에서� 열려� 있는� 플랫폼이라는� 특

징을� 지닌다(Cunningham� and� Craig,� 2019:� 23).� 2005년에� 그저� 동영상을� 저장하고�

공유하기� 위한� 인터넷� 공간에� 머무르다,� 이후에는� “자신을� 방송하세요(Broadcast�

Yourself)”라는� 모토를� 통해� 사용자들을�끌어모으기�시작한�유튜브로�시작해,� 2010년부

터� 소셜미디어를�기반으로�숏폼� 동영상�기능을� 탑재한�페이스북,� 인스타그램,� 스냅챗� 등

이� 급속도로� 성장하기� 시작했고,� 게임� 플레이� 스트리밍� 같은� 실시간� 방송과� 함께� 시청

자들과�함께� 소통할� 수� 있는� 트위치� 같은� 플랫폼도�소셜미디어형�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

의�커다란�부분을�차지하고�있다.�

소셜미디어서비스가� 소유한� 폭넓은� 콘텐츠� 소비자� 층은� 이들� 콘텐츠� 플랫폼이� 가지

는� 가장� 큰� 장점이자� 성장동력이� 되고� 있다.� 유튜브는� 전� 세계적으로� 2019년에� 18억�

명의� 시청자를� 보유하고� 있으며,� 페이스북은� 자회사가� 가지는� 사용자들의� 수를� 제외하

고도�전� 세계의� 24억� 명의� 계정을�보유하고�있다.� 아마존이� 보유하고�있는�트위치의� 일

간� 실사용자의� 수는� 1500만� 명이� 넘고,� 실시간� 방송을� 하는� 스트리머의� 수도� 300만�

명에� 달한다(정보통신산업진흥원,� 2019;� 강일용,� 2019).� 하지만,� 모든� 소셜미디어가� 콘

텐츠� 플랫폼으로서의� 확장이� 성공한� 것은� 아니다.� 트위터의� 경우� 동영상� 기능을� 가지는�

바인(Vine)을� 2012년에,� 페리스코프(Periscope)를� 2015년에� 흡수합병하여� 2016년에�

3억명의� 유저를� 모을� 수� 있었지만,� 확실한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만들어내지� 못해서� 수익분

기점을� 넘어서지� 못했으며,� 오히려� 트위터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생태계는� 선정적이거나� 폭

력적,� 심지어�도덕적으로�문제가�될� 수� 있는�콘텐츠들이�난무하여�문제가�되고�있다.

소셜미디어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주된� 수익� 모델은� 콘텐츠� 재생시� 전,� 후로�

나타나는� 광고� (유튜브,� 트위치의� 경우),� 브랜드화된� 필터를� 사용해� 사용자의� 숏폼� 콘텐

츠� 제작에� 적용할� 수� 있도록� 하는� 기능� (스냅챗의� 경우),� 구독과� 이커머스를� 통한� 수수

료� (유튜브� 프리미엄,� 트위치의� 경우)� 등이다.� 유튜브의� 경우,� 일정� 기준을� 충족하는� 콘

텐츠�제작자들은�구글� 애드센스를�통해�디스플레이�광고,� 오버레이�광고,� 동영상� 광고를�

자신이� 업로드한� 미디어� 콘텐츠에� 삽입하고� 수익� 배분률을� 계산해� 콘텐츠� 제작자와� 유

튜브가� 나누어� 가진다.� 이렇게� 자체� 제작한� 유저들의� 동영상의� 수와� 질은� 유튜브의� 성

장동력이� 되고� 있는데,� 개인� 아마추어� 창작자가� 전문적인� 질의� 콘텐츠를� 만들� 수� 있는�

크리에이터로� 진화하고� 이를� 관리하는� 멀티채널� 네트워크32)가� 출현하여� 이들의� 콘텐츠

를� 관리하고� 제작을� 지원하는� 구조가� 생기기도� 했다.� 실시간� 방송� 스트리밍의� 경우에는�

31)� 여기에서� 유튜브는� 소셜미디어의� 기능을� 하고� 있으면서� 유저들의� 콘텐츠에� 주로� 의존하지만,� 유튜브�

프리미엄이라는� 구독� 서비스를�통해� 오리지널� 콘텐츠를� 광고없이� 접근할� 수� 있도록� 한다는� 차원에서� 하

이브리드�플랫폼의�형태를�가진다.

32)� 이들은�MCN이라고� 주로� 부르며,� 한국에는�다이아TV,� 샌드박스네트워크� 등의� 회사들이� 이러한� 역할을�

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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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자들의� 직접� 후원을� 통해� 수익을� 창출하기도� 하는데,� 이렇게� 전문적인� 컨텐츠� 제작

을� 지원하기� 위해� 크리에이터� 파트너십� 모델을� 적용하여� 소위� 인플루언서들을� 만들고�

이들이�자체적인�커뮤니티를�형성하여�확장할�수� 있도록�돕고�있다.

유튜브를� 비롯한� 여러� 소셜미디어형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앞서� 살펴본� 포털형� 플랫폼과�

다른� 알고리즘� 시스템을� 통해� 미디어콘텐츠를� 추천한다.� 우선� 유튜브는� 사용자를� 파악

하기� 위해� 이들이� 선택한� 동영상,� 검색� 트렌드와� 함께� 개별� 사용자의� 위치,� 나이,� 성별�

등을� 데이터화해� 인공지능� 알고리즘을� 통해� 추천� 콘텐츠� 후보를� 생성한다.� 사용자가� 선

호한다고� 예상되는� 범주� 안에� 들어가는� 콘텐츠를� 먼저� 선정한� 뒤� 시청� 확률이� 높은� 콘

텐츠를� 순서대로�추천하게�된다33).� 여기에� 덧붙여� 마케팅� 도구로� 사용되는�추천� 시스템

도� 사용하는데,� 앞서의� 추천후보모델에서� 적용된� 정보를� 기반으로� 사용자가� 높은� 선택

률을� 보여준� 콘텐츠와� 끝까지� 시청할� 확률을� 모델링해서� 프로세스를� 반복하고� 추천� 시

스템을� 재구성한다.� 이를� 통해� 앞서� 언급한� 버블� 현상을� 막을� 수� 있다.� “좋아요”� 등의�

추천� 수가� 아닌� 시청자들의� 예상� 평균� 시청� 시간을� 기준으로� 하는데,� 사용자들의� 클릭�

수에�의한�알고리즘의�악용을�막기�위해서이다(전상훈�신승중,� 2021:� 101).

� � 3.� 수직적�생태계�생성으로�인한�과점화�

다른� 여타의� 디지털� 플랫폼과� 마찬가지로,� 미국을� 기반으로� 하는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

랫폼�영역은�시장�과열으로�인한�구조화,� 규모의�경제�실현을�위한�거대화,� 그리고�몇몇

의� 거대� 콘텐츠� 플랫폼들만이� 시장을� 독식하는� 과점화가� 나타나고� 있다.� 소셜미디어형�

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진화는� 굉장히� 경쟁적인� 양상을� 보이고� 글로벌하게� 확장되는�

모습을� 보인다.� 이로� 인해� 많은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유통의� 실험,� 전환,� 비즈니스의� 빠른� 교

체를� 보여주지만,� 거대� 플랫폼에� 연결되어� 일종의� 산업간� 생태계를� 구축하고� 있는� 유튜

브나� 트위치를� 제외하고는� 지속가능한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만들지� 못하고� 있다는� 차원에서�

전통적인�미디어�콘텐츠�산업의�모습으로�다시�돌아가는�양상을�보여주고�있다.�

이들� 플랫폼은� 전략적� 제휴,� 협업을� 통한� 소위� 디지털� 컨버전스의� 현실체의� 모습으

로� 나타나며,� 다자간� 연합� 수익� 모델을� 구현하기� 위해서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분야의� 수직적�

생태계를� 만들어가고� 있으며,� 거대� 플랫폼� 기업과� 연결하여� 자신이� 가지는� 주요한� 시장�

뿐만� 아니라� 인접한� 시장까지도� 장악하는� 모습을� 보인다.� 이는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유통하

는� 차원에서� 콘텐츠� 신디케이트를� 필두로� 하는� 기존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비즈니스의� 혁신적

인� 변화를� 의미하기도� 하지만,� 이러한� 특성� 때문에� 기업간� 전략적인� 제휴,� 또는� 인수합

33)� 그럼에도,� 구글과� 페이스북이� 미디어� 콘텐츠의� 내용에� 대해� 가하는� 투명하지� 못한� 정책은� 2018년� 애

드포칼립스�사건을�통해�널리� 알려져�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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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을�통해� 초대형화를�이루면서�시장� 지배력을� 확대해� 나가고� 있는� 현상이� 나타나고�있

다.� 결과적으로� 이러한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시장의� 상황은� 대규모� 미디어� 그룹이나�

테크�기업이�시장을�과점하고�주도하고�있다는�것이다(김익현,� 2019).�

디지털� 기술의� 혁신은� 자유시장경제의� 배경에서� 경쟁을� 자극하고,� 효율적인� 시장기

제가� 작동할� 수� 있도록� 도와주었다.� 신자유주의적인� 시장� 상황은� 미국을� 기반으로� 하는�

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들이� 세계� 시장에� 비교적� 쉽게� 진출,� 발전할� 수� 있는� 기반을� 만들

어주었다.� 시장� 진입에� 대한� 비용이� 비교적� 적다는� 것은� 현재� 디지털� 경제에서� 주요한�

지위를� 차지하고� 있더라도� 혁신� 없이는� 지속가능성을� 유지하기� 어렵게� 작용한다.� 또한�

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이� 비슷비슷하게� 수렴하고� 소비자가� 하나의� 플랫폼에서� 다른� 플랫

폼으로� 옮겨가기� 쉬워지고� 있다는� 사실은� 수익� 모델에서� 중요한� 요인을� 차지하는� 소비

자로�하여금�플랫폼�사이의�경쟁을�더욱�부추기는�역할을�하게�한다.� 하지만,� 실제로�시

장에서는� 경쟁을� 통한� 혁신� 보다� 기존� 플랫폼의� 흡수합병으로� 인한� 확장이� 벌어지는�구

조가� 나타나고,� 그로� 인해� 혁신이� 나타나지� 못하는� 환경이� 굳어지고� 있다(Kamepalli� et�

al.,� 2020;� Gautier� and� Lamesch,� 2020).� 소비자의� 데이터는� 상호운영적이지� 못하게�

처리되고� 있고,� 다른� 플랫폼으로� 옮겨가는� 데� 드는� 비용은� 플랫폼의� 사용자의� 락인

(lock-in)현상을�심화시킨다.

표현의� 자유를� 보장하는� 미국에서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에� 대한� 규제는� 문화� 콘텐

츠의� 차원보다는� 공정한� 경쟁,� 소비자의� 사생활� 및� 데이터� 보호에� 치중하고� 있어� 보인

다.� 그나마도� 실제적인� 규제가� 나타나고� 있다기보다는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시장의� 실

패가� 나타날� 우려가� 있다는� 차원에서� 논의가� 시작되고� 있다.� 2020년에는� 미국� 하원� 법

사위원회� 산하� 반독점,� 상사,� 행정법� 소위원회에서� “디지털� 시장의� 경쟁에� 관한� 조사� 보

고서� 초안”을� 발표하였고,� 미국� 상원의� 상사,� 과학,� 교통위원회에� 소속된� 민주당� 캔트웰�

의원이� “로컬� 저널리즘� 보고서”를� 발표하여� 가짜뉴스와� 관련하여� 제기되는� 다양한� 이슈

와� 대응� 방안에� 대한� 관심을� 촉구했다.� 특히� 반독점� 이슈와� 관련해서� 법무부와� 연방거

래위원회는� 구글,� 페이스북,� 아마존에� 대한� 반독점� 소송을� 제기하거나� 준비하고� 있다

(McKinnon,� 2020).� 그럼에도� 규제의� 현실화는� 쉽지� 않아� 보인다.� 반독점� 등의� 시장실

패를� 바로잡으려는� 움직임은� 이들� 플랫폼이� 실제로� 시장에서의� 독점적� 지위를� 남용하여�

이익을� 얻는다는� 것이� 확실하게� 증명되어야� 하고,� 공정한� 콘텐츠의� 유통을� 위한� 알고리

즘의� 투명성� 제고에� 대한� 규제는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들이� 자신의� 지위를� “플

랫폼으로써� 정보를� 생산하는� 것이� 아닌� 단순� 중개자,� 제공자”로서의� 역할을� 강조하여,�

기존의� 전통� 미디어에게� 주어졌던� 책임성을� 회피함에� 따라(Gillespie,� 2010)� 쉽게� 적용

되지�않을�것으로�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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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� 중국:� 보호된�국내시장에서의�자유경쟁

� � 1.� 포털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중국은� 14억의� 인구를� 보유하여� 내수시장만으로도� 기업의� 성장을� 담보할� 수� 있다.�

중국이� 보여주는� 빠른� 디지털화의� 모습은� 인터넷의� 사용과� 스마트폰의� 보급으로� 살펴볼�

수� 있으며,� 중국을�기반으로�하는�디지털�플랫폼,� 더� 나아가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이�성

장하기� 위한� 조건을� 만들고� 있다.� 중국인터넷정보센터(CNNIC)가� 발표한� “제47차� 중국

인터넷� 발전현황통계보고”를� 보면,� 2020년� 12월까지� 중국에서� 인터넷을� 사용하는� 사람

들은� 9억� 8900만명으로� 전� 세계의� 20퍼센트를� 차지하고� 있으며,� 인터넷� 보급률은� 70

퍼센트로� 미국을� 바짝� 추격하고� 있다.� 2012년� 이래로� 중국은� 세계에서� 가장� 큰� 스마트

폰� 시장을� 가지고,� 9억� 8600만명의� 스마트폰� 사용자를� 보여준다.� 인터넷을� 이용한� 디

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사용자는� 9억� 2700만명으로� 전체� 인터넷� 사용자의� 93.7퍼센트를�

차지한다.� 중국은� 그동안� “세계의� 공장”이라는� 차원에서� 세계경제에� 영향을� 끼쳤지만,�

“세계의� 주요한� 소비시장”으로서도� 자리매김할� 수� 있게� 되었다(대외경제정책연구원,�

2021).

중국의� 디지털� 플랫폼은� 소비자� 지향형의� 특징을� 가진다(윤재웅,� 2020:� 77).� 사용

자의� 일상소비생활과� 관련된� 서비스에� 집중하여� 거대� 테크� 기업� (바이두,� 알리바바,� 텐

센트)의� 기반� 아래� 전자상거래,� 핀테크,� 소셜미디어,� 동영상� 콘텐츠� 등의� 중소� 플랫폼들

이� 거미줄처럼� 연결되어� 있다.� 중국의� 플랫폼과� 포털은� 서구의� 기술� 모델을� 역공학하는

데에� 중심을� 두는� 소위� “날아가는� 거위”모델을� 통해� 발전했다(Keane,� 2006).� 중국은�

진입장벽이� 높고� 장기적인� 투자,� 기술의� 노하우가� 필요한� 영역에는� 글로벌한� 차원으로�

성장하지는�못했지만,� 소비자가� 원하는�것,� 그리고� 소비자를�끌어모을�수� 있는� 부문에서

는� 빠르게� 적용하고� 혁신해서� 서비스하는� 모습을� 보이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그래서� 중국에

서는� 원래� 있었던� 가치사슬의� 프로세스를� 개선하고,� 비용을� 절감하며,� 품질을� 향상시키

는�모습으로�플랫폼의�혁신이�벌어지고�있다(윤재웅,� 2020).

최근� 바이트댄스의� 틱톡이� 세계� 시장에서� 선풍적인� 인기를� 끌고� 미국과� 중국� 사이

의� 플랫폼� 지정학적� 대결의� 중심에� 서면서� 기존의� BAT에서� 바이두를� 밀어내고� 새로운�

B의� 탄생으로까지� 평가되었지만(김상배,� 2021:� 56),� 포털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에서�

바이두는� 아이치이(iQiyi)를� 통해� 아직� 건재하다.� 아이치이는� 2010년� 4월에� 바이두의�

자회사로� 설립되어� 다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기업보다� 비교적� 늦게� 산업에� 진출했지만,�

2013년� 온라인� 방송� 서비스업체였던� PPStream을� 3억� 7000만� 달러에� 인수하고� “중국

의� 넷플릭스”로� 성장했다.� 여기에는� 바이두의� 온라인� 검색� 플랫폼으로서의� 사용자층� 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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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� 지대한� 역할을� 했다.� 아이치이는� 넷플릭스의� 비즈니스� 모델과� 비슷한� 월간,� 연간�

구독을� 통해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소비자에게� 스트리밍으로� 서비스하고� 있으며,� 최신� 콘텐

츠가� 아닌� 일정� 시간이� 지난� 것은� 광고를� 통해� 수익을� 창출한다.� 2021년� 기준� 아이치

이의� 유료가입자는� 1억� 430만� 명,� 1분기� 매출� 12억� 달러를� 기록했고�그� 중에� 유료� 구

독� 수익은� 54퍼센트,� 광고를� 통한� 수익은� 24퍼센트에�달한다(iQiYI,� 2021).� 아이치이는�

또한�서비스하는�미디어�콘텐츠와�연결하여�상품(예를�들어,� 태양의�후예를�보다가�극중�

송중기와� 진구가� 착용한� 군번줄을� 살� 수� 있다.)을� 살� 수� 있도록� 아이치이� 몰� 플랫폼과

도� 연계하여� 이커머스에도� 적극적이다.� 2017년에는� 넷플릭스와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유통에�

대한� 계약을� 체결하고� 인기� 애니메이션인� BoJack� Horseman을� 중국시장에� 유통하기도�

했지만,� 중국� 정부의� 라이센스� 콘텐츠� 통제정책으로� 인해� 목록에서� 빠지기도� 했다

(Brzeski,� 2017).

유쿠-투더우와� 텐센트� 비디오는� 각각� 알리바바와� 텐센트라는� 거대� 테크� 플랫폼� 기

업을� 기반으로� 하는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으로서� 유튜브,� 페이스북의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

모방해서�시작했지만,� 소비자의� 특성에�맞는� 맞춤형�서비스를�끊임�없이� 개발하고,� 서비

스� 품질을� 개선해� 수익성을� 극대화하고� 있다(윤재웅,� 2020:� 75).� 이들은� 주로� 콘텐츠�

전후에� 붙어� 있는� 광고를� 통해� 수익을� 창출하지만,� 연결되어� 있는� 거대� 플랫폼(알리바

바,� 위챗)에서의� 시너지� 효과를� 바라본다.� 유쿠는� 2006년� 서비스를� 시작해� “세계가� 모

두� 보고� 있다”라는� 모토아래� 드라마,� 영화와� 같은� 동영상� 콘텐츠34)에� 중점이� 있었다.�

2012년에� 중국� 온라인� 동영상� 플랫폼으로서� 뒤따르던� 투더우와� 주식교환의� 형식으로�

합병하여� 중국� 전체� 온라인� 동영상� 서비스� 시장의� 33퍼센트� 이상의� 점유율을� 기록할�

만큼� 성장했고,� 2014년에는� 알리바바로� 인수되어� 현재는� 알리바바� 플랫폼의� 생태계� 안

에� 존재한다.� 유튜브처럼� 유쿠도� 처음에는� 아마추어� 콘텐츠� 창작자들을� 육성하여� 오리

지널� 독점� 콘텐츠를� 서비스했지만(Zhao,� 2016),� 2016년부터는� 창작자� 중심의� 모델을�

버리고� 텐센트� 비디오나� 아이치이� 같은� 서비스와� 적극경쟁하는� 방식으로� 변화하기� 시작

했다(Yu,� 2019).� 텐센트는� 중국� 소셜미디어� 시장과� 함께� 글로벌� 미디어� 시장을� 모두�

아우르려� 하고� 있는� 거대� 중국� 기업이다.� 글로벌� 게임� 시장에서� 투자나� 흡수합병을� 통

해� 게임산업의� 체인을� 만들어가고� 있으며(Custer,� 2016),� 아이치이를� 바이두로부터� 인

수하려� 할� 만큼� 음악,� 영화,� 동영상,� 게임을� 통합한� 엔터테인먼트�산업의� 강자로� 자리매

김하고�있는�중이다(Culpan,� 2020).

� � 2.� 소셜미디어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

34)� 하지만,� 당시� 유쿠에� 있던� 콘텐츠는� 미국,� 한국에서� 만들어진� 영화,� 드라마,� 예능의� 해적판이� 대부분이

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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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이� 가지는� 또� 하나의� 특징은� 소셜미디어형� 플랫폼에서�

라이브� 방송이� 선풍적인� 인기를� 가지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라이브� 스트리밍을� 위해� 중국에

는� 200개� 이상의� 앱이� 존재하고� 있으며,� 이들은� 모바일� 환경,� 이커머스� 환경과� 연결되

어� 가장� 성공한� 플랫폼� 중� 하나로� 자리매김하고� 있다(Lavin,� 2018;� Hallanan,� 2018).�

중국이� 보여주는� 이러한� 이커머스� 플랫폼과� 라이브� 스트리밍� 방송의� 통합은� 중국이� 현

재� 겪고� 있는� 디지털,� 유통,� 광고� 산업의� 변화를� 보여주는� 하나의� 예가� 되고� 있다

(Wang,� 2019).

초기의� 이러한� 스트리밍은� 여성의� 선정적인� 매력을� 외로운� 남성들에게� 파는� 것들이�

주된� 테마였다.� 이는� 중국의� 한자녀� 정책과� 빠른� 경제� 성장으로� 인한� 불균형에� 의한� 결

과로�볼� 수� 있다.� 농업에서�산업으로의�빠른�변화,� 서비스�기반�경제로의�변화는�젠더적�

불균형과� 함께� 도농격차를� 만들어냈다.� 농촌에� 거주하던� 사람들은� 도시에� 모였고,� 농촌

에는� 수백만의� 외로운� 남성이� 남을� 수밖에� 없었고,� 이들은� 가족을� 만들거나,� 연애를� 할�

수� 없는� 상황에서� 엔터테인먼트를� 즐길� 기회도� 얻지� 못했던� 것이다(Birtles,� 2016;�

Sun,� 2017).� 하지만,� 중국� 정부는� 엄중한� 콘텐츠� 관리� 정책을� 펴면서� 문화적인� 분열을�

최소화하고� 더� 넓은� 비즈니스� 영역을� 통합적으로� 관리하기� 위해서� 여러� 라이브� 스트리

밍� 플랫폼에� 대대적인� 단속을� 시행했고� 문제가� 되는� 콘텐츠를� 가졌던� 30000개� 이상의�

계정을�닫았다(Lai,� 2017).

최근,� 중국의� 소셜미디어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이커머스�플랫폼,� 숏� 비디오� 플

랫폼과� 통합되고� 있다.� 이러한� 새로운� 모습은� 앞서� 언급한� 강력한� 정부의� 콘텐츠� 규제

와� “인터넷� 플러스”정책으로� 대변되는� 디지털� 사회로의� 빠른� 전환과� 맥을� 같이� 하고� 있

다는� 점에서� 주목할만하다.� 이들� 콰이쇼우와� 핀뚜어뚜어� 같은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

그동안� 경제� 성장� 스토리에서� 제외되고� 배제되던� 계층,� 지역을� 타겟으로� 한다.� 3티어�

이하의� 도시,� 농촌의� 상품을� 동영상으로� 만들어� 소개하고� 이를� 이커머스� 플랫폼과� 연결

하여� 쉽게� 접근할� 수� 있도록� 만들고� 있다.� BAT의� 거대� 플랫폼� 생태계에� 속하지� 않은�

소셜� 커머스� 플랫폼으로서� 핀뚜어뚜어의� 성장은� 기적으로까지� 불리는데,� 1조� 위안의� 매

출액을� 알리바바와� 징동이� 가졌던� 것보다� 짧은� 시간� 안에� 만들어낼� 수� 있었다고� 한다

(Norris,� 2020).� 농업� 생산품을� 주로� 다루는� 라이브� 스트리밍이� 100만개� 이상의� 상점

을� 통해� 플랫폼� 안에서� 경쟁� 중이다.� 도시에� 거주하는� 이들을� 타겟으로� 하는� 이커머스�

플랫폼들도� 경쟁에� 뛰어들고� 있는데,� 2018년� 징동은� 슈퍼� 뉴스타� 프로젝트를� 출시하면

서� 다섯� 가지의� 새로운� 앱을� 핀뚜어뚜어에� 대항해� 농촌� 시장을� 대상으로� 개발했으며,�

알리바바는� 쿤타오바오라는� 플랫폼을� 타오바오� 생태계에� 붙여� 농촌� 시장에� 초점을� 맞추

고�있다(Craid,� Lin� and� Cunningham,� 2021:� 50)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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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� 하나의� 중요한� 축은� 다소� 소외된� 계층인� 애니메이션,� 게임� 팬� 서브문화와� 연결

된� 비리비리이다.� 2009년부터� 서비스를� 시작한� 비리비리는� Z세대를� 위주로� 하는� 일종

의� 동영상� 커뮤니티로서� 젊은이들의� 놀이� 공간이� 되고� 있다.� 2020년� 3분기에� 영업수입�

32억� 2600만� 위안을� 기록하고� 월� 평균� 활성� 이용� 고객수는� 1억� 9700만명,� 그� 중에�

모바일� 이용자수는� 1억� 8400만명에� 이른다(최헌규,� 2021).� 비리비리는� 자체적인� 비디

오�플레이어를�가지고�콘텐츠�창작자와�시청자를�연결하는데,� 이들�간의�소통은�탄막(총

알� 메시지)이라는� 일본의� 니코니코동에서� 사용한� 서브컬쳐문화를� 그대로� 이용한다.�

2019년의� “인터넷� 짧은� 동영상� 플랫폼� 관리� 규범”에� 의해� 엄격하게� 관리되고� 있지만,�

탄막은� 소비자의� 프로슈머로서의� 진화와� 젊은� 계층의� 정치적인� 저항의� 공간으로서의� 가

능성을� 보여주기도� 했다(Feng,� 2019;� Yin� and� Fung,� 2017;� Chen,� 2018).� 또한� 비

리비리는� BAT의� 생태계에서�멀티호밍35)� 전략을� 취하고� 있는데,� 경쟁� 관계에� 있는� 알리

바바와� 텐센트� 모두에게서� 투자를� 받고� 있지만,� 이들에� 의해� 통제되지는� 않고� 있기� 때

문이다.� 텐센트로부터는�게임과� 애니메이션� 콘텐츠를� 통해� 연결되고,� 알리바바와는� 음식

배달�앱인� Ele.me와� 연결되어�있다(Liao,� 2019).

� � 3.� 보호된�국내�시장�내�무한경쟁�

중국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은� 국가가� 적극적으로� 개입하는� 환경� 아래에서� 놓여�

있는� 일종의� 인큐베이터� 안에서� 성장했다.� 글로벌� 테크� 자이언트들의� 콘텐츠� 플랫폼이�

중국시장에� 직접적으로� 들어오는� 것을� 막고,� 자생적으로� 성장한� 플랫폼의� 성장을� 진흥

하고� 있다(Keane,� 2016).� 중국� 정부의� 디지털� 경제� 성장� 전략은� 거대� 테크� 기업이� 성

장할� 기반을� 만들게� 되는데,� 바이두,� 알리바바,� 텐센트는� 정부의� 드라이브� 아래에� 경쟁

적으로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들을� 개발하고� 자신이� 기반하는� 분야의� 거대� 플랫

폼에� 연결하여� 확장하고� 있다.� 하지만,� 미국에서처럼� 플랫폼의� 과점화는� 일어나지� 않고�

있는데,� 이는� 문화혁명� 이후� 국가가� 독점하고� 있었던� 문화� 미디어� 영역의� 일종의� 진공

상태로� 인해� 전통적인� 미디어� 시장의� 파이프라인이� 존재하지� 않아� 경로의존성이� 나타나

기� 어려운� 상태36)이기� 때문이며,� 동시에� 중국� 정부가� 문화분야,� 특히� 디지털� 콘텐츠� 분

야에�가하는�엄격한�통제가�작동하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

이는� 중국� 인터넷� 산업과� 정부� 사이의� 관계를� 보아서도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.� 우선� 중국

에� 기반을� 두고� 있는� 기업은� 중국� 정부의� “경제개발� 5개년� 계획”에서� 상정하는� ‘발전을�

35)� 멀티호밍은�비슷한�복수의�플랫폼을�동시에�이용하는�것을� 의미한다.

36)� 거대� 인터넷� 테크� 플랫폼에� 멀티호밍전략,� 혹은� 독자적인� 생존� 전략을� 펴면서� 춘추전국시대를� 연상케�

하는� 중소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경쟁상태를� 보아도� 중국에서� 수직계열화를� 통한� 과점화가� 벌어지지�

않고�있다는�것을�알�수�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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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� 목표’에� 반드시� 응해야� 한다.� 계획에는� 중국� 경제의� 발전을� 위한� 수호자이자� 도구

로서� 중국� 테크� 산업을� 명시하고� 있으며,� 인터넷� 테크� 산업을� 비롯해� 디지털� 미디어� 콘

텐츠� 산업까지를� 포괄하고� 있다.� 이렇게� 중국� 정부와� 긴밀한� 끈을� 연결하는� 기업은� 정

부의� 비호� 아래에� 중국� 시장,� 더� 나아가� 세계� 시장으로� 확장할� 수� 있는� 일종의� 자율성

을� 부여받는다.� 하지만� 2017년과� 2020년� 두� 번에� 걸쳐� 벌어졌던� 다롄완다그룹의� 예처

럼,� 기업은� 중국� 정부가� 정하는� 한도를� 벗어나게� 되면� 사업� 자체를� 빼앗길� 수� 있는� 위

험성을� 늘� 감수해야� 한다.� 마지막으로,� 중국은� 문화� 콘텐츠에� 대한� 엄격한� 기준을� 가지

고� 있다.� 이는� 중국� 정부의� 인터넷� 공간에� 대한� 주권적인� 차원으로서의� 보호와도� 연결

되어�있어,� 미디어�콘텐츠,� 플랫폼,� 안보에�대한�전� 분야에�영향력을�끼치고�있다.�

2016년� 2월에�중국�정부는�기존의� “인터넷�출판�서비스�관리�규범”을� 개정하고,� 명

시적으로� 외국에서� 만들어져서� 중국에� 들어오는� 미디어� 콘텐츠를� 유통할� 수� 없게� 한다.�

규범에�의하면,� 모든�중국의�온라인�플랫폼에서�유통되는�콘텐츠는� “중국의�주요한�사회

주의적인� 가치”의� 진흥을� 위해야� 하며,� 14개의� 요소로� 구분되는�이러한� 가치는� 중국� 인

민들이� 사회� 친화적이자�국가� 친화적으로�될� 수� 있는� 방식으로� 행동할� 수� 있게�하는� 근

본이라고� 명시하고� 있다(Gow,� 2016).� 또한� 콘텐츠를� 유통하는� 데� 있어� 중국과� 외국�

간의� 조인트� 벤처� 기업(중외합자경영)과� 외국에서� 활동하는� 기업(외자경영)은� 사전승인

을� 받게� 해서� 시장에서� 활동할� 수� 없게� 되었고,� 중국� 기업이라도� 신문출판광전총국의�

콘텐츠� 유통� 허가를� 받아야� 콘텐츠를� 시장에� 내놓을� 수� 있다(한국콘텐츠진흥원,� 2020:�

471).� 이에� 따라서� 비리비리에서� 유통되던� 모든� 외국� 콘텐츠는� 삭제되도록� 명령받았다

(He,� 2017).� 결과적으로� 중국� 정부는� 온라인으로� 유통되는� 모든� 미디어� 콘텐츠에� 대한�

유통구조를�통제하는�것이라�할� 수� 있다.

2017년의� “인터넷안전법”은� 중국의� 대표적인� 네트워크� 보안� 규제로� 개인정보와� 주

요한� 데이터의� 국외� 이전에� 관해� 구체적인� 사안을� 규정하고� 있다.� 인터넷� 운영자는� 개

인정보를� 수집하고� 사용할� 때� 합법적이고� 정당하며� 필요한� 원칙을� 준수하여� 수집하고,�

정보�주체에�의해�동의를�얻어야�하며,� 서비스와�무관한�개인정보를�수집할�수� 없다.� 또

한� 생산된� 개인정보와� 중요한� 데이터를� 중국� 내에� 저장할� 것을� 규정하고� 있다(한국인터

넷진흥원,� 2017:� 312).� 마지막으로� 2019년에� 만들어진� “인터넷정보� 콘텐츠� 생태� 관리

규정”은� 네트워크� 정보� 콘텐츠를� 주요한� 관리� 대상으로� 하여� 네트워크에� 대한� 종합적인�

관리체계를� 만들고,� 깨끗한� 네트워크� 공간을� 운영하고� 바람직한� 생태계를� 구축하는� 것

을� 목표로� 하고� 불량한� 정보를� 제거할� 수� 있는� 활동을� 하게� 하고� 있다.� 네트워크� 사업

자가� 이를� 위반할� 때�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� 제재를� 바로� 받게� 된다� (한국콘텐츠진흥

원,� 2020:� 938)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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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� 나가며:� 한국�미디어�콘텐츠�플랫폼�전략에의�함의

이렇게� 살펴본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경쟁을� 통해,� 과연� 한국은� 어

떠한� 전략을� 취해야� 할까?� 한국은� 서방� 진영의� 제도와� 규범,� 가치를� 따르면서� 중국과는�

정책과� 문화적� 유사점이�많다(김상배,� 2021:� 72).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

의� 틈새에� 끼어있는� 한국의� 입장에서는� 양측의� 플랫폼이� 확장되어� 올� 때,� 어느� 하나의�

선택을� 강요받을� 딜레마에� 빠질� 수� 있다.� 따라서� 미리� 적극적으로� 준비해야� 할� 때가� 되

었다고�하겠다.

첫� 번째로,� 한국의� 독자적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의� 성장전략을� 만들어야� 할� 필요가�

있다.� 한국에는� 네이버와� 카카오라는� 국내적으로� 성공한� 디지털� 플랫폼이� 있으며,� 미디

어� 콘텐츠� 플랫폼으로는� 웨이브,� 왓차가� 있다.� 물론� 이들은� 한국� 시장에서� 대형� 플랫폼�

사업자로서� 우월적� 지위를� 남용할� 수� 있는� 지위에� 있는� 것은� 사실이며,� 구글과� 같은� 글

로벌� 플랫폼� 사업자의� 소위� ‘갑질� 방지’를� 위해� 규제를� 세우는� 것은� 필요할지도� 모른다.�

하지만,� 이러한� 규제들이� 글로벌� 사업자가� 아닌� 한국� 플랫폼� 사업자에게만� 적용될� 가능

성이�있고,� 이들�플랫폼이�가지고�있는�혁신,� 그리고�세계�시장에서의�성장�잠재력을�우

리가� 우리� 손으로� 막는� 격이� 될� 수� 있다.� 또한� 국내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� 사업자에게�

기존� 미디어� 사업자에게� 준하는� 책임과� 의무를� 부과하는� 것은� 글로벌� 사업자와� 비교했

을� 때,� 열세에� 있는� 국내� 기업에게� 역차별로� 작용할� 수� 있다는� 차원에서도� 더욱� 재고의�

가치가� 있다.� 플랫폼� 산업의� 특수성을� 고려하여� 기존에� 법규제를� 확장하는� 방식으로� 이

들을� 규율하기� 보다는� 새로운� 법제도를� 만들� 필요가� 있어� 보이며,� 플랫폼� 사업자의� 투

명성을� 늘리고,� 새로운� 플랫폼� 스타트업의� 경쟁을� 유도해서� 혁신을� 추구하는� 방법을� 택

할�필요가�있다.� 규제는�어떻게든�의도하지�않은�결과를�초래할�수� 있다.�

두� 번째로,� 급속도로� 발전,� 확장하고� 있는� 미국과� 중국의� 콘텐츠� 플랫폼에� 대한� 정

책적인� 관리� 전략이� 필요하다.� 미국을� 기반으로� 하는� 글로벌� 플랫폼은� 한국� 시장을� 점

점� 잠식해� 들어오고� 있고,� 아이치이와� 같은� 중국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플랫폼도� (아직까지는�

한국� 시장에서� 고전을� 면치� 못하고� 있지만)� 호시탐탐� 한국의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시장을� 노

리고� 있다.� 특히� 문제는� 한국의� 콘텐츠가� 저작권의� 보호를� 받지� 못한� 채� 중국에서� 그대

로� 만들어지고� 유통되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시장을� 어느정도� 보호해야� 할� 필요성이� 있다.�

물론� 시장의� 보호가� 갈라파고스화를� 만들어서는� 안될� 것이다.� 그럼에도� 한국� 미디어� 콘

텐츠� 산업이� 더욱� 성장하기� 위한� 발판을� 시장에서� 성장잠재력을� 가진� 행위자의� 권익을�

보호하는�것으로�시작할�필요가�있다.

마지막으로,� 플랫폼의�발전을�위한�원동력은�미디어�콘텐츠의�질과�창의성에서�나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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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� 한국에서� 생산되는� 몇몇의� 미디어� 콘텐츠가� 글로벌� 플랫폼에서� 성공하고� 있는� 모습

을� 우리는� 쉽게� 살펴볼� 수� 있고,� 특히� 중국에서는� 한한령으로� 한국의� 콘텐츠가� 막히기�

전까지� 한류의� 모습으로� 인기를� 끌고� 있었다.� 세계� 시장,� 그리고� 중국의� 내수� 시장으로�

나아가기� 위해서,� 한국� 미디어� 콘텐츠의� 문화적인� 창의성을� 제고해야� 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

이들의� 힘이� 떨어지고� 있는� 상황에서는� 글로벌� 플랫폼,� 중국� 기반� 플랫폼의� 투자로� 잠

깐이나마� 숨을� 트일� 수� 있겠지만,� 결과적으로� 콘텐츠� 생산� 기지로� 전락해� 버릴� 가능성

이� 커지고� 있다.� 다시� 말해,� 우리가� 적극적으로� 이들을� 선택하기� 보다는� 그들이� 우리의�

콘텐츠를� 선택하는� 상황이� 벌어질� 수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보다� 적극적으로� 플랫폼을� 선택,�

또는� 멀티호밍� 전략을� 사용할� 수� 있도록� 콘텐츠� 생산� 차원에서� 능력을� 키워줘야� 할� 필

요가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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